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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 년에 걸쳐 한국 사회는 급격한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를 경험

하며 거시적인 인구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였다. 2020년 이후 

본격화된 인구감소 국면은 단순히 총인구의 축소를 넘어, 지역 간 인구 

분포의 불균등과 생활인프라의 공간적 격차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

되고 있다. 영유아 인구의 급감과 맞물려 심화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어린

이집·유치원 폐원 증가는 이러한 거시적 인구 구조 변화와 미시적 정주 

여건의 위기가 교차하는 지점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대표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과거 인구 성장기에 보육 정책은 주로 수요 대비 공급 확대라는 기조 

하에 민간 중심의 양적 확충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영유아 인구가 급감

하면서 인프라 밀도가 높은 대도시와 대체 기관이 전무한 농산어촌 및 

중소도시 외곽 간 보육 접근성의 공간적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시설 

폐원이 곧바로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행정

구역 단위의 전체 정원 충족률이나 총량적 접근만으로는 보육 공백의 

미시적이고 복잡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육서비스가 아동의 기본적 발달권 보장이자 부모의 일·가정 양립, 

나아가 지역사회 정주를 담보하는 필수재라는 점에서, 보육 인프라 변동에 

관한 분석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보육 정책에서 수요-공급 논리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인 

접근을 보완하여, 어디에 살든 최소한의 돌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권리 

기반(Rights-based)’의 시각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보육 취약지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증가하는 상황

이지만, 대부분 행정구역 중심의 지표에 머물러 있어 실제 거주지 기반의 

발┃간┃사



미시적 접근성 편차를 규명한 연구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 연구는 100m 

격자 데이터와 도로망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전국 단위의 ‘유일커버 보육·

교육기관’을 실증적으로 식별하고, 현장 수요자와 공급자의 심층 면접

(FGI)을 결합하여 권리 보장형 보육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본원의 최혜진 연구위원이 책임을 맡아 수행하였으며, 지역

기관에 대한 사례작성은 김지민 박사가, 유일커버지역에 대한 식별은 국토

연구원 손재선 박사가 담당하였다. 연구의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전반에 

대해 귀중한 조언을 해 주신 육아정책연구소의 이재희 박사님과 본원의 

이소영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2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신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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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저출생 심화에 따라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면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같은 보육·교육기관의 폐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 

국면에서 보육서비스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서비스로 재정의하고, 보육서비스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공간적 설계 원칙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연구 내용

첫째, 보육 접근권의 국제적 규범과 주요국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권리 

보장 체계를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법·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한국은 보육의 무상화 등 보편적 지원 체계를 갖췄으나, 서비스 이용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집행-구제’ 메커니즘은 부재하다.

둘째, 2016년부터 2024년까지의 영유아 100m 격자 데이터를 바탕

으로 생활권의 수축, 저밀화, 거점 집중이라는 공간적 구조 변화를 시계열

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대도시의 밀도 희석과 도 지역의 거점 집중이라는 

지역별 상이한 이행 경로를 확인하고 전국 시군구를 6가지 패턴으로 유형화

함으로써, 보육 취약성이 과거 농어촌 중심에서 중소도시, 수도권 구도심, 

도심 외곽으로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실증하였다.

셋째, 보육·교육기관 좌표·정원, 격자 영유아 인구, 도로망(네트워크 

접근성)을 결합해 접근성·대체가능성을 계량화하였다. 특히 특정 시설이 

사라질 때 곧바로 ‘서비스 공백’(coverage void)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 규모를 시뮬레이션하는 유일커버(unique coverage)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생활권 내 사실상 대체가 어려운 필수 거점 후보를 도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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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파악하였다.

넷째, 유일커버시설의 시설장(원장)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FGI를 수행

하여 정량지표로 포착되지 않는 접근성 장애요인(통원 시간·비용, 차량·

동승인력 부담, 교사 채용난, 운영 불안정, 폐원 충격, 취약가구의 돌봄 

공백 위험 등)과 정책 수요를 확인하고, 권리 보장을 위한 실행 과제(법·

제도·재정·운영 설계)를 도출하였다.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생활권 기반의 권리 보장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언하였다. (1) 보육 공백 관리 및 권리 제도화가 

필요하다. 보육 접근성을 법적 권리로 명문화하고, 배치 불이행 시의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2) 유연한 운영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 인구 희박 

지역에는 시설 요건을 완화한 소규모 시설, 파견형 보육, 지자체 직영 등 

다양한 공공형 모델을 도입하여 필수거점을 유지해야 한다. (3) 보육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위해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이동거리와 접근성을 반영한 

격오지·접근성 지표를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 취약지역에 대한 

재정 보정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영유아 인구가 희박

한 지역에 대해 통학 수단의 공공화가 필요하다. (5) 폐원 관리를 체계화

해야 한다. 폐원 예고 기간 확대(최소 3~6개월), 전원 계획 수립 의무화, 

폐원 시설의 행정·재정적 연착륙 지원을 통해 돌봄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주요 용어: 보육서비스 접근권, 유일커버리지, 보육공백, 필수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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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세는 급격히 둔화해 왔고, 2020년

부터는 감소 국면에 진입했다.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그 양상은 

공간적으로 균등하지 않다. 특히, 영유아 인구의 공간적 분포는 다른 연령

층에 비해 더 불균등하다. 일자리와 생활인프라를 찾아 특정 지역 혹은 

공간으로 집중해 거주하기 때문이다.

영유아 수가 감소하면,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소아과 등 

일정 규모의 이용자가 확보되어야 유지되는 시설들은 운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개별시설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폐업

이라는 시장 논리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교육

기관은 의료기관, 대중교통, 학교와 더불어 정주 결정, 일·가정 양립, 지역 

노동시장 유지와 직결된 인프라이다. 집 근처 어린이집이 없어지면 해당 

지역에 남은 학부모들은 장거리 등하원을 감당해야 하며, 이는 해당 지역의 

거주 매력도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처럼 돌봄 공백에 

취약한 가정에서의 어려움은 가중된다.

우리나라는 유럽 국가에 비해 인구밀도가 높다. 반면 유럽 다수 국가는 

면적이 넓어, 인구밀도 하락 국면에서 생활권 단위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비교적 이르게 축적되어 왔다(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17). 이에 보육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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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접근성을 ‘권리보장체계’로 전환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독일은 2013년 8월 사회법전(SGB VIII) 개정을 통해 만 1세부터 모든 

영유아에게 기관보육 또는 가정형 보육에 대한 법적 권리(Rechtsanspruch)

를 부여했고(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 2025), 지자체가 보육·교육기관 내 입학을 보장

하지 못할 경우, 부모의 소득손실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보고되었다. 

이때 권리의 주체는 아동이며, 부모에 대한 손실보전은 권리를 실효화

하기 위한 집행수단으로 기능한다. 스웨덴은 만 1세 이상 영유아에 대해 

보육서비스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지자체가 입학할 수 있는 자리를 배정 

및 제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도 2009년부터 모든 만 1세 

이상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무상에 가까운 보편적 보육체계가 구축되어 

있지만, 보육서비스 접근권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2023)은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체계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국가나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사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청구권 규정은 부재

하다.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권리’보다는 

‘공급 확대’에 초점이 있었다. 2015년 이후 보육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수요가 급증하던 시기에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중심의 보육·교육기관 

확충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면서 민간기관에 의존한 공급확대 정책은 

서비스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같은 정부지원시설도 영유아 수 감소에 따라 폐원될 수 있지만,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 구조 차이로 원아 수 감소에 보다 

취약하다. 이에 따라 최근 언론에서는 생활권의 유일한 보육 거점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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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닫으면서 보육 접근성이 단절되는 상황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예컨대, 장수군 산서면, 춘천시 사북면 등 지역 내 유일한 어린이집이 

운영난으로 폐원 위기에 놓여 부모들이 돌봄 공백을 겪는 사례가 보도

되었다(김선아, 2020; 김창효, 2023; 정경재, 2024).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도 최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22년 

중장기 보육기본계획에서는 보육서비스 취약지역 선정 지표를 마련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2023b). 또한, 지역 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서 취약지역 어린이집의 유지를 지원하고, 소규모 

어린이집 공동브랜드화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2022a, 

2022b). 2025년부터 읍면동 단위에서 사실상 유일한 시설이 속한 읍면

동을 ‘최소필요지역’으로 지정해 정원충족률과 무관하게 일정 기간 보육

교직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25).

그러나 이 같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보육서비스 지원

체계는 수요가 낮은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농어촌 

특례 등과 같은 지원제도는 특정행정구역(예, 농어촌)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 도입된 ‘최소필요지역’ 역시 읍면동 단위 요건에 묶여 적용 범위가 

협소하다. 또한, 이러한 행정구역 기반의 접근은 실제 생활권의 이동, 

통근권과 시설 간 거리·시간을 정밀하게 반영하기 어렵다. 앞서 제시된 

소규모 어린이집 간 연계나 폐원 시 사전통지 및 대체배치 같은 조치는 

영유아 인구감소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보다, 폐원 등 위기 발생 이후의 완화책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 틀은 이러한 공간적 전환을 포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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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인구감소 국면에서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단순한 수요 변화에 

따른 공급 조정 문제가 아니라 영유아의 서비스 접근권으로 재정의하고,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공간적 설계 원칙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권리의 주체는 아동이며, 보호자(부모·양육자)는 

그 권리의 실현을 위한 절차·선택의 주체로 본다. 이를 전제로 다음의 세부 

목표를 설정한다.

첫째, 보육서비스 접근을 ‘권리’로 제도화하기 위한 규범적 근거와 국외의 

보육서비스 접근권과 관련한 권리 보장 메커니즘을 검토하고, 현재 우리

나라의 접근성 보장 정책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둘째, 격자 기반 인구자료를 활용해 영유아 인구의 공간적 분포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간 인구감소 양상의 차이를 유형화한다. 

이를 통해 보육·교육기관 접근성이 약화되는 위험 및 임계 지역이 기존 

제도적 범위인 농어촌을 넘어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파악

한다.

셋째, 격자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보육서비스 

접근성 보장의 핵심인 대체가 어려운 거점시설을 식별한다. 또한 향후 

서비스 공백(coverage void) 발생 위험 지점을 특정하고 분포를 파악

하여, 정책 단위를 행정경계가 아닌 생활권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넷째, 식별된 유일커버 보육·교육기관(생활권 내 사실상 유일하게 접근 

가능한 보육 거점)을 중심으로 운영 현실과 이용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한다. 

정량분석으로 포착되지 않는 접근성 장애요인과 정책 수요를 확인하고, 

유일커버 보육·교육기관이 지역 보육서비스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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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재설계 방향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러한 단계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권리 기반의 보육 접근성 보장체계를 구체화하고 생활권 단위의 

선제적 인프라 관리로의 전환을 뒷받침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제2절 기존 연구와 차별성 

기존 연구는 대체로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정원충족률 등 운영지표를 

활용해 어디에서 보육·교육기관이 부족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분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서문희 외(2006)와 김은설 외(2007)는 농어촌과 

일부 비도시권의 공급 부족을 계량적으로 확인하며 행정단위 전체의 보육 

환경을 평가했다. 이들 연구는 정원충족률, 폐쇄위험률, 수입 대비 지출 

등 지표로 지역별 취약성을 비교하고,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진아 외(2015), 양미선 외(2018)은 소규모 시설의 운영 곤란과 농어촌의 

지리적 제약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통학차량·인건비 지원, 혼합연령반 

운영 등 정책 대안을 제안하였고, 김은설 외(2015) 역시 농어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제도적·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취약지역 지원” 관점에서 최소한의 서비스망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방안

을 제시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한편 유재언(2015)은 정원충족률과 시설 생존 간의 관계를 Cox 이산형 

비례위험모형으로 추정해, 정원충족률이 1% 포인트 높아질수록 폐쇄

위험률이 약 0.5% 낮아진다는 실증 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운영지표 개선

이 폐쇄 위험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수요 충격이나 입지 특성 

등으로 정원충족률 자체가 내생적으로 결정될 수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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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재희 외(2023), 김종근·이재열(2025)은 two-step floating 

catchment area(2SFCA) 기법을 적용해 100m 격자 단위에서 영유아 

인구·정원·이동거리를 종합한 접근성 점수를 산출하고, 행정경계 총량 

비교의 한계를 보완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중심의 “공급취약” 논의를 

대도시·수도권의 혼잡·대기 문제까지 포착하는 생활권 기반 접근성 분석

으로 확장하였고, 전국 단일 기준으로 취약지역을 선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기존 연구는 행정단위 중심의 양적 분석을 통해 농어촌 등 공급 취약

지역의 필수 서비스 유지를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고, 정원충족률과 

시설 생존 간의 실증적 연관성을 규명한 바 있다. 나아가 최근 연구들은 

2SFCA 기법 등을 도입해 분석 단위를 생활권 기반의 미시적 영역으로 

구체화함으로써, 단순한 공급 부족 논의를 넘어 대도시의 과밀·혼잡 문제

까지 포괄하는 정교한 접근성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보육 사각

지대 발굴의 정확도를 높였다는 함의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권리(right)’라기보다 ‘취약

지역 지원대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했다. 행정구역 단위의 총시설 

수, 정원 대비 이용아동 수 등 집계지표로 취약성을 진단하고, 처방 또한 

지리적으로 한정된 보조금·차량 지원·반편성 완화 등 공급자 중심 수단에 

집중되었다(김은설 외, 2015; 양미선 외, 2021). 이 접근은 행정경계 

내부의 이질적 생활권과 수요자 관점의 미시적 제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역 평균’에 가려진 생활권의 사각지대를 남긴다. 2SFCA 분석은 

정원과 거리 등을 반영해 정교함을 높였지만, 그 ‘부족·과잉’ 평가는 가정한 

입소율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좌석 부족/여유를 의미하므로, 보육 수요가 

극히 희박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접근권 단절(coverage void) 문제를 

충분히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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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차별화한다.

첫째, 보육서비스 접근성의 개념을 수요-공급 중심의 취약지 지원이 

아닌 권리의 개념으로 재정의한다. 권리적 접근은 어디에 살든 최소한의 

접근성이 보장되는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둘째, 분석 단위를 미시화

한다. 행정단위 분석은 해당 구역 내 다양한 인구속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100m 격자와 네트워크 기반 접근시간(도로·대중교통·

지형 반영)을 활용해 행정경계를 넘어 생활권 단위에서 보육 공백을 식별

한다. 셋째, 대체불가능성을 계량화한다. 폐원 시 사각지대(coverage 

void) 발생 여부·규모를 시뮬레이션하는 유일커버 알고리즘을 통해 필수 

보육 거점시설을 도출한다. 예컨대 특정 시설이 문을 닫을 때 곧바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시뮬

레이션하고 필수 보육 거점 후보를 도출한다. 넷째, 공간적 초점을 확장

한다. 본 연구는 농어촌을 넘어 대도시 외곽·중소도시·구도심까지 분석 

범위를 넓혀, 취약지의 전환·확대 추세를 계량적으로 제시한다.

제3절 연구내용과 방법 

  1. 연구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권리 기반 접근으로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적 분석을 수행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문헌조사 및 사례조사를 통해 보육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국제적 규범과 이를 제도화하고 있는 사례를 검토한다. 독일 법정 

권리(Rechtsanspruch), 스웨덴 및 노르웨이의 입학기한 보장, 영국의 

충분성 의무 등 권리 보장 메커니즘을 유형화한다. 또한, 우리나라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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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생활권 단위의 인구감소 공간 전개와 영유아 수 감소 

패턴을 격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100m, 250m, 500m 등 다양한 

격자 지도를 활용하여 영유아 인구감소가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계량화한다. 보육공급의 취약지대가 농산어촌을 넘어 중소도시 및 수도권 

구도심·도심 외곽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한다. 

제4장에서는 지역 내 특정 보육·교육기관이 사라질 경우 대체시설까지의 

접근시간이 최소 보장선 이하로 떨어지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아, 현재 

존재하는 시설 중 유일커버시설(unique coverage facility)을 식별한다. 

이때, 격자 내 영유아 인구, 보육·교육기관 좌표·정원, 도로망/대중교통 

네트워크를 결합해 네트워크 접근성·유일커버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앞서 도출된 지역들에서의 유일커버시설의 분포 분석을 통해 지역 유형별 

보육·교육기관 접근성이 약화되는 위험·임계 지역과 시설을 파악한다.

제5장에서는 유일커버시설의 공급자(원장)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FGI 결과를 분석한다. 원장 그룹에서는 운영의 어려움, 인력·재정 불안정, 

폐원 시 지역·가구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학부모 그룹에서는 통원 시간·

비용 증가, 돌봄 공백과 노동참여 제약, 대체수단의 한계를 중심으로 

인구감소 지역의 접근성 제약 실태를 분석한다. 정량 분석과 현장 증언을 

교차 검증하여 권리 보장형 접근성 정책의 실행 과제와 우선순위를 정리

하고, 법·제도, 재정, 운영으로 구성된 정책 설계의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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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보육서비스 접근권의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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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4장 유일커버시설의 개념과 식별

네트워크 
접근성·Unique-

coverage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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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식

원장 학부모 FGI

6장 결론 및 정책제언 

〔그림 1-1〕 연구 내용과 분석 방법

  2.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100m 격자를 분석단위로 설정하였다. 100m 격자는 활용 

가능한 격자 기반 공간통계 자료 중 가장 미시적인 단위이다. 기존 행정

구역 활용 통계에서는 읍면동이 가장 미시적인 단위였다. 〔그림 1-2〕는 

동일 지역의 1~6세 영유아 수를 읍면동과 100m 격자로 비교한 결과이다. 

읍면동은 행정단위 상 가장 세분화 된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수가 

평균화되어 세부적인 보육 수요를 드러내지 못한다. 반면, 100m 격자는 

영유아 인구의 미시적 분포를 드러내어 보육 수요가 집중된 공간과 보육 

수요가 부재한 공간이 선명하게 구분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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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읍면동 행정구역과 100m 격자를 활용한 보육 수요 예시 

자료: “국토통계지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6, 2020, 2024), 국토정보플랫폼, “유아 
인구 수(전체) (격자) 100M”, 2026년 1월 20일 검색, https://map.ngii.go.kr/ms/map/ 
NlipMap.do?tabGb=statsMap

다만 이러한 자료의 활용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국토지리

정보플랫폼은 1~6세 인구를 보육 수요 연령대로 정의하여 공간 데이터를 

제공한다. 본 연구도 해당 격자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0세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0세는 보육·교육기관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부모급여 

도입 이후 이용률이 추가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제외의 타당성이 있다. 

다만, 이용가능한 100m 격자 자료는 1~6세 인구의 총합에 대해 제공

되므로 연령별로 구분한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에 만 1–2세(영아보육)와 

만 3세 이상(유아교육)이 가지는 수요·운영 특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다는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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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권리기반 접근의 전개와 규범적 근거

유아기 교육·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은 모든 

아동의 발달권과 학습권을 뒷받침하는 공공재로 이해되며, 보편성·평등성·

기회균등의 핵심가치를 통해 구현된다(OECD, 2006). OECD(2006)는 

유아기 교육·보육을 공교육과 동등한 공공성의 영역으로 위치시키며, 모든 

아동에게 취학 전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권(right to access)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다(OECD, 2001, 2006). 따라서 국가는 공적 

재원과 규제를 통해 보편적 접근 보장 실현의 책무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권리 기반 접근은 국제인권법의 토대 위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완전한 권리주체로 선언하며(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2005), 국가가 

법·제도·재정·정보 영역 전반에서 영유아기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즉, 국가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respect), 보호(protect), 

이행(fulfil)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가 책무(state accountability)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권리의 내용은 교육권 분야에서 확립된 4A(Availability·Accessibility· 

Acceptability·Adaptability)로 정교화된다(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99). 가용성(Availability)은 지역 전반

에 충분한 시설과 자격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며, 접근성

(Accessibility)은 지리적·경제적·정보 및 절차상의 장벽 및 장애·언어·

인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함을 가리킨다. 수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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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ability)은 발달단계, 문화, 언어에 대한 존중과 안전이 보장된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뜻하며, 적응성(Adaptability)은 가정·

지역·아동의 필요에 맞춘 시간·내용의 유연성을 말한다. 이 중 접근성의 

하위 요소는 차별금지, 물리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을 포괄한다. 실무

에서는 4A 프레임을 발전시켜 AAAQ(Availability·Accessibility· 

Acceptability·Quality) 프레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때 품질은 교사 

역량, 아동-교사 비율 등을 포함한다.

최근에는 ‘4A+1’로서 책무성(Accountability)이 강조되고 있다(UNCRC, 

2025). 권리 보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권리의 내용을 

명시하는 것을 넘어서 권리가 실현되지 않았을 때의 책임과 구제가능성

(Justiciability)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행정

명령·과태료·가처분·손해배상 등 다양한 구제수단이 작동해야 한다. 

예컨대 독일은 2013년부터 만 1세 이상 모든 영유아의 보육 이용권을 

법정화했고(§ 24 SGB VIII;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 Bundesamt für Justiz, 2025), 지자체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지 못해 부모에게 소득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권리의 실효성을 

강화했다(Bundesgerichtshof, 2016; LTO-Redaktion, 2016). 한편, 

스웨덴은 보육서비스 이용 신청 후 4개월 이내 배치 의무를 법에 두고, 

미이행 시 학교감독청이 지자체에 이행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접근성 보장의 논의는 책무성 강화라는 수단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 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방향으로도 전개되고 있다(European Education 

and Culture Executive Agency, 2023). 앞서 책무성 강화의 예시로 

살펴본 독일과 스웨덴의 사례는 이러한 연령 확대의 맥락에서도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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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독일은 2013년부터 만 1세 이상 영유아에게 시설 또는 가정 보육

의 법정 이용권을 전면 부여했다(§ 24 SGB VIII;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 Bundesamt für Justiz, 

2025; Deutscher Bundestag, Wissenschaftliche Dienste, 2015). 

즉, 만 1세 이전에는 가정 양육을 권장하되, 만 1세 이후부터는 공적 배치 

의무를 동반한 시설 이용권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스웨덴 역시 

출생 후 480일의 유급 부모휴가를 통해 생후 첫 12~15개월 동안의 가정 

양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만 1세부터는 지자체가 운영·보조하는 

프리스쿨(förskola) 이용권을 전면 보장한다(Skolverket, 2025a). 이는 

영아기의 가정 중심 돌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일정 시점 이후의 

공공 보육 접근성을 법적으로 확고히 하려는 세계적 경향을 잘 보여준다.

제2절 주요국의 보육 접근권 보장 정책

  1. 독일 

사회법전 제8권(SGB VIII)은 만 1세부터 보육기관(Kindertageseinrichtung, 

이하 Kita) 또는 가정형 보육(Kindertagespflege·Tagesmutter) 이용에 

대한 법정 이용권(Rechtsanspruch)을 부여하고, 만 3세부터 취학 전까지는 

Kita 이용권을 갖도록 규정한다(§§ 22–24 SGB VIII;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 Bundesamt für Justiz, 

2025). Kita는 우리나라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집단보육 시설이며, 

Kindertagespflege는 공인 보육자가 가정 또는 별도 공간에서 소그룹

(통상 5명 내외)을 돌보는 형태이다(Familienportal des Bundes,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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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서비스에 대한 권리는 비용 부담과 접근성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비용 측면에서 독일의 보육서비스는 국가 지원과 부모 자부담으로 

운영되며, 부모 부담금은 법에 따라 소득·자녀 수·이용 시간 등 사회적 

기준에 의해 누진 또는 감액된다(BMFSFJ, 2020). 구체적인 금액은 주

(Land)가 정하며, 이용 시간이 많을수록 비용이 증가하는 시간 기반 누진 

요금제가 적용된다. 저소득층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90 SGB VIII). 예컨대 베를린은 2019년부터 기본 보육비 무상

(중식비 정액 부담), 함부르크는 일 5시간 및 중식 무상, 헤센은 3세 이상 

일 6시간 무상,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은 모든 연령·유형 무상 등을 

시행하고 있다(Deutscher Bildungsserver, 2024).

접근성 측면에서, 2013년 8월 연방법(SGB VIII) 개정으로 만 1세부터 

모든 영유아가 보육·교육기관(Kita)이나 가정형 보육을 이용할 법적 

권리가 명문화되었다(LTO-Redaktion, 2016). 지자체가 정원 부족 등

으로 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면 부모는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보육 자리가 없어 부모에게 발생한 소득 손실에 대해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LTO-Redaktion, 2016). 다만 

모든 가정에 집에서 가까운 시설을 배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행정법원 판례는 보육·교육기관 접근의 합리적 기준을 통상 ‘편도 이동

시간 30분 이내’로 본다(Verwaltungsgericht München, 2022). 이동 

수단이 자가용이 아닌 경우에는 대중교통 기준으로도 30분 이내가 보장

되어야 한다.

보육 수요를 충족하고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 산하 청소년국

(Jugendamt)은 관할 지역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공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 SGB VIII 제80조는 청소년복지 계획(Jugendhilfeplanung)

의 일환으로 보육·교육기관 및 가정형 보육 수요를 정기적으로 산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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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다(§ 80 SGB VIII;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 Bundesamt für Justiz, 2025). 지역에서 수립

하는 연차 보육 계획(Jahresplanung)은 인구통계(신생아 추이), 부모 요구

(신청자 수, 희망 보육 시간대), 기존 시설 정원 및 충원율, 졸업으로 인한 

공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지자체는 이 수요 예측을 토대로 신규 

설립, 증축·축소, 재배치 등의 계획을 수립하며, 신도시 개발 등으로 유입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 개원 수나 증축 가능 여부를 구체

화한다(Niedersächsisches Kultusministerium, 2023).

한편, 영유아 수가 적어 최소 정원에 못 미치는 인구 희박 지역의 경우 

주법상 예외 보조와 대체 제공 형태를 통해 공급을 유지한다. 바이에른 

주법(BayKiBiG) 제24조는 해당 구역 내 유일한 시설이면서 영유아 수가 

6명을 초과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실제 이용 영유아가 10명 

미만이어도 보조금 산정 시에는 10명으로 간주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Freistaat Bayern, 2005). 이때 교사 자격요건 준수와 학부모와의 정기

적 협력이 전제된다. 함부르크는 바우처(“Kita-Gutschein”) 시스템을 

기반으로 단가를 정산하는 동시에, 소규모 시설의 관리·운영 부담을 보정

하기 위해 추가 보조(Leitungssockel)를 지원한다. 또한, 주·지자체는 

시설형 보육 유지가 어려운 지역에 한해 가정형 보육(Kindertagespflege)

이나 복수의 제공자가 전용 공간에서 공동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공동형 

보육(Großtagespflege)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육 공백을 보완하고 

있다(Familienportal des Bundes, 2025).

보육기관의 폐원 시에도 청소년국이 보육 공백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폐원 결정 시 운영자와 청소년국은 긴밀히 협력하여 아동을 인근 

보육·교육기관이나 가정형 보육처에 신속히 재배치해야 한다. 만약 배치된 

보육·교육기관이 부모의 선호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부모는 청소년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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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자리를 요청할 수 있다. 대체 시설 배정으로 인해 기존 이용 기관보다 

통원 거리가 다소 길어질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앞서 제시된 '30분 

이내 접근'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자체가 즉각적인 대체 장소를 

제공하지 못해 부모가 휴직 등의 피해를 입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하다(Deutscher Bundestag, 2024).

  2. 스웨덴 

스웨덴의 보육서비스 접근권은 교육법(Skollagen) 제8장에 명시되어 

있다(Skollag, 2010). 보호자가 거주지 지자체(kommun, 이하 ‘코뮌’)에 

신청하면, 코뮌은 접수 후 4개월 이내에 자리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

(8:14 §). 배정은 가능한 한 아동의 주거지에 가까운 유치원(förskola, 

이하 ‘유치원’)을 원칙으로 하되(8:15 §), 의무 이행은 민간 유치원

(fristående förskola, 이하 ‘민간 유치원’) 자리로도 충족할 수 있다

(8:12 §). 2022년부터는 언어발달 지원 등을 위해 직접 제안과 적극적 연락

(uppsökande verksamhet) 의무가 도입되어, 3세 전후 가정이 미배정 

상태로 남지 않도록 코뮌이 선제적으로 부모에게 연락·안내해야 한다

(8:12a, 14a–14c §§). 이러한 권리 체계는 부모의 취업·학업, 육아휴직, 

가정 내 특별한 돌봄 사정이나 아동의 발달 지원 필요성 등을 포괄하여, 

만 1세 이상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한다는 원칙에 바탕을 

둔다. 또한, 만 3세 이상 아동은 연 525시간 범위에서 일반 유치원

(allmän förskola)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Skolverket, 2025a).

비용 부담 측면에서는 전국 단일의 상한요금제(maxtaxa)가 적용된다. 

가구 월 소득에 비례 요율을 적용하되, 소득 상한과 자녀 순위별 상한을 

두어 가계의 부담 가능성을 보장한다. 실제 부모 부담금은 코뮌이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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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한 체계는 전국적으로 규율되어 지역 간 형평성을 담보한다

(Skolverket, 2025b).

접근성 보장은 ‘기간 보장(4개월)’을 핵심으로 하며, ‘근접 배정’은 가능한 

범위에서 달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최고행정법원(Högsta för-

valtningsdomstolen, 이하 HFD)은 2015년 판결(mål nr 7748-13)에서 

‘집과 가까운 배정’은 획일적인 거리나 시간 기준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공간 구조와 공급 여건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았다(Högsta 

förvaltningsdomstolen, 2015). 다시 말해, 법적 보장은 배정 기한에 

우선순위를 두고 근접성은 재량을 수반하는 원칙으로 운영된다. 만약 

4개월 내에 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면 코뮌은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보호자는 

행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Skollag, 2010).

이러한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수요·공급 관리는 코뮌 

단위의 연간 계획을 통해 이루어진다. 코뮌은 매년 출생·유입 추이를 

반영한 영유아 인구통계, 보호자 대상 수요조사 결과(신청자 수, 희망 이용 

시간대), 기존 시설의 정원 충족률, 예비학급 진입에 따른 자연 감소 등을 

분석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예컨대 우메오(Umeå) 시는 자체 인구 예측

에서 1~5세 인구가 2020년 7,536명에서 2025년 6,745명으로 감소하고 

2030년대 초반까지 저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부 노후 유치

원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동시에 신규 주택지에는 유치원 건립을 추진

하는 등 재배치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Öhlund et al., 2025).

인구가 희박하여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는 공간구조와 밀도를 반영한 

‘격오지 보정 지수’와 ‘대체 제공 형태’가 결합되어 접근권을 뒷받침한다. 

보호자가 희망할 경우, 코뮌은 가정형 보육(pedagogisk omsorg, 이하 

‘가정형 보육’)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도서·산간 등 저밀도 지역에

서는 가정형 보육이 실질적 대안이 된다(Skollag, 2010). 가정형 보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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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차일드마인더와 유사한 보육형태로 1명의 보육자가 4~6명의 

소수 아동을 돌보는 소그룹 형태이다. 

스톡홀름 코뮌에 속한 잉마르쇠(Ingmarsö) 섬의 경우 유치원과 예비

학급(förskoleklass)이 없어, 2018년에 코뮌 직영 “Ingmarsö ped-

agogiska omsorg”을 개설했다(Österåkers kommun, 2025). 영유아 

수는 2015년경 약 6명 수준까지 감소했으나 지리적 고립과 저밀 수요 

여건을 감안하여 가정형 보육으로 접근권을 보장했으며, 재정 자립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군도(群島) 지역 추가 지원을 활용해 운영 중이다

(Sundblom et al., 2023). 웁살라(Uppsala) 코뮌 역시 1~5세 대상 코뮌 

직영 가정형 보육 10개소를 운영하며, 한 그룹을 6–7명 규모로 구성하되 

그룹 간 정기 합동 활동을 통해 또래 상호작용을 보완하도록 설계했다.

이러한 저밀 지역의 운영은 국가의 지방 재정 보충 시스템을 통해 뒷

받침된다. 스웨덴은 보육, 학교, 노인 재가서비스 등에서 발생하는 격오지 

관련 추가비용(merkostnader i glesbygd)을 추정하여 코뮌의 재정을 

보전한다(Kostnadsutjämningsutredningen, 2018). 격오지 지수는 

주민의 거주지 위치정보 등을 바탕으로 가상 단위를 배치해 정주 구조의 

비용 효과를 모형화하는 ‘Struktur’ 모델을 통해 산출된다(Regeringen, 

2019; Statistiska centralbyrån, 2024). 보육 영역에서는 만 1~5세 

최소 5명을 기준으로 가상 유치원(fiktiva förskolor)을 배치하여 공간

구조·밀도·거리 요인을 반영한 추가 비용 계수를 산출하고, 정부 고시

(Svensk författningssamling, 2019)로 확정·공표한다(Statistiska 

centralbyrån, 2021). 이 보정 체계는 격오지에서 시설 단위당 평균 

비용이 높게 형성되는 구조적 한계를 완화하여, 코뮌이 배정 의무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시설 폐원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코뮌)가 연속성 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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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책임 주체로 기능한다(Skollag 2010; Solna stad, 2025). 운영 주체

(법인·개인)가 폐원을 결정하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지자체와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폐원일·사유·후속 계획을 명시한 문서를 

지자체와 협의하여 제출해야 한다(Stockholms stad, 2023). 지자체 교육

위원회(utbildningsnämnd)는 해당 일자에 맞춰 승인(인가)을 철회

(återkallelse)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의 감독 권한

(시정 요구·승인 철회 등)이 작동한다(Skollag 2010; Skolverket, 2025a; 

Skolverket, 2025b). 이와 동시에 지자체는 아동이 중단 없이 다른 유치원

이나 가정형 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부 코뮌은 “폐원으로 

자리를 잃고 운영 주체가 대체 자리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코뮌이 신속히 

공립 유치원 자리를 제공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Solna stad, 

2025).

  3. 프랑스 

프랑스는 법률을 통해 만 3세부터 유아학교(École maternelle, 공립 

유아학교) 취학을 의무화했다. 2019년 「학교에 대한 신뢰법(Loi pour 

une école de la confiance, Loi n°2019‑791)」과 교육법(Code de 

l’éducation) 개정으로 만 3~16세에 대한 ‘의무적 교육(instruction 

obligatoire)’이 명시되었으며(République française, 2019; Légifrance, 

2019), 해당 연령의 자녀를 둔 학부모는 공립·사립 유아학교에 취학시키

거나 가정학습(Instruction en famille, 이하 IEF)을 선택할 수 있다. 

국가는 공립 유아학교를 통해 3세 이상 모든 유아에게 무상교육을 보장

하며, 예외적 선택지인 IEF의 경우 2022학년도부터 교육청(DASEN)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전 ‘허가제’로 전환되어 그 허가 사유가 엄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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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되고 있다(République française, 2019).

3세 미만 영아 보육을 위해 보호자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Établissements d’accueil du jeune enfant, 이하 EAJE)과 보육도우미

(assistant maternel) 중 선택할 수 있다. 보육 비용은 국가와 부모가 

분담하는 구조로, 부모 부담금은 국가 통일 요율표(barème CNAF)에 

따른 '시간당 부담률(taux d’effort) × (가구 연소득 ÷ 12)' 방식으로 산정

된다. 2025년 기준 부담률(집단보육 및 마이크로크레슈 포함)은 자녀 수에 

따라 1명 0.0619%, 2명 0.0516%, 3명 0.0413%, 4~7명 0.0310%, 8명 

이상 0.0206%가 적용된다. 부모 부담금에는 급식, 위생, 기저귀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항목들에 대한 의무적인 추가 요금은 부과할 수 없다. 

또한 소득 하한선(plancher)은 월 801유로, 상한선(plafond)은 월 

7,000유로(2025년 9월부터 8,500유로)가 적용된다. 예컨대 월 소득 

3,000유로에 자녀가 1명인 가구가 평일 9시간 보육을 이용하면, 시간당 

약 1.86유로(36,000유로 × 0.0619% ÷ 12)가 산출되어 월 약 362유로

(9시간 × 주 5일 × 4.33주 × 1.86유로) 수준을 부담하게 된다(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 2025; 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2025).

접근성과 통학은 교육 단계 및 지역의 권한에 따라 다층적으로 보장

된다. 3세 이상 유아의 유아학교 통학에 관해 국가 차원의 ‘최대 통학 

거리·시간’에 대한 법정 상한은 없으나, 레지옹(Région, 상위 광역자치

단체) 산하 교통 관할 당국(Autorité organisatrice de la mobilité, 

AOM)이 3km 이상 무상 통학버스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행적 

기준이며 각 지역의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데파르망(Département, 

중간 광역자치단체)은 유아 탑승 노선에 동승 요원(accompagnateur) 

배치를 의무화하거나 표준으로 권고하며, 3km 미만 거주 가정은 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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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유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우선순위를 정한다

(Dubois et al., 2022). 통학버스가 닿지 않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은 

지역 규정에 따라 개별 교통 보조금(Aide individuelle au transport, 

AIT)을 통해 자가 이동 비용을 일정 기준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장애 

아동의 경우, 데파르망이 거리와 무관하게 전용 차량이나 택시를 제공

하거나 보호자의 자가운전 비용을 환급해 준다(Région Hauts-de- 

France, 2025; Région Normandie, 2025; Direction de l’in-

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2024).

한편, 만 3세 미만 영아의 보육서비스 이용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모든 영아에 대한 보육권 

보장(droit opposable à la garde d’enfants)”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2023년 「완전고용법(Loi du 18 décembre 2023 pour le 

plein emploi)」에 따라 ‘영유아 공공서비스(SPPE)’가 도입되면서 코뮌

(commune, 기초자치단체)이 영유아 보육의 ‘조직 권한기관(AO)’으로 

지정되었다(République française, 2023). 이에 따라 모든 코뮌은 (1) 

3세 미만 아동 및 가정의 보육 수요 조사, (2) 정보 제공 및 안내(주로 

Relais petite enfance, RPE를 통해), (3) 보육 공급의 계획 및 개발, (4) 

양육 지원 조직 등 4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필요시 이를 EPCI(광역

연합)에 이양할 수 있다. 특히 인구 1만 명 이상 코뮌에는 다년도 보육 

공급 유지·개발 기본계획(schéma) 수립 및 RPE 설치 의무가 부과되었

으며, 2025년 1월 1일부로 모든 코뮌은 3세 미만 영아의 보육 수요 파악, 

욕구 사정, 정보 지원 및 안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의무가 

독일이나 스웨덴과 같은 법적 ‘보장적 권리(droit opposable)’를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Ministère en charge des Solidarités, 2024, 2025).

프랑스에서는 인구 희박 및 저밀도 지역의 보육 접근성 유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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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거점 모델도 제도화되어 있다. ‘마이크로크레슈(micro‑crèche)’는 

정원 12명 이하의 소규모 보육·교육기관으로, 시간제, 간헐적 보육

(halte‑garderie), 복합보육시설(multi‑accueil) 등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 

작은 마을 단위에서도 설치와 운영이 용이하다(Légifrance, 2025a, 

2025b). 보육공동공간(Maison d’assistants maternels, MAM)은 최대 

4명의 보육도우미가 한 공간에서 각자 고용계약을 맺은 영유아를 함께 

돌보는 모델이며, 이를 통해 한 공간에 최대 20명의 아동에게 보육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Légifrance, 2021). 이러한 소규모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코뮌은 지역 내 빈집을 개조하여 초기 투자비와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운영 및 보육 계획(projet d’accueil)에 근무 교대, 위생, 비상 대응, 인계 

및 귀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도록 지원한다. 보육·교육기관(EAJE)과 MAM 

및 보육도우미의 인가와 감독은 데파르망 산하 공공모자보건서비스

(Protection maternelle et infantile, PMI)가 담당하며, 보육·교육

기관의 개설, 변경, 연장 인허가 및 운영 점검은 데파르망 의회 의장이 

총괄한다(Légifrance, 2025c).

비용 및 투자 측면에서 보육·교육기관의 운영 보조는 CAF(국가가족

수당금고)의 단일서비스급여(Prestation de service unique, PSU)가 

핵심을 이루며, 여기에 사회적 혼합, 장애 포용, 지역 균형을 위한 보너스

(‘mixité sociale’, ‘inclusion handicap’, ‘territoire CTG’)가 추가로 

지원된다(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d’Indre-et-Loire, 2025). 

이 중 ‘지역 보너스(territoire CTG)’는 지역의 재정력, 중위소득, QPV

(도시취약지구), ZRR/FRR(농촌활성화지역) 등 특성에 따라 기준액과 

가산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2025년 +10%,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8.1%의 단계적 상향(총 +28.5% 내외)이 결정되어, 저밀도·취약 지역의 

구조적 비용 격차 보완을 강화하고 있다(Caisse d’allocations f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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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les du Loiret, 2025). CAF의 2025년 기준표(Barème)는 좌석 신설 

시 ‘기본 2,600유로/좌석 + 취약지 가산’ 등의 산식을 제시하며, 신규 및 

기존 좌석 모두에 포괄적 지역협약(Convention territoriale globale, 

CTG)을 연계하여 재정적 유인을 제공한다(Caisse d’allocations fami-

liales du Loiret, 2025).

폐원 및 시설 변동에 대한 대응 절차는 시설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3세 이상 공립 유아학교(École maternelle)의 설립, 입지 선정, 폐교에 

대한 승인은 코뮌(시의회)의 권한이며, 도지사(préfet)의 사전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후 결정된다(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2026). 

반면 ‘학급’ 단위의 증감은 국가 교육당국(DASEN)이 담당하는 학구

(carte scolaire) 조정 사항으로 분류되며, 단일 학급의 폐쇄가 사실상 

학교 기능 중단으로 이어질 경우에 한해 코뮌이 최종 폐교를 결정한다

(Ministère de l’Éducation nationale, 2026). 3세 미만 보육·교육

기관(크레슈 등 EAJE)은 데파르망이 인가 및 감독을 담당하며, 폐원 시 

운영자에게 사전 통지 및 이전 계획 협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때 보호자 

안내 및 대체 시설 연계는 코뮌(AO)과 RPE가 담당한다. 다만, 전원 조치 

의무처럼 일률적인 법정 배치 의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Ministère 

des Solidarités, 2025).

정리하면, 프랑스는 3세 이상 유아에 대해서는 유아학교를 통한 국가의 

무상 의무교육 보장으로 접근권을 실질화했다. 3세 미만 영아에 대해서는 

권한기관(AO) 중심의 수요 조사, 안내, 계획, 품질 관리 체계와 더불어 

국가 통일 요율(부담률) 및 CAF의 재정 보정, 그리고 마이크로크레슈와 

MAM 등 소규모·분산형 모델을 통해 생활권 내 보육 좌석 확보를 도모

하고 있다. 교통 접근성 측면에서는 AOM(레지옹) 주도의 공공 통학 지원

(대체 AIT 포함)과 데파르망의 장애 아동 책임 수송이 이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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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독일처럼 법적인 ‘자리에 대한 권리(droit opposable)’ 수준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2025년부터 시행된 권한기관 제도화와 재정 보정 

강화를 통해 ‘보육 이용 보장’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다.

  4. 영국(잉글랜드)1)

잉글랜드의 영유아 보육 과정은 유아기 기초과정(Early Years 

Foundation Stage, 이하 EYFS)에 따라 운영된다. EYFS는 크게 무상 보육 

시간 제도(early education and childcare free entitlements)와 초등

학교 입학 이전의 리셉션(Reception) 클래스 과정으로 구분된다.

만 3~4세 아동에게는 연 570시간(주 15시간) 수준의 무상 보육 시간이 

제공되며, 부모는 이를 공립유치원 및 학급(maintained nursery 

schools and nursery classes), 민간·자선·독립단체(Private, Voluntary, 

Independent, PVI) 데이 너서리(day nursery), 차일드마인더

(childminder) 등 정부가 승인한 서비스 제공자(approved provider) 중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2024~2025년의 단계적 확대를 거쳐 

2025년 9월부터는 근로 요건을 충족한 부모에게 생후 9개월부터 취학 

전까지 주 30시간(학기 38주 기준, 연 1,140시간)의 무상 시간을 제공

하도록 했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25b). 영국 교육부는 지자

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령 지침(Statutory guidance)을 내리는데, 

여기에는 무상 시간 제공 의무와 보육서비스 충분성 의무(sufficiency 

duty)가 포함된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25b). 아동은 만 

4세가 되는 해 9월에 리셉션 단계에 입학하며, 이는 EYFS의 마지막 학년

1) 영국 전체가 아니라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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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한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25a).

무상 보육 시간은 부모에게 추가적인 비용 없이 제공되어야 하므로, 

추가 요금(top‑up), 의무 등록비, 비항목화 요금 등을 무상 시간과 연계

하여 부과할 수 없다. 급식, 기저귀, 자외선 차단제, 선택 활동 등 ‘추가 

선택 항목’은 자발적 비용으로만 청구 가능하며, 부모는 이를 거부하거나 

대체(개인 물품 지참 등)할 권리가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25c). 2025년 지침은 청구서의 항목화(무상 시간, 유상 시간, 식비, 

소모품, 활동비 분리)와 추가 비용 공개 의무(웹사이트 및 FIS 게시, 

2026년 1월까지 전면 시행)를 명확히 규정했다.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의 보육비 환급은 최대 85%까지 인정

되며, 자녀 수에 따른 상한액(월 기준 1자녀 £1,031.88, 2자녀 이상 

£1,768.94)이 적용된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25b). 또한, 

세액공제형 지원인 ‘Tax‑Free Childcare’는 부모가 £8를 부담할 때마다 

정부가 £2를 매칭해 주는 방식(연 최대 £2,000, 장애아동 £4,000)으로 

운영된다(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2025).

지자체는 리셉션 이전 단계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있어 지역 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보육서비스 충분성 의무는 「보육법(Childcare Act 

2006)」 제6조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부모의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보육 자리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Department for Education, 2025b).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 내 

보육서비스 공급을 모니터링하고, 부족 시 신규 시설을 유치하거나 재정 

지원을 통해 공급을 늘릴 법적 책무를 지며, 매년 충분성 평가(Childcare 

Sufficiency Assessment, CSA)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부모나 아동에게 ‘자리 배정에 대한 개별적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지자체가 충분한 시설을 공급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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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직접적인 제재 조치는 없다. 이로 인해 최근 영국에서는 대도시권

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이 악화되는 이른바 ‘차일드케어 사막(childcare 

deserts)’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국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2024)은 2025년 9월 무상 보육 

대상 확대 시점에 맞춰 ‘충분한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지자체가 약 

9%에 불과했다고 보고했다. 지자체연합(Local Government Association, 

2024)의 자체 조사에서도 해당 시점의 공급 전망에 ‘자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에 그쳤다. Hurley 등(2024)의 연구에 따르면 잉글랜드 인구의 

약 45%가 보육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대도시권

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민간 시장 중심의 혼합형 공급 

체계를 가진 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치원 및 학교 부속형’ 시설이 취약 

지역 접근성 확보에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imon 등(2025)은 

2018~2024년 사이의 시설 폐원 및 개장 분포를 분석하여, 취약 지역

에서의 폐원이 접근성 악화를 초래하고 아동의 ‘장거리 통원’ 리스크를 

키울 수 있음을 지적했다.

통학권 보장은 원칙적으로 만 5세 이상 의무교육 대상자에게만 해당

한다(Education Act 1996). 1996년 교육법과 관련 지침(Department 

for Education, 2024)에 따르면 만 5~7세는 거주지에서 2마일 초과, 

만 8~16세는 3마일 초과 시 무상 통학 지원 대상이 된다. 저소득층이나 

장애로 인한 특수 교육 필요(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ies, SEND) 아동에 대해서도 정부가 통학을 지원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만 5세 미만의 유아기 아동에게는 통학권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으며, 전적으로 지자체의 재량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취약 지역 보육 지원을 위해 기본적으로 ‘농촌 및 인구 희박 지역 보조 

제도(Rurality/Sparsity Supplement)’가 존재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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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인 보육 재원 배분 공식(Local Funding Formula)에 따라 해당 

지역의 보육·교육기관에 시간당 추가 단가를 지급할 수 있다. 교육부의 

2025/26년 운영 지침은 허용되는 재원 보정 항목으로 빈곤(3~4세 대상 

필수), 농촌 및 희박성(재량), 유연성, 서비스 질, 영어 추가 언어(EAL) 등을 

명시하고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25d). 총 보정액의 상한은 

공식 단가의 12% 이내로 제한되며, 이 중 농촌 및 희박 보정은 지자체 

재량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별도 추가 재원은 마련

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지자체가 교부받은 예산 중 현장 기관에 직접 전달

해야 하는 최소 의무 비율(pass‑through)이 2025/26년 기준 96%로 

상향되면서, 지자체가 재량껏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약 4%에 불과한 

실정이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25d). 즉, 인구 희박 지역에 

대한 재정 보정 장치는 제도적으로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가용 재원은 

제한적이며,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의무 항목은 빈곤 아동 지원에 국한

되어 있다.

인구 희박 지역의 보육 공급과 관련하여 잉글랜드는 프랑스의 ‘마이크로

크레슈’ 같은 특수 목적의 별도 유형을 두지 않는다. 대신 차일드마인더, 

공립 유치반(maintained nursery class), 공립유치원(maintained 

nursery school), PVI 시설이 혼합된 생활권 중심의 분산형 공급 체계를 

활용한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25a; Ofsted, 2024). 제공자 

유형 자체를 구분하여 별도의 ‘운영비 카테고리’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공립유치원에 한해서는 별도의 보충 재원(MNS supplementary fund-

ing)이 지급된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25c). 모든 서비스 

제공자는 교육기준청(Ofsted) 등록을 자진 종료할 수 있으며(Stanley, 

2024; Coventry City Council, n.d.), 안전이나 적격성 등 아동 보호에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등록이 정지(suspension)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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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sted, 2021).

시설 폐원 등으로 지원이 중단될 경우, 지자체는 가족정보서비스

(Family Information Service, FIS)를 포함한 정보 체계를 통해 부모의 

대체 보육 시설 탐색을 돕도록 안내한다(Stanley, 2024).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서비스 제공자와의 협약을 통해 폐원 시 부모에게 안내 및 대체 

기관 탐색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Nottingham City Council, 

2024). 가족정보서비스(FIS) 자체도 「보육법 2006」 제12조에 기반한 법정 

의무 서비스로서 정기적으로 지역의 보육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Children’s Commissioner for England, 2022). 한편, 부모가 기관을 

변경하거나 시설이 운영을 중단할 때를 대비해 제공자와 부모 간, 혹은 

지자체 협약 내에 '최소 4주 전 통지'와 같은 사전 통지 조항이 설정되는 

사례가 있다(London Borough of Redbridge, n.d.). 그러나 이 통지 

기간은 90일이나 한 학기 등 지역 및 개별 계약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며, 

전국 단위로 일률적인 '법정 통지 기간'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Nottingham City Council,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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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한국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현황

  1. 농어촌 특례

영유아보육법(2023)은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특례 대상은 동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도서·벽지 교육진흥법」(2013)상 도서·벽지 지역, 행정구역상 읍·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단, 특별시와 광역시의 동 지역은 제외)이다. 

법령상 농촌과 어촌의 구분은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2025)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2025)의 정의를 따른다.2)

농어촌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교육

부, 2025). 이후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특례 지역에서 제외되더라도, 이미 

편성된 반에 대해서는 최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특례 적용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교사 대 아동 비율과 원장 겸임 허용 기준 모두에 동일하게 

2) 제2조(정의)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제33조(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3호 단서의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지원은 제27조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한정한다. <개정 2016. 2. 3.>
1.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

역 2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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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다.

농어촌 특례가 인정되면 일반 어린이집에 비해 완화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적용된다(영유아보육법, 2023). 예를 들어 영아반의 경우 일반적

으로 보육교사 1인당 3명의 영아를 돌보는 것이 원칙이나, 특례가 적용될 

경우 한 교사가 기준 인원을 초과하여 영아를 돌볼 수 있다. 또한, 반 편성 

최소 인원 기준이 낮아져 적은 인원으로도 반을 개설할 수 있으며, 다연령 

통합반 운영이 허용되어 한 교사가 여러 연령의 아동을 함께 보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육 아동과 교사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에서도 원활한 

반 편성이 가능하도록 돕는다(김미정 외, 2021).

재정 및 인력 운용 측면에서도 특례가 부여된다. 관할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육교사 1인의 월 지급액 100%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된 인건비는 전체 교사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때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특례 인정 범위와 조건을 조정

하거나 처우개선비 지급 비율 및 세부 기준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 2025). 아울러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에 대한 

특례도 인정된다. 일반 원칙상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으나, 정원 

20인 이하의 어린이집이나 관할 지자체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한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경우

에는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교육부, 2025).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원칙 정원 3명 5명 7명 15명 20명

기본보육 정원 4명 이내 7명 이내 9명 이내 19명 이내 24명 이내

연장보육 범위 7명 이내(0세 포함 시 5명 이내) 20명 이내

<표 2-1>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범위 

주: 특례가 인정된 경우, 반별 초과보육(인원이 초과된 반편성)은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만 허용됨
출처: “2025년 보육사업안내”, 교육부. 2025, 교육부, p. 201. 저작권 2025.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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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소필요지역 및 영아인센티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및 해당 반에 대해 기존의 인건비 

지원 기준(현원이 정원의 50% 이상 충족)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인건비

를 지원할 수 있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25). 첫째, 행정구역(읍·면) 

내 어린이집이 단 1개소만 있는 경우이다. 둘째, 행정구역 내 어린이집이 

2개소 이상 있더라도 지역이 지나치게 넓거나 시설 간 거리가 멀어 보육 

수요 대비 어린이집 유지가 필수적인 경우이다. 두 번째 요건은 도서 및 

산간벽지, 지형적 분리(강으로 인한 단절 등)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 영유

아의 안전 및 등하원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예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어린이집이 총 2개 반 이상을 

운영하는 기관이어야 하며, 예외 적용은 연령별로 1개 반에 한정된다. 이 

조건을 충족하여 지원되는 인건비 비율은 앞서 살펴본 바와 동일하게 

영아반 교사는 80%, 유아반 교사는 30%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2025)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소재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0세반에 한해 최대 2개 반까지 인센티브를 지원

하고 있다(교육부, 2025). 이는 보육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교사 

배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이다. 인구감소지역 기준은 

해당 고시에 따라 매년 갱신되며, 인센티브 금액이 새로 책정되거나 소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기준을 적용한다.

나아가 정부는 2024년부터 0~2세반을 대상으로 인건비 지원 시설과 

유사한 구조의 '영아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a). 이 제도는 0세반, 1세반, 2세반이 

정원의 50% 이상을 충족할 경우, 미달하는 정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정원이 3명인 0세반에 2명이 재원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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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정원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영아반 인센티브

지원 조건(현원) 지원 조건(현원)

0세반 3명 재원아동 ≥ 2명 재원아동 ≥ 2명, 1개반 

1세반 5명 재원아동 ≥ 3명 재원아동 ≥ 3명, 1개반

2세반 7명 재원아동 ≥ 4명 재원아동 ≥ 4명, 1개반

3세반 15명 재원아동 ≥ 8명 -

4세 이상 반 20명 재원아동 ≥ 11명 -

<표 2-2>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규정 

라면, 부족한 영유아 1명분의 보육료(약 62.9만 원)를 지원하는 식이다. 

원아 한두 명의 감소로 인해 교사 인건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

하고, 영아반의 안정적인 유지 및 개설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제도 역시 연령별로 1개 반에 한해 적용된다.

주) 2025년까지: 코로나 특례로 3세반 6명, 4세반 8명 이상이면 지원 가능
자료: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3a,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저작권 2023. 보건복지부.

  3.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사업 

농촌지역의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아이돌봄지원사업’, ‘이동형 보육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농촌아이

돌봄지원사업은 전년도 기준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국공립 또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다(농림축산식품부, 2025a). 3명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2025년 기준 개소당 최대 1,370만원이 지원되며, 이는 보육

교직원 자기개발비, 보육교사 교통비, 교재·교구 구입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제세공과금으로 활용 가능하다.

다음으로, 보육·교육기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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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돌봄서비스와 이동형 놀이교실도 함께 운영된다(농림축산식품부, 

2025a; 2025b).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는 놀이차량을 이용해 놀잇감과 

도서 대여, 육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농촌 마을을 순회 방문하며 

서비스를 제공한다. 놀이차량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

하거나, 전문성과 장비를 갖춘 비영리단체·법인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2025년 기준 지원금은 개소당 최대 1억 5,200만 원이 지원되며, 국비와 

지방비가 1:1로 매칭된다. 단,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가진 지역(사회복지비 

지수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 80 미만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국비 

비율을 60%까지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다. 

  4. 다가치 보육 어린이집 협력사업(시범) 

소규모 어린이집의 상생과 보육 품질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다가치 보육 어린이집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a, 2022b). 이 사업은 규모의 

경제 달성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가정·민간·혼합 및 국공립 거점형 등 유형

별로 4~5개의 소규모 어린이집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다방면의 공동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참여 기관들은 공동 원아 모집, 교재·교구 공유, 공동 급식 

및 구매, 차량 공동 운영과 같은 '운영 관리' 부문을 비롯해, 표준보육 및 

누리과정 공동 편성, 야간 연장 보육, 현장 학습 등 '보육 과정' 전반을 공동

으로 운영한다. 이에 더해 교사 교육 및 멘토링을 통한 '교사 지원', 부모 

교육과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아우르는 '부모 지원'에 이르기까지 그룹 

단위의 포괄적인 협력을 실천하게 된다. 또한, 컨설팅 및 평가 지표 교육 

등은 중앙 및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달 체계를 통해 각 그룹에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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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지원된다.

이 사업은 2021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소규모 어린이집 규모화 연구’ 

시범 적용 결과를 토대로, 2022년 6개 시·도, 30개 그룹(148개소)에서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2023년 66개, 2024년 

132개, 2025년 197개, 2026년 263개 그룹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산하는 로드맵을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22a). 특히 농어촌 

등 취약 지역에서는 ‘국공립 거점형(농어촌)’ 그룹을 통해 소규모 어린이

집이 거점 국공립 어린이집의 시설, 차량, 급식,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통합 

활동을 운영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일례로 충북에서는 그룹별 원장 

및 실무자 협의와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체계화하고 있으며(충청북도사회

복지협의회, 2022;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2022, 2025), 경기도는 

참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표준보육과정 기반 교사 연수, 건강·위생 교육, 

재무회계 컨설팅 등 역량 강화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경기육아종합지원

센터, 2022).

  5. 폐원 관련 제도 

영유아의 보육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 중 하나는 폐원 

관리 절차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폐원은 각각 유아교육법(2025) 제8조와 

영유아보육법(2024) 제43조에 근거한다. 유치원이 폐원하고자 할 때는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반드시 교육감의 ‘폐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유치원이 교육청에 폐쇄 인가를 신청하면, 교육청은 유치원의 폐쇄 계획 

및 절차, 재원 중인 유아의 전원(轉園) 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판단한다. 반면, 어린이집 폐원은 2025년 현재까지 지자체 

관할이며, 인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된다. 이는 1999년 이전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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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방식이다(영유아

보육법 1999; 영유아보육법 202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25). 어린이집 

원장은 폐원(또는 휴지) 예정일 최소 2개월 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동일한 기간 내에 소속 직원과 학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1b).

폐원 이후의 후속 조치는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첫째는 아동의 전원 

조치이며, 둘째는 회계 정산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재원생 전원 

조치, 미이용분 보육료 및 필요경비 정산, 보조금 및 지원 장비(예: 전자

출결 시스템, 정수기 등)의 반납 및 정산을 완료해야 한다(유아교육법 시행

령, 2025). 관할 교육청 및 지자체는 신고를 수리한 후 필요에 따라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2021년 보육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폐원 통보를 받은 보호자에게 아이돌봄, 지역돌봄, 가정양육수당 등 

대체 보육서비스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명문화되었다(보건복지

부, 2021a; 2021b). 국민권익위원회(2020) 역시 폐원 고지 및 확인 절차 

강화, 폐원 영유아의 우선 입소 기회 확대, 긴급돌봄 연계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도 기관별로 구분된다. 유치원이 교육감의 

인가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할 경우, 유아교육법 제3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반면, 어린이

집이 사전 신고 없이 폐지·휴지·재개할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500만 원)

가 부과되며, 영유아보육법(2023) 제44조에 따른 시정 및 변경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명령마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의 운영 

정지 또는 시설 폐쇄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제처,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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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유치원 어린이집

근 거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절 차

󰋻(유치원) 폐쇄인가 신청과 함께 유
아 전원(轉園) 조치계획 제출

󰋻(교육감) 폐쇄예정연원일, 유아지원 
계획, 학부모의견, 유아학습권 등을 
고려하여 인가여부 판단

󰋻(어린이집) 2개월 전까지 전원조치계
획서 등을 첨부하여 폐지신고서를 제
출하고 그 사실을 교사와 학부모에도 
고지

󰋻(지자체) 폐지신고 처리

제 재
일방폐원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일방폐원 시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

<표 2-3> 폐원 관련 제도  

자료: 유아교육법(2025), 유아교육법 시행령(2025), 영유아보육법(2024) 

  6. 지자체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가. 서울시 동행어린이집

서울시는 저출생에 따른 보육 수요 감소와 어린이집 폐원 위기에 대응

하고자 ‘동행어린이집’ 정책을 도입하여 운영난을 겪는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 이후 5년간 서울시 내 어린이집 2,157개(전체의 26%)가 

폐원했다. 이에 따라 동별 어린이집 수는 2018년 평균 14개에서 2023년 

평균 10.5개로 감소했고, 어린이집 간 평균 거리는 249m에서 291m로 

증가하여 보육 인프라가 약화되었다(서울특별시, 2023). 이에 서울특별

시는 정원충족률이 낮고 주변 시설과 거리가 멀어 폐원 시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교사 대 아동 비율 완화, 환경개선비 전액 지원, 보조·대체교사 우선 배치, 

‘서울형 어린이집’ 진입 컨설팅 등 지역 보육망 유지를 위한 종합적 지원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3). 

첫째, 교사 대 아동 비율 기준 완화이다. 반별 정원 충족이 어려운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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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수입을 유지하고 보육교사의 부담을 줄여 서비스 질을 제고

하기 위함이며, 기준 완화에 따른 운영비 차액은 서울시가 지원한다. 둘째, 

‘서울형 어린이집’ 진입 컨설팅이다. 신규 공인을 돕는 제도로, 선정 시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하게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3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셋째, 환경개선비 중 자부담분 전액 지원이다. 기존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시가 70%를 지원하고 30%는 어린이집이 자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동행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를 전액 지원하여 환경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돕는다. 넷째,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우선 지원이다. 보조

교사는 영아반을 2개 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에만 지원되기 때문에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는 교사의 휴식권 보장이 어려운 구조이나, 동행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아반을 1개만 운영하더라도 보조교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 적용한다. 다섯째,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 우선 연계이다.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 대신 근로자의 보육비용 일부를 지원

하는 '위탁보육'을 추진할 때, 시가 동행어린이집을 우선 연계하여 동행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을 돕는다(서울특별시, 2025b; 서울특별시, 2024a).

정책 도입 초기에는 정원충족률 70% 미만, 시설 간 거리 200m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2023년 297개소, 2024년 525개소를 지원하였다. 2024년 

기준 동행어린이집에 참여한 어린이집 설립유형은 국공립 어린이집 147개

(28%), 가정 어린이집 179개(34.1%), 민간어린이집 176개(33.5%), 

기타 23개(4.4%)이다(이효정 외, 2024). 이러한 집중적인 지원 결과, 폐원 

어린이집 수가 2023년 337개소에서 2024년 300개소로 약 11% 감소

하는 실질적인 성과가 보고되었다(서울특별시, 2025b).

한편,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지원 기준을 ‘정원

충족률 60% 미만’ 또는 ‘정원 50인 미만 시설’로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3) 동행어린이집 사업 내용 및 운영 현황은 서울특별시(2023, 2024a, 2025b)를 종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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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개소 내외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중 100개소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과 

지역 수요, 원장·양육자 의견 등을 종합 분석하여 맞춤형 경영 진단 컨설

팅을 지원한다. 또한 유휴공간과 활용 가능한 인력이 있는 동행어린이집은 

일시보육을 제공하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서울특별시, 2025b; 서울특별시, 2024a).

나. 서울특별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4)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도보 이용권 내 3~5개 어린이집이 보육공동체를 

구성해 프로그램과 공간을 공유하고 입소 대기자를 공동 조정하는 협력형 

보육 모델이다(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2025). 이 제도는 서울시 

저출생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1년에 도입

되었으며,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감소 문제를 협력형 보육 방식으로 극복

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서울특별시, 2024b). 서울시는 2012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이러한 양적 확대에도 불구

하고 어린이집 유형별 수급 불균형은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 여기에 

저출생으로 인한 보육 수요 감소로 일부 어린이집의 운영난까지 가중되자, 

새로운 보육 모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협력형 보육 방식을 강구하게 

되었다(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25). 앞서 서울시 내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한 협력 운영 사례에 따르면, 이러한 공동체 방식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운영자가 원아 수 증감에 

따른 운영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김은설 

외, 2020). 이에 서울시는 성공 사례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서울형 

4) 서울시 모아어린이집 지원 내용 및 운영 현황은 2025년 서울형모아어린이집 매뉴얼(서울
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25). 서울특별시(2024b, 2025a)를 종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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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어린이집’ 사업으로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서울시는 폐원 위기 어린이집(동행어린이집 등)을 여건에 따라 

분류하고 6가지 지원 모델(어린이집 내실화형, 보육서비스 강화형, 보육

정책 참여형, 맞춤/틈새서비스 확대형, 기관 전환형, 폐원 수순형)을 제안한 

바 있다(이효정 외, 2024). 이 가운데 폐원 시 보육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보육정책 참여형 모델’의 대표적인 실천 방안이 

바로 해당 어린이집을 '모아어린이집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신규로 구성된 모아어린이집 공동체 25개 중 15개가 폐원 

위기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있어, 지역 보육망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25a).

구체적으로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도보권 내 국공립, 민간 등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을 3~5개 단위의 공동체로 구성하여 입소 대기 관리와 

반 편성을 공동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영유아와 부모는 입소 대기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어린이집 운영자는 정원 충원율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놀이터, 텃밭, 강당 등의 공간과 프로그램을 공유

하고, 교구·교재 공유, 등하원 차량 공동운행, 물품 공동구매 등을 통해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등 다방면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관리적 차원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보육교사

들의 학습공동체나 연구모임, 부모의 재능 나눔 등도 공동체 단위로 활발히 

이루어지며 영유아와 부모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2025).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8개 자치구 14개 공동체(58개 어린이

집)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5년 현재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에서 

100개 공동체(418개 어린이집)가 참여하는 규모로 확대되었다. 선정된 

공동체에는 3년간 공동프로그램 운영비 500만 원을, 참여 어린이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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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비로 각 50만 원을 지원한다. 4년 차

부터는 모아어린이집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립공동체’

라는 명칭으로 전환하여, 공동프로그램 운영비 연 300만 원, 운영협의회비 

월 5만 원, 원장 및 교사 수당 등을 꾸준히 지원한다(서울특별시, 2024b).

사업 운영 결과, 2024년 9월 기준 모아어린이집의 평균 정원충족률은 

77.6%로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평균(69.0%)보다 8.6%p 높았다. 특히 

사업에 참여한 폐원 위기 어린이집(정원충족률 40% 미만) 10개 중 8개는 

참여 후 정원충족률이 평균 66.1%까지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공동체 내 

어린이집 간 입소 조정과 반 편성 공유를 통해 대기자가 줄고 빈자리가 

효과적으로 채워진 결과로 볼 수 있다(서울특별시, 2024.10.7.). 사업 

만족도 역시 양육자 91.3점, 원장 90.3점, 교사 82.8점 등으로 높게 나타

났으며, 2022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서울특별시, 

2025a).

다. 강원도 양양군 ‘양양·현남 하나어린이집’5)

강원도 양양군은 보육 공백 해소를 위해 통합형 공공보육 모델을 구축

하고 육아통합지원센터에 공공산후조리원,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

나눔터 등을 집약해 지자체가 양육 전 과정을 직접 연계·지원하였다(양양

군, 2024). 

군 차원의 개입이 본격화되기 전, 양양군의 현남·현북면 지역에는 어린

이집이 없어 2021년 기준 32명의 어린이가 강릉으로, 18명의 어린이가 

양양읍으로 등원해야 했으며, 18명의 어린이는 보육 혜택을 이용하지 

5) 양양군 양양·현남 하나어린이집 지원 내용 및 운영 현황은 양양군(2020a, 2020b, 2021, 
2024, 2025)를 종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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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채 가정 보육을 하는 실정이었다(양양군, 2021).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3,000평 규모의 부지에 ‘육아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곳에 공공

산후조리원,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등을 

설치하여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산후조리부터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까지 영유아기 및 아동기 양육 전반을 지자체가 한곳에서 직접 

지원하는 최초의 사례라 할 수 있다(김주현, 2024).

양양군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공립어린이집으로는 육아

통합지원센터 내에 위치한 ‘양양 하나어린이집’과 보육 시설이 부재했던 

현남·현북 권역의 수요를 흡수하는 ‘현남 하나어린이집’이 있다. 양양군 

중심지에 위치한 ‘양양 하나어린이집’은 접근성이 우수하며, 관내 기존 

어린이집 4개소(꿈을주는어린이집, 이솝어린이집, 서문어린이집, 양양

어린이집)를 통합하여 운영 효율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였다(양양

군, 2024; 김주현, 2024).

재정 측면에서는 공모 사업에 참여하여 국비와 민간 자본을 적극적으로 

연계했다. 먼저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를 

확보하였고, 이어 하나금융그룹 민간협력 공모 선정 및 군-재단 간 협약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했다(양양군, 2020a; 2020b). 그 결과 육아통합

지원센터 총사업비 327억 1,060만 원은 국비 37억 6,100만 원, 군비 

232억 9,870만 원, 도비 24억 6,490만 원, 민간 지원 31억 8,590만 원

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어린이집 예산의 경우, 양양 하나어린이집 사업비

(111억 2,300만 원)는 국·도·군비 87억 2,300만 원과 민간 지원 24억 

원으로, 현남 하나어린이집 사업비(21억 8,900만 원)는 국·도·군비 14억 

300만 원과 민간 지원 7억 8,600만 원으로 각각 구성되었다(양양군, 

2024).

운영 성과 측면에서 양양 하나어린이집과 현남 하나어린이집은 일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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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명의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체 

이용자 조사 결과 89.5%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여, 접근성 개선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양양군, 2025).

라.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지원 관련 지자체 조례

다수 지자체는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을 위해 

조례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비, 운영개선비, 근무수당, 교통보조비 등을 포함하며, 각 조례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영유아보육조례」 제33조의2에 

따라 읍·면 지역 어린이집의 운영 개선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제36조는 읍·면 및 준농어촌 지역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환경개선 비용과 도지사

가 인정하는 기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33조의2, 제36조). 경상북도는 「보육조례」 제22조를 

통해 농어촌 지역 보육교사의 근무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경상북도 보육조례 제22조). 경기도 파주시는 「보육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농어촌특별근무수당 미지원 보육교직원에게 복리

후생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교통

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경기도 파주시 보육지원조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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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조례명 지원 대상 지역 지원 내용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33조의2, 제36조

읍·면지역,
농어촌지역, 
준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운영 개선비, 환경개선비, 
기타 지속 운영비 등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

경상북도
경상북도 보육조례
제22조

농어촌 지역
농어촌 보육 인력에 대한 근무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 보조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제5조

농어촌 지역
농어촌 특별근무수당 미지원 보육교
직원 복리후생비, 교통보조비 등 예
산 범위 내 보조

<표 2-4>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의 운영 지원 조례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 조례 (2025) 경상북도 보육조례 (2023); 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2022)

전국 상당수 지자체는 지역 내 보육시설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

한다. 이는 주로 처우개선비나 식자재비 명목으로 지급된다. 해남군은 

2021년 보육환경 조성과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1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운영·인건비 지원을 확대했다.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 담임

교사 처우개선비(월 10만 원)에 더해 법인·법인단체 어린이집(월 5만 원)

까지 지급 대상을 넓혔다. 또한 동일 어린이집 3년 이상 근무자에게 장기

재직수당을 연수별로 차등 지급했다(해남군, 2021).

영유아 감소로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의 운영난 해소 및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해 인건비·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경상

남도는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월 35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에 

월 45만 원을 개소당 1명씩 지원하며, 진주시는 미지원 어린이집에 자체 

추가 지원을 병행한다. 진주시는 2021년 5월부터 미지원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를 개소당 월 10만 원씩 지원했고, 2025년 110여 개소를 대상으로 

월 15만 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부모 부담 경감과 운영 안정을 위해 

필요경비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5세, 2024년 



50 지역 인구감소 위험에 따른 필수보육시설 지원방안 모색

4~5세, 2025년 3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특별활동비 등 각종 

특성화 비용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해 지원한다(진주시, 2025).

일부 지자체는 조례에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원지원금 근거를 마련

했다. 동두천시, 성남시, 여주시, 대전 동구, 전남 무안군은 지원금의 목적, 

대상, 신청 및 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이들 조례는 폐원 어린이

집 대표자의 생계 불안 완화와 재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 대상을 

'신청일 기준 관내 운영 중인 민간·가정어린이집 대표자'로 규정한다. 신청 

절차는 폐원 신고 후 대표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장이 어린이집 

수급 계획, 행정처분 이력, 지적사항 이행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여주시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을 최종 

결정한다(동두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6장,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장,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8장,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 제5장, 무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장).

동두천시, 성남시, 여주시는 어린이집 유형·규모별 지원금 차등 지급을 

규정하며, 여주시는 신청 기간에 따른 인센티브 규정도 둔다. 또한 이들 

지자체는 부정 수급이 확인되거나 일정 기간 내 관내 어린이집 재설치를 

신청할 경우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규정을 공통으로 두었다. 

반면 타 지자체 조례는 비용 보조 항목 중 하나로 폐원지원금을 포괄적으로 

언급할 뿐, 세부 요건이나 절차가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동두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6장,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장,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8장,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 제5장, 무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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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역 조례명

광역시도
경기도 경기도 보육 조례 제19조

충청남도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

기초시군구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 보육 조례 제32조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6장*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장*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8장*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6조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 제5장*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장*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군 영유아보육 조례 제22조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5조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33조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보육 조례 제28조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26조

<표 2-5> 폐원 지원 관련 지자체 조례 

주: 별표(*)의 지역은 폐원지원금의 대상, 신청 절차 등을 조례에 명시.
자료: 경기도 보육 조례 (2025), 경상북도 보육조례 (2023), 광명시 보육 조례 (2025), 금산군 영유

아보육 조례 (2025),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 조례 (2025), 동두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2024), 
무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2022),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2025),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2023),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2025),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2025), 제주특
별자치도 영유아 보육 조례 (2025), 천안시 보육 조례 (2025), 청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2025),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2025), 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2022), 화성시 영유아보
육 조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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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현행 한국의 보육 접근성 보장 체계는 농어촌 특례, 최소필요지역 등 

여러 제도가 존재하지만, 개별 사업이 병렬적으로 나열된 ‘프로그램 묶음’에 

머물러 있으며 영유아를 권리의 주체로 전제한 일관된 법정 권리 체계가 

부재하다. 공급 중심의 정책 수단은 다층적으로 존재하지만, 국가와 지자

체에 명확한 기준·책무·구제 책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이의를 제기할지 제시하는 ‘권리-집행-구제’ 체계는 설계되어 있지 

않다. 국제 보건·교육 분야에서 통용되는 AAAQ(Availability·Accessibility 

·Acceptability·Quality)+Accountability의 틀로 보더라도, 한국의 현 

체계는 접근성·책무성·구제 가능성의 연동이 약해 권리의 실효성이 낮다.

유럽 주요국의 경험은 접근성 보장과 관련한 권리 설계가 추상적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률·지침·재정·사법적 구제로 묶인 ‘구속력 있는 

체계’로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은 만 1세 이상 모든 영유아에게 

시설 또는 가정형 보육 이용의 법정 권리를 부여하고, 지자체가 적절한 

거리 내에 보육서비스 이용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부모의 소득 손실에 대해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 등을 정립하여 권리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스웨덴은 신청 후 4개월 내 배치 의무를 법정화하고, 불이행 

시 감독기관의 이행 명령 및 제재로 강제하는 집행 수단을 갖추었다. 

프랑스는 만 3세부터의 무상 의무교육으로 사실상 보편적 이용권을 제도

화하며, 통학 셔틀, 개별 교통 보조 등 이동 지원 장치를 통해 ‘법적 권리’

와 ‘실제 접근’ 사이의 간극을 줄여왔다. 반면 잉글랜드(영국)는 지방정부의 

보육 ‘충분성 의무’를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개별 영유아의 이용권과 강제 

가능한 구제 장치가 결합되지 않아 공급 부족 국면에서 접근성 격차가 

최근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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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구가 희박하거나 지리적으로 고립된 지역에서는 ‘같은 서비스를 

더 비싼 비용으로 제공해야 하는’ 구조적 제약을 제도적으로 보정하는 

장치도 중요하다. 독일은 가정형 보육과 2인 이상 보육자의 공동보육

(Großtagespflege)으로 소규모·분산형 대안을 제도권에 편입하고, 최소 

정원 미달 지역에 대한 지원 기제를 운용한다. 스웨덴은 가정어린이집

(pedagogisk omsorg)과 격오지 보정 지수로 재정 비용을 비례 보전하며, 

프랑스는 마이크로크레슈(Micro-crèche)와 보육 도우미 공동 공간

(MAM)을 통해 면(面) 단위까지 좌석을 분산 배치한다. 세 나라 모두 저밀 

권역의 소규모 보육 정원을 지자체 직영이나 위탁 등 공영 방식으로 운영해 

‘높은 단위 비용’을 공적 재원으로 흡수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잉글랜드

(영국)의 사례는 저밀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 구조나 보정 

장치가 부재할 경우, '보육 사막'이 얼마나 빠르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가 된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 간 접근성 편차가 

크다. 따라서 개별 사업 단위의 단편적인 접근성 보완 제도를 넘어, 

접근성·책무성·구제 가능성이 연동된 ‘권리 기반(AAAQ+Accountability) 

체계’와 ‘저밀 권역 맞춤형 공급 모델’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보육 접근성을 

재설계해야 한다. 핵심은 ‘권리 기준–배치 기한–불복·시정·배상 절차–
재정 보정’이 하나의 패키지로 작동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며, 이를 명문화

함으로써 ‘법적 권리’가 ‘실제 서비스 이용’으로 온전히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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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영유아 인구의 공간적 분포

본 장은 보육 수요의 공간적 분포와 격차, 그리고 보육·교육기관 접근

성의 변화를 파악한다. 이를 위해 전국을 100m×100m 격자로 세분화해 

시기별 규모와 분포 변화를 계량화하고, 격자 단위로 산출한 지표를 행정

구역 및 지역유형별로 집계·비교하였다. 분석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하는 격자 데이터를 활용했으며, 2016~2024년 만 1~6세 영유아

(이하 ‘영유아’)의 공간적 분포 변화를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거주면적을 1명 이상의 영유아가 사는 100m 

×100m 격자의 수로 계산하며, 밀집도는 영유아가 거주하는 격자당 

영유아 수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격자 수는 “영유아가 실제 거주하는 

공간적 면적”을 의미하므로, 격자 수의 감소는  영유아가 더 이상 살지 

않는 지역이 늘어났음을 시사한다. 밀집도는 영유아가 거주하는 격자 내 

수요의 강도(intensity), 즉 지점별 수요의 평균적 크기를 의미한다. 밀집

도가 높을수록 공급이 충분치 못할 때 입소 대기 등의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밀집도가 낮을수록 수요가 넓게 분산되어 

소규모·분산형 서비스가 필요해진다. 아울러 밀집도 변화율은 ‘영유아가 

거주하는 격자 내부에서 영유아 수가 얼마나 변했는가’를 보여준다.

전국 수준에서 <표 3-1>과 같이 영유아가 최소 1명 이상 거주하는 

면적은 2016년 약 2,588km²에서 2024년 1,992km²로 23% 감소하였다. 

2016~2020년 11%였던 면적 감소율이 2020~2024년에는 13%로 확대

되어, 공간 축소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격자당 평균 영유아 수는 



58 지역 인구감소 위험에 따른 필수보육시설 지원방안 모색

12.12명에서 9.21명으로 24% 감소해 개별 격자의 밀집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졌으며, 격자별 영유아 수의 표준편차 역시 20.64명에서 15.5명으로 

줄어들어 분포의 산포가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요컨대, 국토 전체로는 

영유아가 거주하는 공간 자체가 수축하는 동시에, 격자 단위 밀집도와 격자 

간 편차가 함께 줄어드는 ‘전반적 희소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 영유아 거주 면적
영유아 거주 면적 

비중
밀집도

밀집도의 
표준편차 

2016 2,587.65 2.56 12.12 20.64

2020 2,296.38 2.27 10.95 17.71

2024 1,991.78 1.97 9.21 15.47

<표 3-1> 영유아(1~6세) 거주면적 및 밀집도 변화

(단위: km², %, 명)

자료: “국토통계지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6, 2020, 2024), 국토정보플랫폼, “유아 
인구 수(전체) (격자) 100M”, 2026년 1월 20일 검색, https://map.ngii.go.kr/ms/ap/ 
lipMap.do?tabGb=statsMap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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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영유아 인구 분포 (2024) 

자료: “국토통계지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6, 2020, 2024), 국토정보플랫폼, “유아 
인구 수(전체) (격자) 100M”, 2026년 1월 20일 검색, https://map.ngii.go.kr/ms/map/ 
NlipMap.do?tabGb=statsMap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시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영유아 거주 면적과 밀집도가 함께 감소하였다(<표 3-2>, <표 3-3>). 수도권

(서울·인천·경기)은 격자 수 감소율이 약 7~11%로 작아 생활권의 외연은 

대체로 유지되었으나, 밀집도는 서울(19.9→11.9명), 인천(18.8→12.5명), 

경기(15.4→11.1명) 모두 약 28~40% 감소하였고 표준편차도 비슷한 

비율로 감소하였다. 즉, 특정 권역에서 인구가 감소하기보다는 지역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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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전반적으로 밀도가 낮아지는 ‘광역적 저밀화’가 확인된다.

비수도권 광역시 및 제주 지역(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은 

격자 수가 16~21% 감소하였으며, 격자당 평균 영유아 수도 대체로 30% 

안팎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부산과 울산은 표준편차가 여전히 큰 편이어서, 

도심 축과 외곽 간의 밀집도 격차가 높게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생활권의 

범위가 줄어드는 동시에 남은 구역에서도 영유아 수가 함께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도 단위 지역(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은 영유아 

거주 면적이 약 30~42%로 축소된 데 비해, 밀집도는 약 5~19%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는 다수의 외곽 격자에 영유아가 거주하지 않게 된 반면, 

주거지가 밀집된 거점 격자에 영유아가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수축 속 

집중’ 현상을 시사한다. 표준편차가 11~15%가량 감소한 것 또한 이러한 

집중과 내부 균질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한편, 세종시는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격자 수가 늘고 밀집도 또한 16.8명에서 19.1명

으로 상승하였으나, 2024년 들어 생활권이 소폭 축소되고 밀집도 역시 

15.9명으로 조정되었다. 이는 세종시가 여전히 높은 밀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성장세는 둔화된 양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3장 보육 수요의 공간적 변화 61

시도

2016 2020 2024 16-24 증감률

거주
면적

밀집도
(표준편차)

거주
면적

밀집도
(표준편차)

거주
면적

밀집도
(표준편차)

면적 밀집도

서울 266.44
19.91 
(21.87)

257.61
15.65 
(18.14)

246.86
11.88 
(15.39)

-7.3 -40.3

부산 117.21
15.92 
(24.51)

107.36
13.74 
(21.86)

93.12
11.18 
(18.51)

-20.6 -29.8

대구 98.89
14.38 
(25.08)

92.16
12.27 
(18.82)

81.08
9.87 

(16.62)
-18.0 -31.4

인천 99.11
18.77 
(22.42)

96.9
14.97 
(18.76)

92.76
12.50 
(18.87)

-6.4 -33.4

광주 59.2
16.01 
(22.23)

55.31
13.45 
(17.91)

49.89
10.66 
(14.94)

-15.7 -33.4

대전 63.63
15.31 
(20.66)

59.28
12.23 
(17.51)

53.65
10.04 
(18.84)

-15.7 -34.4

울산 50.88
15.92 
(25.06)

46.64
13.48 
(21.42)

41.14
10.21 
(16.72)

-19.1 -35.9

세종 14.38
16.79 
(27.26)

15.89
19.08 
(21.30)

15.09
15.94 
(19.63)

4.9 -5.1

경기 554
15.38 
(22.63)

531.66
13.62 
(19.28)

496.23
11.11 
(17.07)

-10.4 -27.8

강원 122.44
6.63 

(13.66)
102.96

6.41 
(12.87)

84.3
6.09 

(11.70)
-31.1 -8.1

충북 112.23
8.64 

(17.67)
93.7

8.35 
(17.23)

77.61
7.42 

(14.89)
-30.8 -14.1

충남 170.57
7.94 

(19.67)
133.94

8.16 
(18.05)

104.01
7.57 

(15.31)
-39.0 -4.7

전북 149.68
7.10 

(15.14)
120.33

6.56 
(12.67)

94.44
5.74 

(11.76)
-36.9 -19.2

전남 200.98
5.36 

(13.40)
157.23

5.27 
(11.85)

117.45
5.04 

(10.30)
-41.6 -6.0

경북 217.24
7.08 

(16.09)
173.18

6.90 
(14.82)

138.61
5.75 

(11.75)
-36.2 -18.8

경남 212.65
10.19 
(20.74)

175.89
9.56 

(17.18)
140.23

7.70 
(13.29)

-34.1 -24.4

제주 78.12
5.58 
(9.11)

76.34
4.92 
(7.74)

65.31
4.24 
(6.04)

-16.4 -24.0

<표 3-2> 시도별 영유아 거주 생활권 변화 (2016, 2020, 2024) 

(단위: km², 명, %)

자료: “국토통계지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6, 2020, 2024), 국토정보플랫폼, “유아 
인구 수(전체) (격자) 100M”, 2026년 1월 20일 검색, https://map.ngii.go.kr/ms/map/ 
NlipMap.do?tabGb=statsMap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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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는 앞서 제시된 영유아 거주면적과 밀집도 변화를 도식화한 

결과이다. 광역시도 수준에서의 변화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들은 영유아가 거주하는 면적의 감소폭이 상대적

으로 작아 생활권의 외연은 대체로 유지되었으나, 밀집도 하락폭이 커 

도시 전역에서 영유아 인구밀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광역적 저밀화’가 

나타난다. 둘째, 도 단위 지역은 영유아가 거주하는 면적이 축소되는 반면, 

남아 있는 지역 거점의 밀집도 변화는 상대적으로 작아 외곽 비거주화와 

중심 집중이 동반되는 ‘수축 속 집중화’가 관찰된다. 특히 전라남도와 

충청남도는 영유아 인구 밀도의 하락폭은 제한적인 반면, 거주 면적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광주
대전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5

-40

-35

-30

-25

-20

-15

-10

-5

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밀
집
도
변
화
량

면적 변화량

수축 속 집중화 

광역적 저밀화

〔그림 3-2〕 시도별 영유아 감소 유형화 (2016~2024) 

(단위: %)

자료: “국토통계지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6, 2020, 2024), 국토정보플랫폼, “유아 인구 
수(전체) (격자) 100M”, 2026년 1월 20일 검색, https://map.ngii.go.kr/ms/map/Nlip 
Map.do?tabGb=statsMap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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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2016 2020 2024 증감률

서울 종로구 7.98 6.94 6.06 -24.06

서울 용산구 7.9 7.43 6.71 -15.06

서울 성동구 7.87 7.5 6.91 -12.2

부산 중구 1.86 1.64 1.23 -33.9

부산 서구 4.58 3.81 3.11 -32.1

부산 영도구 5.08 4.57 3.5 -31.1

대구 군위군 3.14 2.18 1.9 -39.5

대구 중구 4.44 3.35 2.75 -38.1

대구 서구 8.26 7.14 6.32 -23.5

인천 옹진군 3.58 2.43 1.84 -48.6

<표 3-3> 시군구별 영유아 거주 면적 변화 (2016, 2020, 2024) 

(단위: km², %)

다음으로, <표 3-3>은 시군구별 영유아 거주면적의 절댓값 기준 변화

량이 가장 큰 3개 시군구를 제시한 결과이다. 시군구 단위의 영유아 인구 

변화 양상은 시도 평균과 달리 증가와 감소가 혼재하는 등 국지적 이질성이 

크게 나타난다. 서울특별시는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가 -12~-24%로 

감소폭이 컸다. 인천광역시는 도서 지역인 옹진군을 제외하면 동구가 

-34%, 미추홀구가 -15%로 생활권 축소가 두드러졌다. 부산광역시는 

중구, 서구, 영도구가 -31~-34%를 기록하며 원도심에서의 영유아 거주

면적 축소가 뚜렷했고, 대구광역시는 행정구역이 편입된 군위군이 -40%, 

중구와 서구가 각각 -38%, -23.5%로 감소세가 확연했다. 광주광역시는 

동구, 북구, 남구가 -16~-26%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며,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는 약 -10%로 면적이 대체로 유지된 반면, 서귀포시는 -27.6%

로 감소폭이 컸다. 한편, 영유아의 거주면적이 확대된 지역도 존재한다.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 일부 지역(대덕구·서구·유성구)은 재개발 

및 주거단지 확장 등으로 생활권이 오히려 확대되었다. 이는 시도 단위

에서 대체로 감소 경향이 나타났던 것과 달리, 시군구 단위에서는 영유아 

거주 면적 증가 지역이 혼재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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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2016 2020 2024 증감률

인천 동구 2.51 2.17 1.67 -33.5

인천 서구 15.71 17.1 18.88 20.2

광주 동구 5.86 5.08 4.34 -25.9

광주 북구 17.09 15.78 14.35 -16

광주 남구 8.9 8.35 7.51 -15.6

대전 동구 8.7 10.29 11.7 34.5

대전 중구 8.71 10.52 11.66 33.9

대전 대덕구 6.57 7.35 8.31 26.5

울산 울주군 13.76 11.79 9.79 -28.9

울산 남구 12.74 11.68 10.16 -20.3

울산 중구 10.78 9.86 8.78 -18.6

세종 세종시 15.09 15.89 14.38 4.94

경기 연천군 5.45 3.9 2.54 -53.4

경기 포천시 15.5 10.94 8.65 -44.2

경기 가평군 7.97 6.78 4.73 -40.7

강원 정선군 4.95 3.45 2.55 -48.5

강원 태백시 3.71 2.73 1.93 -48

강원 화천군 2.96 2.16 1.56 -47.3

충북 보은군 4.66 3.18 1.96 -57.9

충북 옥천군 5.83 4.29 2.92 -49.9

충북 단양군 3 2.38 1.66 -44.7

충남 부여군 9.59 6.82 4.53 -52.8

충남 금산군 7.38 5.35 3.6 -51.2

충남 보령시 11.77 8.58 5.89 -50

전북 순창군 5.45 4.03 2.47 -54.7

전북 무주군 3.63 2.69 1.73 -52.3

전북 부안군 7.06 4.97 3.47 -50.8

전남 해남군 15.21 9.91 6.35 -58.3

전남 보성군 7.79 4.94 3.38 -56.6

전남 구례군 4.3 3.17 1.87 -56.5

경북 영양군 3.05 2.31 1.38 -54.8

경북 봉화군 5.26 3.94 2.51 -52.3

경북 고령군 4.5 3.32 2.4 -46.7

경남 고성군 6.24 4.22 2.81 -55

경남 산청군 5.9 4.13 2.76 -53.2

경남 합천군 5.51 3.79 2.66 -51.7

제주 서귀포시 28.55 26.05 20.67 -27.6

제주 제주시 49.57 50.29 44.64 -9.9

주: 증감률의 절댓값이 큰 상위 3개 지자체만 제시함
자료: “국토통계지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6, 2020, 2024), 국토정보플랫폼, “유아 인구 

수(전체) (격자) 100M”, 2026년 1월 20일 검색, https://map.ngii.go.kr/ms/map/Nlip 
Map.do?tabGb=statsMap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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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2016 2020 2024 증감률

서울 강북구 16.3 11.2 7.3 -55.1

서울 관악구 18.5 12.5 8.3 -54.9

서울 도봉구 20.8 14.9 10.0 -51.9

부산 중구 9.4 6.5 4.4 -53.4

부산 사상구 17.0 12.1 9.0 -47.0

부산 사하구 17.6 13.1 9.5 -46.1

대구 중구 9.95 11.0 16.84 69.2

대구 달서구 20.0 14.9 10.7 -46.5

대구 북구 17.6 14.6 10.4 -41.2

인천 남동구 24.2 17.6 10.8 -55.5

인천 계양구 21.2 14.3 9.9 -53.6

인천 동구 16.4 11.2 9.4 -42.5

<표 3-4> 시군구별 영유아 거주 격자의 인구 밀집도 변화 (2016, 2020, 2024) 

(단위: 명, %)

다음으로, 영유아가 거주하는 격자의 밀집도 변화량이 큰 시군구별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표 3-4>와 같다. 밀집도가 급감한 지역을 살펴

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관악구, 도봉구, 인천광역시 남동구·계양구, 부산

광역시 중구 등 노후 주거지가 밀집한 도심 내부에서 50% 이상의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또한 군포시, 부천시 오정구, 안산시 상록구 등도 비슷한 

폭으로 줄어들어, 수도권 외곽 역시 이러한 영유아 거주 밀도 감소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서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주시 완산구, 포항시 남구, 창원시 진해구·마산회원구 등 일부 광역시 

및 제조업 중심 지역에서도 감소가 지속되었으나, 절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곳이 많아 상대적으로 완만한 감소율을 보였다. 반면, 밀집도 

하락세가 완만한 시군구나 오히려 증가한 시군구도 관찰된다. 세종시나 

제주 서귀포시는 밀집도 하락폭이 제한적이다. 세종시 건설 이후 영유아 

인구가 일시적으로 빠져나갔던 대전 동구·대덕구·유성구의 경우, 재개발과 

신축 단지 입주, 연구단지 배후 수요 등이 맞물리며 전국적인 감소 흐름 

속에서도 국지적인 밀집도 상승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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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2016 2020 2024 증감률

광주 광산구 20.5 15.8 11.6 -43.1

광주 서구 16.2 12.6 9.6 -40.5

광주 남구 14.1 12.3 9.7 -31.2

대전 서구 10.73 14.61 18.02 67.9

대전 중구 7.38 8.98 12.1 64.0

대전 대덕구 7.7 9.2 12.4 60.7

울산 동구 24.3 17.2 10.9 -55.3

울산 중구 14.3 10.5 8.4 -41.5

울산 남구 15.8 13.1 10.4 -34.1

세종 세종시 16.8 19.1 15.9 -5.07

경기 군포시 27.2 18.1 11.9 -56.4

경기 부천시 오정구 16.0 11.0 7.0 -56.1

경기 안산시 상록구 18.0 12.4 8.3 -54.1

강원 고성군 2.50 2.20 3.85 53.9

강원 화천군 5.4 5.8 3.9 -27.6

강원 태백시 6.4 5.6 5.0 -22.6

충북 청주시 서원구 13.3 9.5 7.7 -41.9

충북 청주시 청원구 15.7 13.6 10.0 -36.2

충북 음성군 6.0 5.2 3.8 -36.2

충남 예산군 3.32 3.43 4.59 38.2

충남 천안시 서북구 18.6 18.8 13.7 -26.3

충남 천안시 동남구 11.8 10.2 8.7 -26.3

전북 전주시 완산구 12.8 10.1 7.8 -38.8

전북 익산시 9.0 7.5 5.9 -34.9

전북 군산시 10.5 9.1 7.6 -27.8

전남 나주시 5.27 8.09 8.42 59.9

전남 목포시 12.8 9.6 7.3 -43

전남 장성군 3.2 2.9 2.4 -25.7

경북 예천군 3.38 6.12 6.78 100.4

경북 칠곡군 10.3 8.4 5.9 -42.6

경북 포항시 남구 10.7 9.0 6.7 -37.3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13.8 10.8 8.0 -41.9

경남 통영시 9.3 7.4 5.5 -40.3

경남 창원시 진해구 16.4 13.3 9.8 -40.1

제주 제주시 6.8 5.7 4.7 -30.3

제주 서귀포시 3.5 3.4 3.2 -9.3

주: 증감률의 절댓값이 큰 상위 3개 지자체만 제시함
자료: “국토통계지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6, 2020, 2024), 국토정보플랫폼, “유아 

인구 수(전체) (격자) 100M”, 2026년 1월 20일 검색, https://map.ngii.go.kr/ms/map/ 
NlipMap.do?tabGb=statsMap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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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별로 영유아 거주면적 변화율과 밀집도 변화를 교차하여 살펴

보면, 다층적 양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면적 변화율과 밀집도 변화율이라는 두 지표를 기준으로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전국 시군구를 총 6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3-3〕은 2016년 10월 대비 2024년 10월의 변화율을 시각화한 결과이며, 

유형별 기술통계는 <표 3-5>, 유형별 시군구 목록은 <표 3-6>에 제시

하였다. 유형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면적 변화량

밀
집
도
변
화
량

C. 저밀화형

B. 완만감소형
F. 수축거점형 

A. 성장형 D. 거점집중형

E.이중감소형

〔그림 3-3〕 시군구별 영유아 감소 유형화 

(단위: %)

자료: “국토통계지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6, 2020, 2024), 국토정보플랫폼, “유아 인구 
수(전체) (격자) 100M”, 2026년 1월 20일 검색, https://map.ngii.go.kr/ms/map/Nlip 
Map.do?tabGb=statsMap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첫째, 성장형 시군구는 전국적인 영유아 감소 흐름 속에서도 영유아 

인구가 순증한 유형이다. 거주 면적은 평균 18.99%, 밀집도는 57.45% 

증가하였다. 이들 지역은 행정기관이나 연구단지 등이 밀집한 특정 클러

스터가 존재하고 신규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면서, 영유아 거주 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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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거나 다소 확대됨과 동시에 밀집도도 크게 증가하였다. 성장형에 

속한 지역으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가 시작된 경기도 과천시, 신축 

단지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대전광역시의 일부 자치구 등이 포함된다.

둘째, 완만감소형 시군구는 거주 면적 변화율이 -9.5%로 외연의 변화는 

크지 않으나, 밀집도가 -20.1%를 기록하며 서서히 줄어드는 유형이다. 

광역도시권과 중형 거점도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동래구·강서구·연제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 

등 대도시권 내부 및 주변부와 수원시, 용인시, 춘천시, 원주시, 천안시, 

전주시, 아산시 등이 이에 속한다.

셋째, 저밀화형 시군구는 거주 면적은 대체로 유지되고 있으나, 출생아 

수 감소와 도심 인구 유출로 인해 밀집도가 빠르게 하락하는 지역이다. 

대체로 대도시권의 성숙·노후 생활권에 해당하는 이 유형은 영유아 거주 

면적 변화율이 평균 -8.48%, 밀집도 변화율이 평균 -43.72%를 기록하며, 

대도시 내부나 성숙 신도시(성남 분당, 고양 일산 등)를 중심으로 영유아 

밀집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들 지역에서는 보육·교육

기관의 정원 충족률이 하락하고, 도시 고령화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이 관찰된다.

넷째, 거점집중형 시군구는 영유아 인구의 외곽 공동화와 중심지 고밀

화가 동시에 심화되는 유형이다. 전체 영유아 거주 면적은 평균 41.94% 

급감하였으나, 거주 밀집도는 58.79%가량 증가하여 재개발 단지, 혁신

도시, 도청 이전지 등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인다. 대구 중구, 광주 

동구, 전남 나주시, 경북 예천군이 이 유형에 해당하며, 특히 예천군은 도청 

이전 후 중심지 밀집도가 100% 이상 증가하였다. 이 유형은 특정 거점의 

성장으로 주변 지역의 인구를 대거 흡수하면서, 지역 내 인구구조의 불균형 

양상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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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수축거점형 시군구는 소규모 거점에만 인구가 남는 유형이다. 

영유아 거주 면적이 평균 43.42% 축소되었으나 밀집도 감소율은 8.31%에 

그쳐, 지역 내 영유아가 살지 않는 비거주 공간은 확대되는 반면, 기존에 

거주하던 거점의 거주 기능만 제한적으로 유지되는 구조를 보인다. 도시 

외곽 및 읍면 지역은 청년층 유출과 저출생으로 영유아 인구가 급감하는 

대신, 교육·의료 등 생활인프라가 갖춰진 읍내나 시내 중심지로 인구가 

상대적으로 집중된다. 상당수가 중소도시 및 농촌 지역이며,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여섯째, 이중감소형 시군구는 영유아가 거주하는 면적과 밀집도가 

동시에 줄어드는 유형이다. 영유아 거주 면적 변화율은 평균 -31.28%, 

밀집도 변화율은 평균 -31.88%를 기록하여, 외곽 지역뿐만 아니라 거점 

지역의 영유아 인구감소 또한 함께 진행되고 있다. <표 3-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중감소형에는 원도심이나 산업도시의 배후 주거지역, 도농복합

도시 및 농어촌이 다수 포함된다. 이들 지역은 과거 거점지가 수행하던 

기능마저 쇠퇴하면서 지역 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어, 보육·교육기관의 

폐원 증가 및 접근성 악화 문제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표 3‑6>과 같다.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는 

저밀화형이 전체의 약 43%, 완만감소형이 30%를 차지하며 주도적인 

유형으로 나타났다. 즉, 거주 면적의 축소는 크지 않지만 밀집도 하락이 

두드러지는 패턴이 지배적이다. 반면, 도 단위 지역에서는 수축거점형이 

전체의 약 61%를 차지하며 절대다수를 이루었고, 이중감소형 또한 25%의 

높은 비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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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시군구명 

A. 성장형 경기 과천시,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대전 대덕구

B. 완만감소형

부산 부산진구, 부산 동래구, 부산 강서구, 부산 연제구, 대구 달성군, 인
천 중구, 인천 강화군, 세종시,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 평택시, 경기 하
남시, 경기 용인시 처인구, 경기 파주시, 경기 화성시, 경기 광주시, 경기 
양주시, 경기 양평군

강원 춘천시, 강원 원주시, 강원 강릉시, 강원 속초시, 충북 청주시 상당
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남 아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 김제시, 전남 영광군, 경북 의성군, 경북 울릉
군, 제주 서귀포시

C.저밀화형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성북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
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동작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
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부산 북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사
하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부산 기장군,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
구 달서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
구, 인천 미추홀구, 광주 서구, 광주 남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 성남

<표 3-6> 시군구 유형에 따른 시군구명 

유형 시군구 수 

영유아 거주 면적
변화량 

영유아 거주 밀집도 
변화량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A.성장형 6 18.99 14.25 57.45 9.61

B.완만감소형 49 -9.48 10.41 -20.08 11.10

C.저밀화형 54 -8.48 6.69 -43.72 6.44

D.거점집중형 6 -41.94 9.11 58.79 24.81

E.이중감소형 47 -31.28 8.88 -31.88 8.37

F.수축거점형 90 -43.42 7.49 -8.31 7.93

전체 252 -25.55 18.91 -19.42 23.86

<표 3-5> 시군구 유형별 기술통계 

(단위: 개수, %)

자료: “국토통계지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6, 2020, 2024), 국토정보플랫폼, “유아 
인구 수(전체) (격자) 100M”, 2026년 1월 20일 검색, https://map.ngii.go.kr/ms/map/ 
NlipMap.do?tabGb=statsMap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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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시군구명 

시 수정구, 경기 성남시 중원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기 의정부시, 경기 
안양시 만안구,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기 부천시 원미구, 경기 부천시 소
사구, 경기 부천시 오정구, 경기 광명시, 경기 안산시 상록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경기 고양시 덕양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경기 고양시 일산서
구, 경기 구리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오산시, 경기 시흥시, 경기 군포시, 
경기 의왕시, 경기 용인시 기흥구, 경기 용인시 수지구, 경기 김포시, 경남 
양산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제주 제주시

D. 거점집중형
대구 중구, 광주 동구

강원 고성군, 충남 예산군, 전남 나주시, 경북 예천군

E.이중감소형 

서울 종로구, 부산 중구, 부산 영도구, 부산 남구, 부산 금정구, 대구 동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울산 남구, 울산 울주군, 경기 동두천시,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충북 제천시,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북 청주시 청원구, 충북 
음성군, 충북 증평군, 충남 천안시 동남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목포시, 전남 장성군, 경북 포항시 남구, 경북 포항시 
북구, 경북 구미시, 경북 경산시, 경북 고령군, 경북 칠곡군, 경남 진주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김해시, 경남 거제시,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함안군, 경남 고성군

F.수축거점형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대구 군위군, 인천 옹진군,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
시, 경기 여주시, 경기 연천군, 경기 가평군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삼척시, 강원 홍천군, 강원 횡성군, 강원 
영월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강원 철원군, 강원 양구군, 강원 인제
군, 강원 양양군, 충북 충주시, 충북 보은군, 충북 옥천군, 충북 영동군, 충
북 진천군, 충북 괴산군, 충북 단양군,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서
산시, 충남 논산시, 충남 당진시, 충남 금산군, 충남 부여군, 충남 서천군, 
충남 청양군, 충남 홍성군, 충남 태안군,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완주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
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여수시, 전남 순천시, 전남 광양시, 전
남 담양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고흥군, 전남 보성군, 전남 화
순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남 무안군, 
전남 함평군, 전남 완도군, 전남 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경주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
시,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북 성주군, 경
북 봉화군, 경북 울진군, 경남 밀양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 의령
군, 경남 창녕군, 경남 남해군, 경남 하동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함양군, 경
남 거창군, 경남 합천군

주: 굵게 표시된 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라 지정
된 인구감소지역임(행정안전부 고시  2024-15호, 2024.2.27.)  

자료: “국토통계지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6, 2020, 2024), 국토정보플랫폼, “유아 인구 
수(전체) (격자) 100M”, 2026년 1월 20일 검색, https://map.ngii.go.kr/ms/map/Nlip 
Map.do?tabGb=statsMap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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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표 3‑7>과 같다.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는 

저밀화형이 43.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완만감소형이 30%를 

차지하여 그 뒤를 이었다. 즉, 대도시권에서는 영유아 거주 면적의 축소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나 밀집도 하락이 두드러지는 패턴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도 단위 지역에서는 수축거점형이 전체의 60.6%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이중감소형 또한 25%의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도 단위 지역의 경우 대도시권과 달리 영유아 거주 공간 자체가 외곽부터 

빠르게 축소되거나(수축거점형), 면적과 밀집도가 동시에 줄어드는(이중

감소형) 등 공간적 쇠퇴 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구분
수도권 및 광역시 도 지역

시군구 수 비중 시군구 수 비중

A.성장형 6 5.0 - -

B.완만감소형 36 30.0 13 9.85

C.저밀화형 52 43.33 2 1.52

D.거점집중형 2 1.67 4 3.03

E.이중감소형 14 11.67 33 25.0

F.수축거점형 10 8.33 80 60.6

전체 120 100 132 100

<표 3-7> 광역 구분에 따른 시군구 유형 비중

(단위: 개수, %)

자료: “국토통계지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6, 2020, 2024), 국토정보플랫폼, “유아 인구 
수(전체) (격자) 100M”, 2026년 1월 20일 검색, https://map.ngii.go.kr/ms/map/Nlip 
Map.do?tabGb=statsMap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다음으로 읍면동 단위6)에서의 영유아 거주 면적과 밀집도의 변화를 

6) 우리나라의 시군구 하위 행정구역은 관용적으로 ‘읍면동’으로 통칭되지만, 실제로는 행정
동, 법정동, 읍면동 체계가 활용되고 있다. 본 분석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하는 자료가 
법정동 기준으로 구축되어 있어, 법정동을 분석 단위로 삼았다. 편의상 이하에서는 읍면
동으로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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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다. 먼저, 읍면동 단위 면적 변화량7)의 평균은 2016년 0.52㎢에

서 2020년 0.46㎢, 2024년 0.40㎢로 하락해 2016 대비 약 –23% 감소

했다. 표준편차도 0.65㎢에서 0.57㎢로 약 –12% 감소하여, 거주 공간의 

수축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진행되었다. 반면 밀집도 변화량은 2016년 대

비 약 –29% 감소했지만, 표준편차는 18% 증가하였다. 이는 평균적인 밀

집도 하락 이면에, 일부 읍면동은 과밀화되는 반면 다른 읍면동은 공동화

되는 양극화가 심화되었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 영유아의 거주 면적은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남아 있는 수요는 특정 거점에 집중되고 주

변은 공백 지대로 전환되는 이중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연도
거주면적 밀집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2016 51.9 64.9 8.3 10.0

2020 46.0 61.5 7.1 8.6

2024 39.9 57.2 5.9 11.8

2024-2016 -12 -7.7 -2.4 1.8

<표 3-8> 읍면동 내 격자의 영유아 거주 면적 및 밀집도 변화량 (법정동)

(단위: 0.01km², 명, %) 

자료: “국토통계지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6, 2020, 2024), 국토정보플랫폼, “유아 인구 
수(전체) (격자) 100M”, 2026년 1월 20일 검색, https://map.ngii.go.kr/ms/map/Nlip 
Map.do?tabGb=statsMap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광역지자체별 읍면동의 거주면적 변화량을 살펴보면, 〔그림 3-4〕과 

<표 3-9>와 같다. 수도권·광역시는 평균적인 면적 변화는 작지만, 특정 

읍면동에서 개발 및 재개발로 인해 거주 면적이 급증하는 이상치가 다수 

7) 읍면동은 시군구와 달리 연도 간 변화가 크다. 본 연구는 읍면동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연도별 격자지도에 2024년 법정동 행정구역 구분을 레이어링 하여 인구 통계를 추출하였다. 
따라서 모든 연도에 대한 법정동 구분은 2024년 법정동 기준이다. 총 분석대상 법정동 개
수는 4988개로 영유아가 살지 않는 읍면동은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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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는 ‘긴 꼬리(long-tail)’ 형태의 분포가 나타난다. 경기, 인천 일부 

지역에서는 ±100을 넘는 관측치가 다수 나타나 극단적 증가·감소가 

공존한다. 극단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31로 최대값을 가진 

읍면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주도가 –208로 최소값을 가진 읍면동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주로 개발 및 재개발로 인해 나타난 변화

이다. 세종은 평균 2.15로 유일하게 소폭 증가를 보이지만, 표준편차가 

46.43로 높고 동(N=33)이 적어 일부 법정동의 큰 변동이 평균을 끌어올린 

결과로 해석된다. 경기도(sd=32.53), 인천(sd=25.74), 충남(sd=25.72), 

제주(sd=34.95)처럼 상자와 ‘수염’이 긴 지역에서 분산이 높다. 반대로 

서울(sd=10.42), 광주(sd=9.46), 대전(sd=10.46)은 사분위 범위가 비교적 

좁아 법정동 간 변화의 편차가 크지 않았다. 

〔그림 3-4〕 2016~2024년의 영유아 거주 면적 변화량 (법정동)  

(단위: %)

자료: “국토통계지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6, 2020, 2024), 국토정보플랫폼, “유아 인구 
수(전체) (격자) 100M”, 2026년 1월 20일 검색, https://map.ngii.go.kr/ms/map/Nlip 
Map.do?tabGb=statsMap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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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6 2020 2024 변화량 N

서울 58.4 (89.8) 56.5 (87.5) 54.1 (84.0) -4.3 (10.4) 456

부산 62.7 (75.9) 57.4 (71.8) 49.8 (65.6) -12.9 (19.1) 187

대구 49.0 (68.6) 45.6 (64.2) 40.1 (56.7) -8.8 (17.0) 202

인천 64.4 (89.5) 62.9 (89.3) 60.2 (87.8) -4.1 (25.7) 154

광주 29.9 (44.6) 27.9 (41.9) 25.2 (38.6) -4.7 (9.5) 198

대전 35.9 (42.8) 33.5 (41.1) 30.3 (38.7) -5.6 (10.5) 177

울산 60.6 (67.5) 55.5 (61.8) 49.0 (55.3) -11.6 (16.9) 84

세종 43.6 (58.5) 48.2 (47.2) 45.7 (43.2) 2.2 (46.4) 33

경기 74.4 (77.3) 71.4 (73.8) 66.6 (70.9) -7.7 (32.6) 745

충북 47.2 (55.2) 39.4 (49.1) 32.6 (45.0) -14.6 (20.5) 238

충남 59.8 (54.5) 47.0 (47.1) 36.5 (42.1) -23.4 (25.7) 285

전남 50.0 (53.1) 39.1 (46.0) 29.2 (37.8) -20.8 (22.8) 402

경북 41.6 (43.5) 33.2 (37.6) 26.6 (32.6) -15.1 (17.0) 522

경남 40.5 (46.4) 33.5 (42.6) 26.7 (37.6) -13.8 (19.6) 525

제주 105.6 (130.3) 103.2 (127.4) 88.3 (108.2) -17.3 (35.0) 74

강원 41.2 (47.9) 34.7 (42.9) 28.4 (38.0) -12.8 (16.9) 297

전북 36.7 (39.5) 29.5 (35.2) 23.1 (30.5) -13.5 (15.8) 408

<표 3-9> 2016~2024년의 영유아 거주 면적 현황 및 변화량 (법정동) 

(단위: 0.01km², %) 

자료: “국토통계지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6, 2020, 2024), 국토정보플랫폼, “유아 
인구 수(전체) (격자) 100M”, 2026년 1월 20일 검색, https://map.ngii.go.kr/ms/map/ 
NlipMap.do?tabGb=statsMap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광역지자체별 읍면동의 밀집도 변화량을 살펴보면 〔그림 3-5〕 및 <표 

3-10>과 같다. 수도권 및 광역시는 평균적인 면적 변화는 작지만, 특정 

읍면동에서 개발 및 재개발로 인해 거주 면적이 급증하는 이상치가 다수 

관찰되는 ‘긴 꼬리’ 형태의 분포가 나타난다. 경기, 인천 일부 지역에서는 

절댓값 100을 초과하는 관측치가 다수 나타나 극단적인 증가와 감소가 

공존함을 알 수 있다. 극단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면적 변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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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로 최댓값을 기록한 읍면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주도가 -208로 

최솟값을 기록한 읍면동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수치는 주로 

대규모 개발 및 재개발 사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종시는 평균 변화량이 -2.4로 감소하였으나, 표준편차가 31.0으로 

높고 관측 대상 읍면동의 수(N=33)가 상대적으로 적어, 일부 읍면동의 

큰 변동폭이 평균에 큰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된다. 지역별 분포의 

산포도를 살펴보면 세종(sd=31.0)과 경기(sd=26.0)는 읍면동 간 변화의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제주(sd=2.7), 경북(sd=4.7), 전북

(sd=5.1), 광주(sd=7.0), 대전(sd=7.2), 서울(sd=8.3) 등은 사분위 범위

(IQR)가 비교적 좁게 나타나 전체적인 법정동(읍면동) 간 변화의 편차가 

크지 않았다.

〔그림 3-5〕 2016~2024년의 영유아 밀집도 변화량 (법정동)  

(단위: %) 

주:  일부 극단치 때문에 전체 분포가 눌려 보이는 점을 감안해 극단치(경기 부천시 계수동, 654) 1개
는 제외하고 상자그림을 제시하였다. 

자료: “국토통계지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6, 2020, 2024), 국토정보플랫폼, “유아 
인구 수(전체) (격자) 100M”, 2026년 1월 20일 검색, https://map.ngii.go.kr/ms/map/ 
NlipMap.do?tabGb=statsMap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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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20 2024 변화량 N

서울 14.3 (11.3) 11.7 (10.8) 9.1 (8.4) -5.1 (8.3) 456

부산 10.4 (9.1) 8.8 (7.7) 7.0 (6.2) -3.4 (6.4) 187

대구 10.1 (11.3) 8.8 (9.9) 8.2 (10.6) -1.9 (11.4) 202

인천 11.5 (10.4) 8.6 (8.0) 7.2 (8.0) -4.3 (8.2) 154

광주 7.8 (9.9) 6.8 (8.4) 5.6 (6.6) -2.2 (7.0) 198

대전 9.4 (9.4) 7.6 (8.0) 6.6 (7.4) -2.9 (7.2) 177

울산 12.3 (12.5) 11.3 (12.0) 8.0 (7.9) -4.4 (9.6) 84

세종 17.3 (25.4) 14.1 (14.3) 14.9 (20.9) -2.4 (31.0) 33

경기 12.3 (11.9) 10.6 (10.0) 9.3 (25.0) -3.0 (26.0) 746

충북 5.4 (6.6) 5.1 (6.7) 4.3 (5.8) -1.1 (5.8) 238

충남 6.6 (9.1) 5.8 (8.7) 4.8 (6.9) -1.7 (7.1) 285

전남 3.9 (5.4) 3.4 (4.6) 3.2 (7.4) -0.7 (7.2) 402

경북 5.0 (6.8) 4.5 (6.0) 3.5 (4.5) -1.5 (4.7) 522

경남 7.7 (9.9) 6.1 (7.8) 4.5 (5.4) -3.2 (7.2) 525

제주 5.8 (4.2) 5.2 (3.5) 4.2 (2.5) -1.6 (2.7) 74

강원 4.5 (5.5) 4.4 (6.3) 4.1 (5.5) -0.5 (5.4) 297

전북 4.7 (6.2) 4.1 (5.4) 3.4 (4.8) -1.3 (5.1) 408

<표 3-10> 2016~2024년의 영유아 밀집도 현황 및 변화량 (법정동)

(단위: 0.01km², %) 

자료: “국토통계지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6, 2020, 2024), 국토정보플랫폼, “유아 인구 
수(전체) (격자) 100M”, 2026년 1월 20일 검색, https://map.ngii.go.kr/ms/map/Nlip 
Map.do?tabGb=statsMap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읍면동 단위의 산점도를 살펴보면, 읍·면 지역과 동 지역 모두 x축

(면적 변화)은 0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반면, y축(밀집도 변화) 방향으로는 

넓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거주 면적의 변화 폭은 

작으나 밀집도의 변화 폭은 크게 나타남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제한된 

면적 내에서 영유아의 공간적 분포가 재배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 

지역의 경우, 영유아 거주 면적은 0.43km²에서 0.39km²로 약 11% 

감소한 데 비해, 밀집도는 약 31%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산점도 

상에서 밀집도 변화량이 0 이상(y>0)인 관측치도 다수 존재하여, 국지적

으로는 밀집도가 오히려 증가한 지역 역시 상당수 분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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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도시 내부는 전체적인 거주 면적의 외연은 유지되는 가운데, 다수 

지역은 인구가 희박해지고 일부 거점에만 수요가 몰리는 ‘전반적 저밀화 

및 국지적 집중’ 구조로 변화하였음을 시사한다. 한편, 읍·면 지역에서는 

영유아 거주 면적이 0.73km²에서 0.43km²로 약 41% 급감하였으나, 

밀집도는 15% 하락(3.10명→2.63명)하는 데 그쳤다. 이는 외곽 생활권이 

빠르게 비워지며(공동화) 소수 거점을 중심으로 거주 공간이 수축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동지역 읍면지역

〔그림 3-6〕 면적 변화량 및 밀집도 변화량에 대한 산포도 (법정동)

(단위: 0.01km², %) 

자료: “국토통계지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6, 2020, 2024), 국토정보플랫폼, “유아 인구 
수(전체) (격자) 100M”, 2026년 1월 20일 검색, https://map.ngii.go.kr/ms/map/Nlip 
Map.do?tabGb=statsMap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구분 2016 2020 2024 증감률

면적
읍면 73.3 (67.1) 57.1 (61.7) 43.1 (54.3) -41.1

동 43.4 (62.0) 41.7 (60.8) 38.7 (58.3) -11.1

밀집도
읍면 3.1 (4.0) 3.0 (4.0) 2.6 (3.3) -15.2

동 10.3 (10.9) 8.7 (9.4) 7.2 (13.5) -31.1

<표 3-11>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의 영유아 거주 면적 및 밀집도 변화 

(단위: 0.01km², %) 

자료: “국토통계지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6, 2020, 2024), 국토정보플랫폼, “유아 
인구 수(전체) (격자) 100M”, 2026년 1월 20일 검색, https://map.ngii.go.kr/ms/map/ 
NlipMap.do?tabGb=statsMap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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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영유아 인구감소의 지역격차

영유아 인구의 공간적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균일 면적의 격자 단위를 

기준으로 네 가지 지표—지니계수, 상위 30% 격자 집중도, Theil L (GE 0), 

Theil T (GE 1)—를 살펴본다. 격자별 영유아 수로 지니계수를 계산하여, 

영유아가 공간적으로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를 계량화하였다. Theil 

계열은 가법적 분해(between/within)가 가능해, 격자 지표를 시군구

(또는 읍면동) 집단별로 구분하여 지역 간 불균등과 지역 내부의 공간 

불균등을 분리해 볼 수 있다. 저밀 격자의 구조적 문제가 어느 권역·도시화 

수준에서 더 두드러지는지 검증하는 데 유용하다. 상위 30% 격자 영유아 

비율은 컷오프(상위 30%)를 고정해 “상위 소수 격자에 영유아가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먼저, 2016~2024년 사이 지니계수는 0.675에서 0.642로 약 5% 

하락하여 전국적인 공간 불균등이 완만하게 줄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 변화는 ‘불균등 완화’만을 의미하기보다, 영유아가 거주하지 않는 

격자가 확대되어 분포의 기반 자체가 축소되는 현상과 함께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저밀 격자에 민감한 Theil L(GE 0)은 0.973에서 0.823으로 약 

15% 낮아져 저밀 영역에서의 불균등 기여가 완화되었음을 시사한다. 

고밀 격자에 민감한 Theil T(GE 1)도 0.860에서 0.780으로 약 9% 

감소해 고밀 편중이 약화되었으나, 수준 자체는 Theil L > Theil T가 

지속되어 격차의 구조적 원인이 고밀보다 저밀에 기인함을 보여준다. 

분위수 지표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상·하위 10% 격자의 영유아 수 

비율(p90/p10)은 35배에서 24배, 중앙값 대비 상위 10%(p90/p50)는 

11.7배에서 8배로 줄어 극단 간 격차가 축소됐다. 다만 하위 10%의 중앙

값 대비 수준(p10/p50)은 분석 기간 내내 0.333에 머물러 저밀 격자의 

‘바닥’ 고착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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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2016 2020 2024

지니계수 0.675 0.656 0.642 

Theil L (GE 0) 0.973 0.897 0.823

Theil T (GE 1) 0.860 0.801 0.780

분위수 
비율

p90/p10 35 31 24

p90/p50 11.67 10.33 8

p10/p50 0.333 0.333 0.333

p75/p25 14 13 11

<표 3-12> 격자 단위 영유아 분포의 불평등 지표 변화 

자료: “국토통계지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6, 2020, 2024), 국토정보플랫폼, “유아 인구 
수(전체) (격자) 100M”, 2026년 1월 20일 검색, https://map.ngii.go.kr/ms/map/Nlip 
Map.do?tabGb=statsMap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시도별 지니계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도시 심화’와 ‘도 지역 완화’라는 

뚜렷한 경향이 나타난다. 지니계수가 상승한 지역은 모두 광역시로, 서울

(+8.3%), 인천(+7.2%), 부산(+2.8%), 대구(+1.1%), 대전(+0.7%)에서 

각각 증가했다. 이는 대도시 내부에서 영유아 고밀 격자와 저밀 격자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었음을 시사한다. 반면 광주(–4.5%), 울산(–2.7%)을 

비롯해 경기(–3.5%), 강원(–3.3%), 충북(–4.2%), 충남(–5.9%), 전북

(–7.0%), 전남(–4.0%), 경북(–5.6%), 경남(–7.0%), 제주(–8.1%) 등 대다수 

지역은 지니계수가 하락해 영유아 분포가 고르게 변화했다. 특히 세종시는 

–20.8%로 감소 폭이 가장 컸는데, 이는 지역 내 생활권이 새롭게 개발

되면서 내부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위 30% 격자에 집중되는 영유아의 비중은 대부분 상승했다. 

경기(+40.7%), 울산(+37.4%), 경남(+32.7%), 제주(+31.6%), 전북

(+23.6%) 등 도(道) 단위 지역과 일부 광역시의 상승 폭이 특히 컸다. 

대부분의 특별·광역시(인천 +12.7%, 대구 +11.0%, 대전 +19.8%, 부산 

+0.9%) 역시 비중이 늘었으나, 서울만 유일하게 –5.8%로 하락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광역시는 지니계수가 상승해 내부 격차가 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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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상위 30% 비중도 함께 상승해 중심지 의존이 심화되었다. 서울은 

상위 30% 비중이 소폭 하락했으나 중·하위 격자의 이질화가 더 커지면서 

불균등이 오히려 확대되었다. 반면 도 지역은 지니계수가 내려 전반적인 

불균등은 완화되는 동시에 상위 30% 비중은 상승했다. 이는 외곽 지역이 

“낮은 수준에서 고르게” 수렴하는 동안 거점부의 상대적 밀도는 더 커지고 

있음을 뜻한다. 

지역
지니계수 상위 30% 격자 집중도

2016 2020 2024 변화율 2016 2020 2024 변화율

서울 0.503 0.521 0.545 8.27 5.34 5.16 5.03 -5.81

부산 0.620 0.632 0.637 2.82 3.42 3.36 3.45 0.88

대구 0.636 0.626 0.643 1.08 3.37 3.50 3.74 10.98

인천 0.573 0.582 0.614 7.16 2.92 3.26 3.29 12.67

광주 0.621 0.602 0.593 -4.5 3.01 3.25 3.69 22.6

대전 0.608 0.600 0.613 0.71 3.34 3.73 4.0 19.76

울산 0.659 0.654 0.641 -2.66 2.54 2.97 3.49 37.4

세종 0.703 0.579 0.557 -20.82 1.79 1.89 2.58 44.13

경기 0.638 0.619 0.616 -3.48 2.43 2.83 3.42 40.7

강원 0.694 0.686 0.671 -3.29 4.53 4.68 4.93 8.83

충북 0.708 0.699 0.679 -4.19 3.47 3.59 4.04 16.43

충남 0.744 0.728 0.700 -5.85 3.78 3.68 3.96 4.76

전북 0.706 0.682 0.657 -7.04 4.23 4.57 5.23 23.64

전남 0.690 0.683 0.662 -4.01 5.60 5.70 5.95 6.25

경북 0.709 0.700 0.669 -5.56 4.24 4.35 5.22 23.11

경남 0.708 0.689 0.659 -6.99 2.94 3.14 3.90 32.65

제주 0.601 0.582 0.552 -8.07 5.38 6.09 7.08 31.63

<표 3-13> 시도별 영유아 분포의 지니계수 및 상위 30% 격자 내 영유아 집중도

(단위: %)

자료: “국토통계지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6, 2020, 2024), 국토정보플랫폼, “유아 인구 
수(전체) (격자) 100M”, 2026년 1월 20일 검색, https://map.ngii.go.kr/ms/map/Nlip 
Map.do?tabGb=statsMap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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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과 〔그림 3-8〕은 지니계수 변화율을 영유아 거주 면적 변화율 

및 영유아 밀집도 변화율에 대응시켜 변화의 방향을 구별해 보여준다. 

먼저, 서울과 인천은 두 그림 모두에서 면적과 밀집도가 줄어드는 와중

에도 지니계수는 상승하는 2사분면에 위치한다. 부산, 대구, 대전 역시 

2사분면에 자리하여 지니계수가 상승했으나, 서울과 인천보다는 그 폭이 

작았다. 이는 대도시들이 생활권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내부 양극화를 

겪고 있으며, 특히 서울과 인천에서 그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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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시도별 영유아 거주 면적 변화율 대비 지니계수 변화율 

(단위: %) 

자료: “국토통계지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6, 2020, 2024), 국토정보플랫폼, “유아 인구 
수(전체) (격자) 100M”, 2026년 1월 20일 검색, https://map.ngii.go.kr/ms/map/Nlip 
Map.do?tabGb=statsMap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반면, 광주, 울산을 포함한 대다수 도 지역은 두 그림에서 모두 면적·밀

집도와 지니계수가 함께 감소하는 3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지방 

대다수 지역의 면적 및 밀집도 축소 경향이 내부 불균등 완화와 동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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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세종시는 〔그림 3-7〕에서 영유아 거주 면적이 늘어

나면서도 지니계수가 떨어지는 4사분면(분산형 확장)에 위치하지만, 

〔그림 3-8〕에서는 밀집도와 지니계수가 함께 하락하는 3사분면에 자리

한다. 즉, 다른 지역들과 달리 생활권을 넓히면서도 내부 격차를 낮춘 

유일한 '확장 속 균등화' 양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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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시도별 밀집도 변화율 대비 지니계수 변화율 

(단위: %) 

자료: “국토통계지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6, 2020, 2024), 국토정보플랫폼, “유아 인구 
수(전체) (격자) 100M”, 2026년 1월 20일 검색, https://map.ngii.go.kr/ms/map/Nlip 
Map.do?tabGb=statsMap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3-14>는 저밀 민감 지표(Theil L, GE0)과 고밀 민감 지표(Theil T, 

GE1)로 광역 시도의 영유아 공간불균등을 분해한 결과이다. Theil L은 

높을수록 저밀 격자의 영향력이, Theil T는 높을수록 고밀 격자의 집중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6~2024년의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서울, 부산, 인천은 Theil L과 Theil T가 동시에 상승하여 공간 불균등이 

전반적으로 심화되었다. 특히 서울과 인천은 Theil T의 상승 폭이 Th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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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의 두 배 이상이어서, 상위 고밀 격자로의 집중 현상이 전체적인 불균등 

확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대전과 대구는 Theil L은 낮아지고 

Theil T는 높아지는 패턴을 보인다. 대전은 Theil L이 –5.00%로 완화

되었지만 Theil T는 +11.61%로 상승했고, 대구 역시 Theil L은 –0.45% 

하락한 반면 Theil T는 +1.45% 상승했다. 이는 저밀 공백은 다소 줄었

으나 거점부의 고밀 집중이 오히려 강화된 결과로, 재개발 및 대단지 

아파트 중심의 거점 고밀화가 가속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Theil L과 Theil 

T가 함께 하락해 저밀 공백과 고밀 집중이 동시에 완화되는 ‘균등한 축소’

가 진행 중이다. 세종은 Theil L(–41.56%)과 Theil T(–41.25%)가 모두 

최대 폭으로 하락해, 신규 생활권의 균형적 확장을 통해 내부 격차가 

급감한 예외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2024년 지표 수준을 비교해 보면 지역별 구조적 차이가 드러난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와 세종, 경기, 경남 

지역은 Theil L이 Theil T보다 커서 '저밀 격자 공백'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난다. 반면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등 대다수 도(道) 지역은 

Theil T가 Theil L보다 커서 소수 거점으로의 고밀 집중이 더 큰 병목으로 

확인된다. 정리하자면, 광역시는 저밀 격자 문제의 비중이 더 큰 가운데 

상위 집중 현상까지 겹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반면, 경기와 경남을 

제외한 다수의 도 지역은 거점의 고밀 관리가 정책적 핵심 병목으로 작용

하는 구조가 병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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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Theil L(GE 0) Theil T(GE 1) 

2016 2020 2024 변화율 2016 2020 2024 변화율

서울 0.527 0.547 0.576 9.35 0.439 0.474 0.531 20.96

부산 0.782 0.811 0.817 4.40 0.708 0.742 0.766 8.11

대구 0.813 0.783 0.809 -0.45 0.775 0.724 0.787 1.45

인천 0.743 0.727 0.772 3.79 0.566 0.590 0.691 22.02

광주 0.825 0.767 0.716 -13.2 0.685 0.639 0.632 -7.69

대전 0.772 0.726 0.733 -5.00 0.654 0.648 0.730 11.61

울산 0.935 0.897 0.824 -11.82 0.799 0.790 0.772 -3.37

세종 1.266 0.905 0.740 -41.56 0.942 0.585 0.553 -41.25

경기 0.922 0.830 0.773 -16.16 0.734 0.686 0.697 -4.97

강원 0.924 0.902 0.853 -7.69 1.023 0.983 0.926 -9.49

충북 1.006 0.977 0.898 -10.71 1.032 1.002 0.935 -9.37

충남 1.122 1.082 0.981 -12.62 1.253 1.131 1.007 -19.65

전북 0.970 0.895 0.804 -17.06 1.071 0.956 0.899 -16.12

전남 0.886 0.872 0.811 -8.43 1.146 1.062 0.946 -17.39

경북 0.970 0.944 0.833 -14.10 1.105 1.050 0.956 -13.53

경남 1.025 0.970 0.845 -17.62 1.017 0.924 0.836 -17.73

제주 0.649 0.603 0.529 -18.42 0.701 0.657 0.582 -17.01

<표 3-14> 시도별 Theil L(GE 0)과  Theil T(GE 1) 변화

(단위: %)

자료: “국토통계지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6, 2020, 2024), 국토정보플랫폼, “유아 인구 
수(전체) (격자) 100M”, 2026년 1월 20일 검색, https://map.ngii.go.kr/ms/map/Nlip 
Map.do?tabGb=statsMap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다음으로, 시군구 수준에서 변화를 살펴본다. 시군구의 공간 격차는 

시도 단위에 비해 보다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격차가 빠르게 심화된 

지역으로는 부산 동구(+43.3%), 강원 고성군(+26.4%), 대구 남구(+26.0%)

가 두드러진다. 이어 성남 수정구(+25.8%), 부천 원미구(+24.5%), 서울 

은평구(+23.1%), 대구 서구(+21.6%), 인천 미추홀구·서구(각 +18%대) 

등이 뒤를 잇는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한정된 생활권 안에서 재개발, 

재건축과 대단지 입주가 특정 격자에 집중되면서 상위 고밀 지점의 인구 

밀집도가 상승하고, 인접 구도심의 인구 밀도는 낮아지는 ‘소수 고밀-

다수 저밀’의 분포가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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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2016 2020 2024 변화율

서울 중랑구 0.435 0.442 0.517 18.8

서울 은평구 0.423 0.461 0.520 23.1

서울 강동구 0.454 0.494 0.540 19.0

부산 서구 0.545 0.600 0.647 18.8

부산 동구 0.511 0.642 0.733 43.3

부산 강서구 0.808 0.710 0.665 -17.6

대구 서구 0.520 0.518 0.633 21.6

대구 남구 0.447 0.482 0.564 26.0

대구 달성군 0.791 0.681 0.641 -18.9

인천 서구 0.496 0.522 0.590 19.1

인천 미추홀구 0.513 0.535 0.607 18.3

<표 3-15> 시군구별 영유아 수 지니계수 변화 

(단위: %) 

반면, 불평등이 크게 완화된 곳으로는 세종시(-20.8%), 경북 고령군

(-21.0%)과 봉화군(-20.2%)을 비롯해 충남 청양군(-19.5%), 대구 달성군

(-18.9%), 부산 강서구(-17.6%), 경남 함안군과 고성군(-17%대)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전북 진안, 장수, 전남 곡성, 장성, 강원 속초, 충북 영동, 

음성 등 다수의 농산어촌과 외곽 군, 구가 포함된다. 이들 지역은 전반적인 

인구 및 밀집도 하락과 함께 격자 간 차이도 줄어드는 ‘균등 축소’가 진행

되었거나, 세종처럼 신도시 외연이 넓어지면서 신규 생활권에 인구가 

균등하게 유입되어 불평등이 완화된 사례이다.

정리하자면, 시군구 수준에서는 세 가지 패턴이 관찰된다. 첫째, 원도심 

재개발 축이 강한 지역은 소수 거점으로의 집중화와 주변 저밀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불평등이 급격히 심화된다. 둘째, 신도시 및 외연 확장 축은 생활

권이 넓어지면서도 비교적 고르게 인구가 채워져 불평등이 정체하거나 

하락한다(세종, 달성군, 강서구 등). 셋째, 농산어촌 축은 저출생과 전출 

인구 증가가 겹치면서 전반적인 영유아 인구 수준이 낮아지는 동시에 

격차도 함께 줄어드는 균등 축소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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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2016 2020 2024 변화율

인천 강화군 0.483 0.449 0.403 -16.7

광주 동구 0.593 0.664 0.663 11.7

광주 서구 0.597 0.574 0.566 -5.2

광주 광산구 0.622 0.585 0.565 -9.2

대전 동구 0.636 0.613 0.611 -4.0

대전 유성구 0.610 0.591 0.628 3.1

대전 대덕구 0.595 0.594 0.619 4.2

울산 중구 0.590 0.602 0.624 5.8

울산 북구 0.655 0.627 0.593 -9.4

울산 울주군 0.733 0.708 0.677 -7.7

세종 세종시 0.703 0.579 0.557 -20.8

경기 성남시 수정구 0.487 0.535 0.613 25.8

경기 성남시 중원구 0.451 0.445 0.548 21.4

경기 부천시 원미구 0.471 0.551 0.586 24.5

강원 속초시 0.697 0.681 0.631 -9.5

강원 평창군 0.500 0.435 0.419 -16.2

강원 고성군 0.503 0.460 0.636 26.4

충북 옥천군 0.637 0.628 0.579 -9.2

충북 영동군 0.560 0.519 0.491 -12.3

충북 음성군 0.710 0.674 0.605 -14.7

충남 계룡시 0.640 0.591 0.562 -12.1

충남 청양군 0.463 0.428 0.373 -19.5

충남 예산군 0.596 0.600 0.663 11.2

전북 익산시 0.718 0.681 0.628 -12.6

전북 진안군 0.432 0.392 0.374 -13.5

전북 장수군 0.491 0.493 0.424 -13.6

전남 곡성군 0.440 0.430 0.379 -13.9

전남 장성군 0.582 0.549 0.492 -15.4

전남 신안군 0.285 0.245 0.250 -12.1

경북 고령군 0.588 0.509 0.465 -21.0

경북 예천군 0.565 0.702 0.706 24.9

경북 봉화군 0.499 0.450 0.398 -20.2

경남 거제시 0.736 0.697 0.642 -12.7

경남 함안군 0.724 0.677 0.597 -17.6

경남 고성군 0.637 0.591 0.524 -17.7

제주 제주시 0.598 0.575 0.547 -8.5

제주 서귀포시 0.538 0.554 0.534 -0.8

자료: “국토통계지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6, 2020, 2024), 국토정보플랫폼, “유아 인구 
수(전체) (격자) 100M”, 2026년 1월 20일 검색, https://map.ngii.go.kr/ms/map/Nlip 
Map.do?tabGb=statsMap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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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시군구 유형별로 지니계수 변화를 살펴보면 <표 3-16>와 

같다. 전반적으로 성장형(A), 저밀화형(C), 거점집중형(D)은 면적 팽창이나 

고밀 개발이 특정 거점에 몰리면서 내부 격차가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완만감소형(B), 이중감소형(E), 수축거점형(F)은 거주 면적과 밀집

도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격차 역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6년 기준으로 영유아(1~6세) 인구의 분포를 보면, 공간 편중이 가장 

심한 곳은 이중감소형(F)이었고, 이어서 완만감소형(B)과 거점집중형(D)이 

뒤따랐다. 이중감소형은 8년 내 지니계수가 가장 크게 감소한 반면, 거점

집중형 지역은 오히려 증가했다. 저밀화형(C)은 2016년 기준 가장 균일

했지만, 외곽 신도시 팽창과 도심 재건축 지연이 맞물리며 2024년 기준 

지역 내 격차가 급격히 커졌다.

유형 시군구 수 2016 2020 2024 변화량 

A.성장형 6
0.597 0.583 0.603 1.182

(0.03) (0.03) (0.03) (3.71)

B.완만감소형 49
0.614 0.602 0.601 -1.103

(0.09) (0.07) (0.06) (10.89)

C.저밀화형 54
0.523 0.531 0.550 5.828

(0.07) (0.06) (0.05) (8.13)

D.거점집중형 6
0.608 0.643 0.680 12.985

(0.08) (0.10) (0.03) (10.93)

E.이중감소형 47
0.639 0.623 0.601 -5.460

(0.08) (0.08) (0.08) (9.76)

F.수축거점형 90
0.573 0.570 0.552 -3.791

(0.11) (0.11) (0.11) (7.84)

<표 3-16> 시군구 유형별 지니계수 변화 

(단위: 개, %)

주: 각 연도별 10월 기준 자료 
자료: “국토통계지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6, 2020, 2024), 국토정보플랫폼, “유아 

인구 수(전체) (격자) 100M”, 2026년 1월 20일 검색, https://map.ngii.go.kr/ms/ 
malipMap.do?tabGb=statsMap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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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은 가로축에 영유아 거주 면적 변화율, 세로축에 지니계수 

변화율을 놓고 252개 시군구를 사분면으로 구분한 산점도이며, <표 

3-16>은 각 사분면에 속한 시군구의 개수와 비중을 정리한 것이다. 이는 

시군구 내부의 영유아 인구 분포가 얼마나 불평등하게 변했는가를 보여

준다. 1사분면은 영유아 거주 면적이 확대되면서 내부 격차도 커진 유형

으로, 수도권 신도시와 대도시 신도심이 주를 이룬다. 서울 송파구, 인천 

연수구, 경기 수원시 영통구 등이 여기에 속한다. 2사분면은 영유아 거주 

면적이 줄어들었지만 특정 격자에 인구가 더 집중되어 고밀과 저밀 격차가 

심화된 경우다. 대전 동구, 중구, 서구와 경기 수원시 권선구가 포함되며, 

대부분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이다. 3사분면은 영유아 거주 면적과 

내부 격차가 모두 감소한 유형으로, 총 146개 시군구가 해당된다. 이 

가운데 111개가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 위치하고, 세종

시와 수도권 외곽 일부 시, 군도 포함된다. 4사분면은 영유아 거주 면적이 

넓어지면서 격차는 완화되는 유형이다. 서울 용산구, 중구 같은 도심 

지역, 부산, 대구 일부 구, 경기 남부 농촌 지역 등이 이에 해당하며, 전체 

87개 시군구 중 66개가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해 있다.

구분
전체 수도권 및 광역시 도 지역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I 10 4.0 10 8.33 - -

II 9 3.6 9 7.5 - -

III 146 57.9 35 29.17 111 84.09

IV 87 34.5 66 55 21 15.91

전체 252 100 120 100 132 100

<표 3-17> 사분면 유형별 시군구 비중: 면적과 지니계수 변화량

(단위: 개, %)

주: 각 사분면에 포함된 시군구명은 <부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음. 
자료: “국토통계지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6, 2020, 2024), 국토정보플랫폼, “유아 인구 

수(전체) (격자) 100M”, 2026년 1월 20일 검색, https://map.ngii.go.kr/ms/map/Nlip 
Map.do?tabGb=statsMap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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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은 가로축에 ‘영유아 거주 밀집도 변화율’, 세로축에 ‘지니

계수 변화율’을 두고 시군구를 네 사분면으로 구분한 산점도이며, <표 

3-18>는 각 사분면별 시군구의 개수와 비중을 요약한 결과이다. 1사분면은 

영유아 밀집도와 내부 격차가 동시에 심화되는 유형으로 부산 동구, 대구 

중구, 광주 동구 등 대도시 구도심과 더불어 과천시, 대전 유성구, 대덕구 

등 수도권 및 광역시의 신도심, 택지지구 6개 시군구, 그리고 강진군, 

해남군, 인제군, 고성군 등 농산어촌 중심지를 포함한 도 지역 9개 등 총 

15개 시군구가 여기에 속한다. 2사분면은 영유아 밀집도는 감소하지만 

특정 격자에 영유아가 더 집중되어 고밀과 저밀 격차는 확대된 시군구로 

인천시 중구, 대전 3개 구, 경기 양주시, 세종시, 충북 진천군 등 총 12개 

시군구가 포함되었다. 3사분면은 밀집도와 격차가 동시에 낮아지는 지역

으로, 앞선 거주 면적 분석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도 지역과 서울 종로구, 

서초구 등 도심지가 포함되었다. 4사분면은 영유아 밀집도는 증가하나 

격차는 감소하는 유형으로 서울 강남구, 송파구를 포함한 수도권 주거지와 

부산, 대구, 인천의 신도심이 주를 이루며, 도 지역에서는 강원 홍천군, 

철원군, 양구군, 청주시, 괴산군, 창원시 등이 포함된다.

구분
전체 수도권 및 광역시 도 지역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I 15 5.6 6 5 9 6.82

II 12 4.8 6 5 6 4.55

III 143 57.0 38 31.67 105 79.55

IV 82 32.7 70 58.33 12 9.09

전체 252 100 120 100 132 100

<표 3-18> 사분면 유형별 시군구 비중: 지니계수와 밀집도 변화량 

(단위: 개, %)

주: 각 사분면에 포함된 시군구명은 <부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음. 
자료: “국토통계지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6, 2020, 2024), 국토정보플랫폼, “유아 인구 

수(전체) (격자) 100M”, 2026년 1월 20일 검색, https://map.ngii.go.kr/ms/map/Nlip 
Map.do?tabGb=statsMap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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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읍면동 단위의 지니계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지니계수의 평균은 2016년 0.38에서 2024년 0.35로 

약 11.5% 하락하며 지역 간 불균형이 점진적으로 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읍면 지역의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크며, 지니계수가 0.36에서 0.29로 

하락해 약 17.2% 감소했다. 이는 농촌, 읍면 지역에서 내부 분포의 불균

형이 빠르게 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인구의 집중도가 완화되고 균등한 

분포로 전환되었다. 반면 동 지역은 평균 지니계수가 0.39에서 0.37로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쳐, 여전히 높은 수준의 불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읍면 지역의 인구 및 생활권 구조가 점차 평준화되는 한편, 

동 지역 내에서는 일부 지역으로의 집중이 지속되는 공간적 재편과 사회 

이동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 읍면 동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2016 0.38 (0.19) 0.36 (0.18) 0.39 (0.20)

2020 0.36 (0.20) 0.33 (0.18) 0.38 (0.21)

2024 0.35 (0.21) 0.29 (0.18) 0.37 (0.21)

증감률 -11.5 -17.2 -9.3

<표 3-19> 읍면동의 지니계수 변화 

(단위: %)

자료: “국토통계지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6, 2020, 2024), 국토정보플랫폼, “유아 인구 
수(전체) (격자) 100M”, 2026년 1월 20일 검색, https://map.ngii.go.kr/ms/map/Nlip 
Map.do?tabGb=statsMap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읍면동의 변화를 시도별 상자그림으로 보면, 광역시권은 상자가 0에 

걸치거나 소폭 양(+)의 방향으로 이동해 중앙값이 대체로 정체, 미상승에 

머문다. 그런데 상자 밖 위쪽 이상치가 많고 평균 표식이 중앙값보다 위에 

놓인 경우가 잦아, 소수 읍면동의  불평등 심화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구조

임을 시사한다. 즉, 대도시 내부는 다수의 읍면동이 거의 변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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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게 완화되는 동안, 재개발 및 대단지 입주 등 특정 읍면동의 불평등이 

급증하며 이른바 ‘바벨형’ 분포를 보인다. 

반대로 도 지역은 상자 전체가 0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경우가 많고 사분위 

범위가 크지 않아, 대부분의 읍면동이 작은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평균과 중앙값의 위치도 대체로 가깝고 상하단 꼬리가 짧아 광역시보다 

내부 이질성이 작다. 다만 일부 도 지역에서는 음(–)의 이상치가 눈에 

띄는데, 이는 신도시 외연 확장이나 생활권 재배치로 일부 읍면동에서 

불평등이 크게 낮아진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경기는 상자가 비교적 넓고 

양쪽 꼬리도 길어, 신도시 확장과 구도심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혼합형의 

분포가 드러난다. 세종은 중앙값이 뚜렷이 음(–)의 영역으로 내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음의 이상치가 크게 나타나, 분산적 확장으로 특정 읍면동의 

불평등이 크게 떨어진 전형적인 예외 사례로 해석된다.

〔그림 3-9〕 시도별 읍면동(법정동)의 지니계수 변화량 

(단위: %)

자료: “국토통계지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6, 2020, 2024), 국토정보플랫폼, “유아 인구 
수(전체) (격자) 100M”, 2026년 1월 20일 검색, https://map.ngii.go.kr/ms/map/Nlip 
Map.do?tabGb=statsMap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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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20 2024 변화량

서울 0.43 (0.11) 0.44 (0.12) 0.44 (0.11) 0.013 (0.11)

부산 0.45 (0.15) 0.47 (0.17) 0.46 (0.17) 0.011 (0.12)

대구 0.45 (0.17) 0.48 (0.15) 0.46 (0.16) 0.001 (0.13)

인천 0.43 (0.14) 0.43 (0.15) 0.41 (0.14) -0.011 (0.12)

광주 0.38 (0.18) 0.44 (0.17) 0.40 (0.18) 0.001 (0.14)

대전 0.44 (0.16) 0.48 (0.16) 0.45 (0.14) -0.002 (0.15)

울산 0.49 (0.16) 0.49 (0.15) 0.50 (0.16) -0.024 (0.13)

세종 0.41 (0.14) 0.38 (0.09) 0.40 (0.11) -0.019 (0.16)

경기 0.45 (0.15) 0.43 (0.15) 0.44 (0.15) -0.023 (0.12)

강원 0.42 (0.19) 0.40 (0.20) 0.41 (0.20) -0.033 (0.13)

충북 0.39 (0.19) 0.37 (0.19) 0.38 (0.19) -0.031 (0.12)

충남 0.41 (0.20) 0.35 (0.19) 0.38 (0.19) -0.069 (0.12)

전북 0.36 (0.18) 0.33 (0.18) 0.35 (0.18) -0.048 (0.11)

전남 0.34 (0.16) 0.30 (0.17) 0.33 (0.17) -0.055 (0.10)

경북 0.36 (0.18) 0.33 (0.18) 0.35 (0.19) -0.048 (0.11)

경남 0.40 (0.17) 0.37 (0.17) 0.39 (0.18) -0.048 (0.11)

제주 0.45 (0.11) 0.43 (0.12) 0.45 (0.12) -0.023 (0.09)

Total 0.41 (0.17) 0.39 (0.18) 0.40 (0.17) -0.030 (0.12)

<표 3-20> 시도별 읍면동(법정동)의 지니계수 변화량

(단위: %)

자료: “국토통계지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6, 2020, 2024), 국토정보플랫폼, “유아 인구 
수(전체) (격자) 100M”, 2026년 1월 20일 검색, https://map.ngii.go.kr/ms/map/Nlip 
Map.do?tabGb=statsMap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0〕은 지니계수 변화량을 세로축으로 두고, 거주 면적 변화량 

및 밀집도 변화량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먼저, 거주 면적과 밀집도는 증가

하면서 지니계수도 상승한 경우(1사분면)는 ‘고밀 집중형’이다. 신도시 

조성이나 재개발, 대단지 입주 초기의 나타나며, 읍면에서는 산업단지 및 

리조트 조성, 도청 이전 등 특수한 확장 국면에서 주로 나타난다. 거주 

면적과 밀집도는 줄어드는데 지니계수가 증가하는 경우(2사분면)는 ‘수축 

속 집중형’이다. 외곽부터 영유아 인구가 희박해지고, 한두 거점에 집중

되는 경향을 보이는 유형이다. 거주 면적과 밀집도, 지니계수가 동시에 

하락하는 경우(3사분면)은 ‘수축 속 균등화형’으로 특정 거점 없이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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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도와 면적이 함께 줄면서 격차가 감소하는 유형으로 대부분의 읍면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거주 면적과 밀집도는 늘어나지만 지니

계수가 낮아지는 경우(4사분면)는 ‘균등 고밀화형’으로, 전체면적이나 

밀집도가 성장하면서도 격차가 감소하는 지역이다. 

동 읍면

〔그림 3-10〕 읍면동(법정동)별 거주면적 변화량과 지니계수 변화량: 사분면 

(단위: %)

자료: “국토통계지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6, 2020, 2024), 국토정보플랫폼, “유아 
인구 수(전체) (격자) 100M”, 2026년 1월 20일 검색, https://map.ngii.go.kr/ms/map/ 
NlipMap.do?tabGb=statsMap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동 읍면

〔그림 3-11〕 읍면동(법정동)별 밀집도 변화량과 지니계수 변화량: 사분면 

(단위: %)

자료: “국토통계지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6, 2020, 2024), 국토정보플랫폼, “유아 인구 
수(전체) (격자) 100M”, 2026년 1월 20일 검색, https://map.ngii.go.kr/ms/map/Nlip 
Map.do?tabGb=statsMap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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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의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주 면적 변화를 기준으로 할 

때 동 지역은 ‘수축 속 균등화(3사분면)’가 52.0%이고 ‘수축 속 집중(2사

분면)’이 31.0%를 차지한다. 많은 동에서 거주 면적이 줄어들면서도 내부 

분포가 균등해지는 경우가 우세하지만, 외곽 이탈 및 핵심지 집중으로 

불균등이 커지는 동 역시 3곳 중 1곳 수준으로 나타난다. 반면 읍면 지역은 

‘수축 속 균등화’ 비중이 80.4%로 압도적이며, ‘수축 속 집중’은 16.6%에 

그쳐 전반적인 생활권 축소가 공간 변화의 일차적 동인임을 확인해 준다. 

동 지역은 전체 면적이 늘어나는 1, 4사분면에 약 17%가 포함되지만, 

읍면에서는 3.0% 수준으로 드물게 나타난다. 

밀도 변화를 기준으로는 동 지역은 ‘수축 속 균등화(3사분면)’가 52.4% 

이며, ‘수축 속 집중형(2사분면)’이 29.5%로 높게 나타난다. 즉, 평균 밀도

는 떨어지는데 상대적 격차는 오히려 커지는 복합적인 패턴이 존재한다. 

반면 읍면 지역은 ‘수축 속 균등화형’이 76.0%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수축 속 집중형’은 4.7%에 그친다. 읍면의 ‘고밀 집중형(1사분면)’ 비중이 

12.8%로 동 지역(12.1%)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는 

읍면에서도 특수한 거점 강화 사례가 일정 비중 존재함을 시사한다.

구분 개수
1사분면 

(고밀집중형)
2사분면

(수축 속 집중형)
3사분면

(수축 속 균등화형)
4사분면

(균등고밀화형)

거주
면적

동 3,171
329 

(10.38%)
984 

(31.03%)
1,650 

(52.0%)
208 

(6.56%)

읍·면 1,400 12 (0.86%)
232 

(16.57%)
1,126 

(80.43%)
30 (2.14%)

밀도
동 3,348

405 
(12.10%)

986 
(29.45%)

1,753 
(52.36%)

204 
(6.09%)

읍·면 1,396
179 

(12.82%)
66 (4.73%)

1,061 
(76.00%)

90 (6.45%)

<표 3-21> 사분면에 위치한 읍면동 
(단위: 개, %)

자료: “국토통계지도”,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6, 2020, 2024), 국토정보플랫폼, “유아 인구 
수(전체) (격자) 100M”, 2026년 1월 20일 검색, https://map.ngii.go.kr/ms/map/Nlip 
Map.do?tabGb=statsMap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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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지난 8년(2016–2024) 동안 만 1~6세 영유아의 거주 공간과 인구 

밀도는 동반 하락하며 전반적인 희소화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거주 

공간 면적은 2,588km²에서 1,992km²로 23% 축소되었고, 격자당 평균 

영유아 수 역시 12.12명에서 9.21명으로 24% 감소했으며, 이러한 감소

세는 2020년 이후 가속화된 것으로 확인된다. 주목할 점은 격자별 영유아 

수의 분산(표준편차 20.64→15.5)이 함께 낮아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외곽의 저밀도 거주지가 아예 소멸하여 통계에서 탈락하는 현상과, 살아

남은 거주 격자 내부의 인구 규모가 하향 평준화되는 현상이 병행된 결과로, 

이른바 ‘공간 축소 속 균등화’가 나타났다. 이 점은 전국 단위 격차 지표의 

하락이 반드시 ‘불평등 완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 가능 공간의 

자체 축소와 함께 읽혀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구 희소화는 지역별로 상이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권은 거주 면적 자체는 어느 정도 유지되는 반면 밀집도가 

–28%에서 –40%까지 급감하며 영유아 인구가 공간 전반에 걸쳐 옅어

지는 ‘밀도의 희석’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도 단위 지역은 영유아 거주 

면적이 –30%에서 –42%까지 축소됨과 동시에 남은 영유아들이 핵심 

생활권 거점으로 집중되는 ‘면적의 수축과 집중’ 양상이 두드러졌다. 전국 

시군구를 면적과 밀집 변화율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신도시나 연구

단지 중심의 ① 성장형, 대도시권이나 중형 거점 중심의 ② 완만감소형, 

성숙한 대도시 위주의 ③ 저밀화형, 혁신거점이나 도청이전지로 인구가 

집중되는 ④ 거점집중형, 읍내나 군청 소재지로 축소되는 ⑤ 수축거점형, 

원도심·산업·농촌 지역의 ⑥ 이중감소형 등 6가지로 유형화된다. 이는 

지역의 도시 구조와 발전 단계에 따라 영유아 감소에 대응하는 공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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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경로가 다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시적인 격차 지표의 변화 역시 이러한 공간 구조의 다변화와 이행을 

명확히 뒷받침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평균적인 지니계수는 낮아지는 추세

지만, 영유아가 단 한 명도 살지 않는 무거주 공간은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고착화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등 핵심 광역시에서는 면적과 밀집도가 하락함에도 

지니계수가 오히려 상승하는 ‘축소 속 격차 심화’ 현상이 관찰되는 반면, 

다수의 도 지역과 세종시에서는 ‘축소 속 격차 완화’가 나타나 대조를 

이룬다. 특히 상위 30% 격자로의 인구 집중도가 도 지역에서는 상승하여 

거점 집중이 강화된 반면 서울에서는 소폭 완화되어, 지역별 개발 국면에 

따라 공간 불평등의 진화 방향이 갈라짐을 시사한다. 읍면동 단위의 하위 

행정구역 분석에서도 농산어촌에 해당하는 읍·면 지역은 거주 면적이 

41%나 급속히 축소되고, 도시 지역인 동 지역은 밀집도가 31% 감소하는 

대칭적 수축 양상이 확인된다. 결과적으로 읍면동 간 평균 지니계수는 

완만하게 낮아지고 있으나 그 분산은 오히려 커지고 있어, 영유아 감소와 

공간 수축이 초래하는 변화의 이질성은 지역사회 기저에서 더욱 확대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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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유일커버시설의 개념과 공간적 
분포

제1절 개념틀과 정의

  1. 필수시설의 개념 

European Commission(2017)은 필수시설을 ‘특정 서비스권(catch-

ment)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시설’로 정의한다. 

이때 대체 불가능성은 해당 시설이 제공하는 기능이 지역 사회 유지에 필수

적임을 시사한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전기·가스·교통·

우편·보건 등 국민의 기본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일반이익 서비스

(Services of General Interest, SGI)’로 규정한다. 본 연구도 이러한 

개념에 기반하여 보육·교육기관을 필수시설로 규정한다. Almeida et 

al.(2024)은 필수서비스를 “생명, 건강, 공공안전, 기본 사회기능 유지에 

중요한 서비스”로 정의하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사회적 포용의 

전제조건으로 본다. 따라서 필수시설 논의는 거주지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한 동등 접근의 권리, 즉 공간적 공정성(spatial justice) 논의로 

확장될 수 있다(Soja, 2010). 다만 필수시설은 국가안보 차원의 주요 기반

시설(critical infrastructure)을 포괄할 수 있다. 다만,본 연구에서는 

지역 일상생활권의 생활인프라에 초점을 둔다.

필수시설의 범위와 기준은 생활권 체계와 최저 서비스 기준을 통해 

구체화된다. 즉, ‘무엇을 필수로 지정할 것인가’와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

가’에 대한 실행 가능한 기준을 논의하여 설정한다. 한국은 ‘생활SOC’ 

개념을 도입해 상·하수·전기 등 기초인프라부터 보육·보건·문화·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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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편익시설까지 포괄하는 접근성 지표를 운용해 왔다. 임은선 외(2021)

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유지 및 보전을 도시재생·지역균형 정책과 

통합적으로 다루며,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통해 필수시설의 

최소 도달 수준을 제시했다.

사회보장 분야에서 필수시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영역은 

보건의료 분야이다.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1) 필수로 간주할 진료영역

(예: 1차의료·치과·정신건강), (2) 부족 혹은 결핍을 공적으로 인정할 대상 

(지리적 지역/특정 취약집단/특정 시설), (3) 공적 개입의 방식(공급확대·

재정지원·가산지불 등)이 함께 규정된다. 예컨대, 미국 보건자원서비스국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은 보건의료인력

부족지역(Health Professional Shortage Areas)을 지리적 단위, 특정

인구집단, 시설로 나누어 지정하고, 의료취약지역/집단(Medically 

Underserved Areas/Medically Underserved Populations) 역시 

지역 또는 인구집단 단위로 지정해 “공급부족”을 관리한다. 농산어촌의 

소규모 병원을 중요진료거점병원(Critical Access Hospital)으로 지정해 

원가보전 등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지리적 이유로 사실상 대체병원 

이용이 곤란한 권역의 병원을 단독지역거점병원(Sole Community 

Hospital)으로 지정해 지불 가산을 부여한다.

또한,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성 부족’이라는 문제를 공간적으로 

가시화한 ‘식품 사막(food desert)’의 개념도 발전되어 왔다. 미국은 

2008년 농업법(Farm Bill)을 통해 식품 사막의 특성과 요인을 파악하도록 

규정했으며, 미국 농무부(USDA)는 이를 바탕으로 저소득·저접근(low- 

income, low-access) 지역 식별 기준을 구체화했다. 구체적으로 (1) 저

소득은 빈곤율 20% 이상 또는 중위소득 80% 이하로, (2) 저접근은 슈퍼

마켓까지의 거리가 도시 1마일, 농촌 10마일을 초과하는 곳에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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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5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인구의 33% 이상인 경우로 정의한다

(Ploeg et al., 2011). USDA의 Food Access Research Atlas는 이에 

거리 기준(도시 1/0.5마일, 농촌 10/20마일)과 차량 접근성 지표를 결합

하여 ‘최저 접근성’의 공간적 표준을 제시했다(Rhone, 2025).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보육격차(childcare gap)’, ‘보육공백(childcare 

shortage)’, ‘보육 사막(child care desert)’ 등 수요–공급 불일치에 따른 

접근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llingsæter and 

Gulbrandsen(2007)은 보육격차를 “수요와 제공의 괴리”로 정의한다. 

이후 식품 영역에 적용되던 사막(desert) 프레임을 보육 분야에 도입하여 

사회서비스의 대체재 부재를 거리·정원 지표로 표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

졌다. Center for American Progress(CAP)는 보육 사막(child care 

desert)을 “영유아가 일정 규모 이상 거주함에도 인가 보육·교육기관이 

없거나, 영유아 수 대비 정원이 임계값(예: 3:1) 미만인 지역”으로 정의

했으며(Dobbins et al., 2016; Malik & Hamm, 2017), 센서스 트랙트 

기준 5세 미만 50명 이상이 거주하면서 정원이 3:1 미만이면 사막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미국 인구의 약 51%가 보육 

사막에 거주하며, 농촌 59%·도시 56%·교외 44~45%가 사막으로 분류

되고, 보육 사막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률은 약 3%p 낮다고 

보고되었다(Malik et al., 2018; First Five Years Fund, 2018).

유럽에서도 Hurley et al.(2024)은 보육 사막 개념을 적용하여 9개국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르면, 잉글랜드는 센터 기반 기준 45%가 

사막(차일드마인더 포함 시 30%), 스코틀랜드 10%(7%), 웨일스 27% 

(19%), 노르웨이 6%, 스웨덴 7%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3세 이하 보육

에서 인가된 이용 가능한 수용 정원(places)이 희소해 보육 사막 비율이 

86%에 달한다고 보고되었다. 반면, 만 3–5세는 의무적·보편적 프리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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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에콜 마테르넬(l’école maternelle, 공교육형 보육시설) 때문에 보육 

사막으로 분류되는 비율이 1% 수준으로 낮다. 이는 보편적 이용권 및 

공급체계가 지역 단위 보육 사막의 발생을 구조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자체가 보육정책을 주관하는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도 보육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큰 국가이다. Andreella et al.(2024)은 이탈리아 각 

지역의 보육서비스 공급 수준과 공공지출 수준이 유사한 지역끼리 공간적 

클러스터를 형성함을 확인했다. 이는 재정 여건에 따라 보육서비스 수준이 

양극화됨을 의미한다. 해당 연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육서비스 기준

이나 거버넌스 부재를 지적하며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

한다. 북부 지역과 대도시는 보육 인프라가 양호한 반면, 남부 등 낙후 

지역은 보육·교육기관 커버리지(이용 가능 정원 비율)이 낮아 영유아 돌봄 

사각지대가 산재한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이탈리아 저개발 남부 지역의 

보육·교육기관 정원 수용률은 16% 수준이며, 전국 평균(28%) 역시 EU 

평균(37.9%)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보육 공백의 지리적 불평등은 지자체의 재정뿐만 아니라 보육 

공급 주체의 구성 방식과도 연관된다. 오스트리아 빈(Wien)을 대상으로 

한 장기 시계열 분석은 보육서비스의 민영화가 고소득층 밀집 지역의 

접근성을 강화한 반면 저소득 지역의 접근성을 약화시켰음을 보여준다

(Pennerstorfer et al., 2025). 즉, 수요자 부담과 시장경쟁에 의존하는 

체계일수록 지불 능력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정원 공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야간·주말 등 비전형 근로 가구 및 영아 돌봄 영역

에서 공백이 발생한다(Sandstrom et al., 2018; Henly & Adams, 

2018). 이러한 논의는 한국의 맥락에도 부합한다. 한국은 중앙정부가 

보육료 지원사업을 주도하나, 시설 공급은 오랜 기간 국공립보다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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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저출생으로 시설 수가 감소함에 따라 생활권별 

보육·교육기관 접근성 편차가 확대될 우려가 존재한다.

현재 보육 분야에는 ‘필수시설’ 개념이 제도적으로 도입되지 않았다. 

보건의료 분야와 같이 유일한 지리적 커버리지(sole coverage)를 근거로 

필수 인프라를 식별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부재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간극을 메우고자, 생활권 내 대체재가 없어 지역 보육 접근성을 담보하는 

거점을 ‘필수보육시설’으로 규정하고, 이를 ‘유일 커버리지’ 지표로 조작화

(operationalize)한다.

  2. 유일 커버리지 분석 관련 선행연구 

유일 커버리지(Unique coverage)란 특정 수요지점이 오직 단 하나의 

시설 서비스권에만 포함되는 상태를 뜻한다. GIS 접근성 분석에서는 각 

시설이 가지는 '독점적 영향권'을 파악하기 위해 이 개념을 활용한다

(Benham, 2012). 예를 들어, 도심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일 주거지에서 

복수의 어린이집에 접근이 가능하지만, 외곽 지역의 경우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인해 단 하나의 어린이집만 접근 가능한 사례가 발생한다. 이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특정 주거지에 대해 독점적인 서비스 권역을 형성

하게 된다. 이때 그 시설이 제공하는 유일 커버 영역에 속한 주민은 해당 

시설이 없으면 대체 공급자를 찾기 어려운 취약 상태에 놓이게 된다.

유일 커버리지는 시설 입지나 계획에서 중복 투자나 취약지 해소를 

판단하는 데 활용된다. 도시·건축·통신 분야에서는 한 기지국(또는 시설)이 

제거될 경우 해당 기지국만 담당하던 유일 커버 영역이 서비스 공백 지역

으로 전환된다는 점이 중요한 정책 및 설계 이슈로 다뤄진다(Araújo et 

al., 2020). 이를 통해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효용이 큰 고유 영역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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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은 유지·보강의 최우선순위가 된다. 예컨대 일부 통신망 최적화 연구

에서는, 여러 후보 기지국 중 유일 커버 영역이 없는 기지국은 비용 대비 

효용이 낮다고 보아 설치 후보군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단순화하기도 한다. 반대로 특정 기지국이 넓은 유일 커버 영역을 갖는다면, 

이는 해당 기지국이 '필수 인프라'임을 시사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

최적화 이론(combinatorial optimization)에서는 이 개념을 집합 

커버(Set Cover) 문제의 확장 및 변형인 유일 커버리지 문제(Unique 

Coverage Problem, UCP)로 정립하였다. 전형적인 집합 커버 문제가 

“가장 적은 수(또는 최소 비용)의 집합으로 모든 원소를 커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UCP에서는 오직 한 집합(시설)에 의해서만 커버되는 

원소(수요)만이 실제 효용을 창출하거나 큰 가치를 지닌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중복 커버된 원소는 가치가 없거나 0으로 취급되는 등 현실적인 

‘독점적 기여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집합 커버 문제보다 더 

높은 복잡도와 근사 불가능성(inapproximability)을 지닌다. Demaine 

et al.(2008)은 이를 근사 알고리즘과 하한 이론(lower bound theory)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안정적 해(Stable Outcome), 유일 

활성화(Uniquely Activated Resources) 등 다양한 응용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시설 입지론 관점에서 시설의 필수성을 평가하는 기준

으로 연결된다. 어떤 시설이 지역 주민의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유일하게 제공한다면 그 시설은 해당 지역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인근의 다른 시설로 모두 대체 가능하다면 

해당 시설의 중요도는 낮게 평가된다(Current et al., 2001). Church et 

al.(2004)은 ‘시설 인터딕션(interdiction)’ 모형을 통해 주어진 네트

워크에서 특정 시설이 상실될 때 커버리지 손실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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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시설을 찾아내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접근은 본질적으로 

“없어지면 가장 큰 공백을 남기는” 시설을 가리키므로, 정책상 필수시설 

후보를 선별하는 데 유용하다.

의료 분야에서도 접근성 취약지역과 필수 의료시설을 지정하는 데 

유사한 개념이 활용된다. Goody(1993)는 지역에서 사실상 유일한 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소규모 농촌 병원의 식별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특정 병원이 해당 카운티의 유일한 병원이라는 지리적 조건만으로는 그 

필수성을 규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즉, 다른 병원과 물리

적으로 거리가 멀지 않더라도 지역 환자들의 높은 이용 점유율로 인해 

기능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병원이 존재함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리적 구조 요인과 더불어 실제 이용 패턴을 ‘필수 접근’ 병원 판단 기준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어떤 시설은 지리적 필요성이나 기능적 

필요성에 따라 필수시설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해당 시설이 사라질 경우 의료 접근권이 중대하게 훼손되는 지역을 타겟팅

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실제 제도에도 반영되어 있다. 미국의 메디케어

(Medicare)에서는 대형병원과 멀리 떨어진 소규모 병원을 중요 접근 병원

(Critical Access Hospital)으로 지정해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 자격 

요건 중 하나가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부터 직선거리 35마일(약 56km) 

이상 떨어져 있을 것”이다(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2024). 즉, 주변에 대체 병원이 없는 유일한 의료 제공자를 정부가 정책

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 병원이 커버하는 지역이 

다른 병원의 서비스권과 겹치지 않고 고유하다면(유일 커버), 그 병원은 

해당 지역의 필수 의료시설로 간주되어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정책적 접근을 찾아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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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료원은 의료취약지를 지정하고 지원하는 데, 그 기준은 일정 인구 

비율 이상이 의료시설에 골든타임 내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다(국립중앙의료원, 2023).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취약지를 “지역

응급의료센터 30분 이내 도달 불가 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1시간 이내 

도달 불가 인구의 지역 내 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로 명시한다(보건

복지부, 2023c). 또한 보건복지부(2025)는 '60분 내 소아청소년과 입원 

의료이용률이 30% 미만'이면서 동시에 '60분 내 소아청소년과 접근이 

불가능한 소아청소년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곳을 소아청소년과 취약

지로 선정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이는 유일 커버 영역의 탐지 논리와 

유사하며, 식별된 필수시설에 재정 및 인력 자원을 집중하여 서비스 공백을 

메우려는 접근이다.

이러한 논리와 개념은 보육서비스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어떤 

생활권에서 보육 수요의 상당 부분이 오직 한 어린이집에 의해서만 충족

되고 접근 가능한 다른 대안 시설이 없다면, 그 시설은 해당 지역에서 

유일 커버리지 시설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은 현재의 

서비스 공백을 보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폐원 시 즉각적이고 심각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정책적 지원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일 커버 영역 및 수요를 선별하는 작업은 “대체성이 0에 

가까운 취약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핵심 수단이며, 향후 필수시설 

지정 및 PSO (Public Service Obligation)형 지원(정원 미달 보전, 통학/

위성 모델 도입, 거리·시간 상한 연계 의무 등)을 설계하는 강력한 기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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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분석자료 및 방법

  1. 분석자료 

유일 커버리지 영역과 필수 보육·교육기관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보육·

교육기관 위치, 영유아 인구 분포, 행정구역 및 도로 인프라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먼저, 어린이집과 유치원 자료를 통합하여 

‘보육·교육기관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두 데이터는 원본 구성이 다르므로 

공통 필드는 그대로 활용하되, 일치하지 않는 필드는 결측값으로 처리한 

뒤 분석에 필요한 공통 변수(보육·교육기관 ID, 시군구 코드, 시도 및 시

군구명, 추가수용가능인원 등)를 새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추가수용가능

인원’은 각 시설의 인가 정원과 현재 현원을 이용하여 계산한 값이다.

다음으로 공간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좌표 정제 과정을 거쳤다. 

시설의 기본 위치는 보육정보공개 API의 좌표를 활용하였으나, 원본 

좌표가 행정경계를 벗어난 시설은 전수 지오코딩(geocoding) 작업을 

통해 실제 위치로 수정하였다. 정제가 완료된 최종 분석 대상은 어린이집 

27,989개소와 유치원 8,310개소를 합한 총 36,229개소이다. 수요 지점인 

영유아 분포는 국토지리정보원의 100m 격자 단위 영유아(1~6세) 인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제공되는 격자 

데이터는 인구 5인 이하 구간이 비식별 처리되어 미시적 분석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2024년 10월 기준의 원자료를 

관계 기관에 협조를 통해 확보하였다. 이 자료에 따른 전국 1~6세 영유아 

인구는 총 1,834,154명이다. 행정경계 데이터로는 통계청 SGIS가 제공

하는 2024년 기준 읍면동 경계 파일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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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명 설명 출처 비고

cc_id 보육·교육기관 ID 추가 -

sgg_cd 시군구코드 추가 -

sd_nm 시도명 추가 -

sgg_nm 시군구명 추가 -

cc_nm 보육·교육기관명 공통 -

type 유형구분 공통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속성값이 다름

status 운영현황 어린이집 유치원은 속성값 없음

addr 주소 공통 -

cnt_c 보육실수 어린이집 유치원은 속성값 없음

area_c 보육실면적 어린이집 유치원은 속성값 없음

cnt_p 놀이터수 어린이집 유치원은 속성값 없음

cnt_cctv CCTV설치수 어린이집 유치원은 속성값 없음

p_teacher 보육교직원수 어린이집 유치원은 속성값 없음

p_capacity 정원수 어린이집 유치원은 속성값 없음

p_current 현원수 어린이집 유치원은 속성값 없음

p_add 추가수용가능인원수 추가
어린이집의 

속성정보(정원수-현원수)를 활용

bus 통학차량운영여부 어린이집 유치원은 속성값 없음

date_est 인가일자 어린이집 유치원은 속성값 없음

<표 4-1> 보육·교육기관 데이터 필드 설명

자료: “보육정보공개 API”,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5,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OPEN API 상세
(어린이집 DB)”, 2026년 1월 20일 검색,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 
oais/openapi/OpenApiInfoSl.jsp 및 “유치원알리미 공시자료(공시자료 다운로드)”, 교육
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5, 유치원알리미, “유치원 공시자료 다운로드(Excel/CSV)”, 
2026년 1월 21일 검색,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접근성 산출의 핵심인 도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교통DB(KTDB)의 

2022년 도로망과 T map의 2023년 도로망을 병행해서 분석하고, 최종

적으로 T map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물리적 형상 

위주의 도로중심선이나 도로구간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제 통행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반면, KTDB는 도로 위계 및 속성 정보가 



제4장 유일커버시설의 개념과 공간적 분포 111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단순 기하학적 정보 대비 정밀한 네트워크 

분석에 유용성이 높다. 여기에 더해, 국토연구원의 협조를 통해 확보한 

T map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상세하고 현실적인 이동 거리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는 T map 도로망에 정제된 보육·교육기관 위치 및 정원, 100m 

격자 영유아 인구, 최신 읍면동 경계와 공간적으로 통합하여 정밀한 접근성 

산출과 격자-행정구역 단위의 입체적 분석이 가능한 마스터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데이터 종류 출처 특징

도로중심선 국토교통부 브이월드 간선도로가 없지만, 세부도로가 풍부함

도로구간 국토교통부 브이월드 중간 수준 정확도, 도로 단절이 많음

ITS 링크 ITS 국가교통정보센터
KTDB 도로망과 유사하며 도로가 이중으로 

표현됨

KTDB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

간선도로는 있으나, 세부도로가 부족함

T map 티맵모빌리티
실제 내비게이션 데이터로 간선·세부도로가 

모두 포함

<표 4-2> 도로망 공공데이터 비교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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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오류를 수정한 보육·교육기관 데이터

자료: “보육정보공개 API”,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5,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OPEN API 상세
(어린이집 DB)”, 2025년 7월 20일 검색,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 
oais/openapi/OpenApiInfoSl.jsp 및 “유치원알리미 공시자료(공시자료 다운로드)”, 교육
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5, 유치원알리미, “유치원 공시자료 다운로드(Excel/CSV)”, 
2025년 7월 21일 검색,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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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2차 분석 보육·교육기관 데이터

자료: “보육정보공개 API”,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5,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OPEN API 상세
(어린이집 DB)”, 2025년 7월 20일 검색,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 
oais/openapi/OpenApiInfoSl.jsp 및 “유치원알리미 공시자료(공시자료 다운로드)”, 교육
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5, 유치원알리미, “유치원 공시자료 다운로드(Excel/CSV)”, 
2025년 7월 21일 검색,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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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석방법 

보육·교육기관, 영유아 인구, 도로망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일 커버리지 

시설을 분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시설과 인구 간 접근성을 

측정할 때는 네트워크 최단 거리(또는 시간) 기반 분석이 가장 정밀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100m 단위의 정밀 격자를 활용하므로, 

모든 시설에 대해 직접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할 경우 연산 부하가 크게 

증가한다. 이에 따라 개별 시설의 서비스권(Service Area)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근사치를 도출하였다.

각 시설의 서비스권은 ① 시설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도로까지의 직선 

거리, ② 도로망을 따라 이동한 거리, ③ 도로망 끝에서 주변 무도로 영역

까지의 직선 거리를 모두 합산하여, 미리 설정한 거리 임계값(파라미터) 

이하의 지역을 폴리곤 형태로 산출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네트워크 도달 

영역을 넘어, 도로 주변 생활권의 합리적 범위까지 한 번에 포괄할 수 있다. 

[그림 4-3]은 1.5km 기준으로 시설 주변 서비스권을 정의한 예시이다. 

회색 선은 읍면동 경계를 나타내며, 100m 인구 격자 중 대소원면 및 

달천동에 속한 격자들과 보육·교육기관의 위치가 함께 표시되어 있다.

특정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권은 행정 경계를 가로질러 대소원면과 

달천동의 일부 격자를 동시에 포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5km 기준 

서비스권 내에 대소원면 거주 영유아 10명, 달천동 거주 영유아 2명이 

해당 시설을 통해서만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 인구는 해당 

시설의 단독 서비스 인구로 집계된다. 따라서 시설의 행정상 소재지가 

달천동이더라도 실제 서비스권 관점에서는 대소원면의 수요를 상당 부분 

담당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두 행정구역을 모두 커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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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읍면동 경계에 인접한 시설 및 인구

자료: “보육정보공개 API”,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5,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OPEN API 상세
(어린이집 DB)”, 2025년 7월 20일 검색,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 
oais/openapi/OpenApiInfoSl.jsp 및 “유치원알리미 공시자료(공시자료 다운로드)”, 교육
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5, 유치원알리미, “유치원 공시자료 다운로드(Excel/CSV)”, 
2025년 7월 21일 검색,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교통
분석용 네트워크 데이터”, 한국교통연구원, 2025,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O/D 및 네트워크”, 
2025년 7월 29일 검색, https://www.ktdb.go.kr/www/index.do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수요 산출을 위해 100m 영유아 인구 격자의 중심점을 대표점으로 

설정한 후, 이를 시설 서비스권과 공간 결합(Spatial Join)하여 각 인구 

격자에 서비스권 ID를 부여한다. 부여된 서비스권 ID를 기준으로 영유아 

수를 합산하면, 서비스 거리별로 서비스권이 포괄하는 총 영유아 인구수를 

산출할 수 있다. 동시에 각 격자 중심점마다 "해당 점을 덮고 있는 서비스

권의 개수(n)"를 계산하여, 해당 격자가 몇 개 시설의 서비스 범위에 속하

는지 파악한다. 여기서 겹치는 서비스권의 개수가 1개(n=1)인 격자점은 



116 지역 인구감소 위험에 따른 필수보육시설 지원방안 모색

특정 시설이 유일하게 커버하는 지점(유일 커버 영역)을 의미하며, 해당 

격자의 영유아 인구는 그 시설이 단독으로 서비스한다고 정의한다.

이 과정을 거쳐 개별 시설마다 두 가지 지표를 산출한다. 첫째는 '단독 

서비스 영유아 수(n=1인 격자의 인구만 합산)'이고, 둘째는 '서비스권 내 

총 영유아 수(중복 커버된 격자 인구 포함)'이다. 단독 서비스 영유아 수는 

해당 시설이 폐원할 경우 설정된 거리 내에 다른 대안 시설이 없어 즉각

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취약 인구를 의미한다. 반면 서비스권 내 

총 영유아 수는 주변 대체 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물리적으로 도달 가능한 

전체 수요를 나타내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시설 주변의 잠재 수요가 큼을 

뜻한다. 이 두 지표는 본 연구의 거리 임계값 단계별로 계산되어, 커버 

범위의 확장 양상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접근성 임계값은 750m, 1.5㎞, 5㎞, 10㎞이다. 이 중 

750m와 1.5㎞는 도보 이동을 전제로 한 기준이다. 임은선 외(2021)는 

생활SOC 접근성 산정 시 보행 속도를 시속 4㎞로 가정하여, 도보 10분에 

해당하는 750m를 어린이집, 유치원 등 ‘마을 시설’의 기본 서비스 권역

으로 설정하고 국가적 최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1.5㎞는 국토연구원의 

균형발전 모니터링 및 국토정보플랫폼의 서비스권 분석에서 사용되는 

기준으로, 도보권의 상한선에 가까운 확장 보행권(보행 4㎞/h 가정 시 약 

22.5분)을 의미하며 주로 도시 및 준도시 지역의 근린권 커버리지에 적용

된다.

5㎞와 10㎞는 차량 이동을 전제로 한 기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초·중등 교육 등 일부 생활 서비스의 도달 목표를 

‘차량 10분 이내’로 설정하고 있는데, 차량 평균 속도를 시속 30㎞로 가정

할 때 이는 약 5㎞에 해당한다. 5㎞는 서울시 통행 자료 기반 연구(오병록, 

2014)에서 승용차 및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중생활권’ 반경으로도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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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어, 도시 내 단시간 차량 접근권 기준으로도 유효하다. 마지막으로 

10㎞ 임계값은 농어촌서비스기준 중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의 ‘차량 20분 

이내 이용’ 목표를 준용하였다. 동일한 차량 속도 가정을 적용하면 약 10㎞

가 도출되므로, 농어촌의 실제 보육 시설 이용 행태와 정책적 최소 기준을 

분석 모형에 일치시켰다.

읍면동 단위의 단독 서비스 영유아 인구수는 앞서 도출된 격자 중심점을 

읍면동 경계 폴리곤을 공간 중첩(Intersect)하여 산출한다. 격자와 서비스

권을 결합한 앞선 결과에 "해당 격자가 어느 읍면동에 속하는지"에 대한 

속성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읍면동 × 시설 × 거리 단계별' 영유아 수를 

즉시 합산할 수 있다. 시설이 읍면동 경계에 인접해 있거나 아예 행정 경계 

밖에 위치하더라도, 해당 시설의 서비스권이 특정 읍면동의 인구 격자를 

포함한다면 그 시설은 해당 읍면동의 보육 기능을 분담하는 시설로 함께 

집계된다. 앞선 [그림 4-3]의 예시처럼 행정상 소재지가 달천동인 시설

이라도 대소원면의 인구를 단독으로 커버한다면, 두 지역 각각의 단독 및 

중복 서비스 인구가 도출되며 <표 4-3>과 같이 대소원면의 단독 서비스 

기여 실적에도 포함된다.

읍면동 유일커버시설 수 단독 서비스 받는 영유아 인구

달천동 1 2

대소원면 1 10

<표 4-3> 읍면동별 단독 서비스 영유아 인구수와 시설 수(예시)

(단위: 개수)

자료: 저자 작성

이러한 분석 방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분석의 효율성을 위해 거리 임계값을 전국 단위로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므로 지역별 실제 통행 시간의 차이(도시의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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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 농촌의 고속 주행 여건 등)나 보행/차량 등 수단별 접근성의 세밀한 

차이는 완벽히 반영되지 않았다. 둘째, 도로망이 없는 영역에 직선거리 

방식을 차용한 것은 실제 생활 도로나 보행로의 곡선 경로를 단순화한 

근사치이다. 셋째, 100m 격자 중심점을 기준으로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은 

거시적 공간 분석에 널리 쓰이나, 서비스권 경계선에 걸친 일부 격자에서는 

미세한 분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활용된 도로망 데이터의 

최신성에 따른 미개통 및 폐쇄 구간, 사유지 도로 통행 제한 등의 현실적 

변수가 완벽히 반영되지 못하는 점은 원시 데이터가 지닌 본질적인 한계

이다.

제3절 유일커버시설의 공간적 분포

단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목록을 서비스 거리별로 추출하여 

KTDB와 T map 데이터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표 4-4>와 같다. KTDB 

분석은 750m, 1.5㎞, 5㎞, 10㎞를 기준으로 진행하였으나, T map 분석

에서는 도보권인 750m의 경우 분석적 함의가 낮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외하고 1.5㎞ 구간부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T map을 활용한 

분석에서는 영아의 경우 유치원 이용에 접근성 제약이 있는 점을 감안

하여, 서비스 거리 5㎞ 이상에 대해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한 단독 시설 

분석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서비스 거리 임계값이 커질수록 유일커버시설의 

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KTDB 기준 도보권인 750m

에서는 전체 시설의 16.3%(5,891개)가 특정 인구를 단독으로 커버하는 

유일 시설로 나타났으나, 차량 이동이 전제된 10㎞ 서비스권에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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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0.8%(285개)까지 감소하였다. T map 기준 분석 결과 역시 1.5㎞ 

구간에서 7.8%(2,812개), 5㎞ 구간에서 3.2%(1,156개)로 KTDB와 유사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10㎞ 기준으로는 0.9%(317개)로 KTDB 대비 

단독 시설 비중이 소폭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한 

T map 분석에서는 단독 시설 비중이 5㎞ 기준 3.4%(946개), 10㎞ 기준 

1.6%(442개)로 나타나, 전체 시설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접근성 제약에 

따른 단독 시설의 비중이 높게 도출되었다.

구분
KTDB T map

어린이집+유치원 (전체시설) 전체시설 어린이집

서비스권 거리 750m 5,891 (16.3) - -

서비스권 거리 1.5㎞ 2,901 (8.0) 2,812 (7.8) -

서비스권 거리 5㎞ 1,245 (3.4) 1,156 (3.2) 946 (3.4)

서비스권 거리 10㎞ 285 (0.8) 317 (0.9) 442 (1.6)

전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 36,229 36,229 27,989

<표 4-4> 서비스권 거리 임계값에 따른 유일커버시설 

(단위: 개, %)

자료: “보육정보공개 API”,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5,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OPEN API 상세
(어린이집 DB)”, 2025년 7월 20일 검색,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 
oais/openapi/OpenApiInfoSl.jsp 및 “유치원알리미 공시자료(공시자료 다운로드)”, 교육
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5, 유치원알리미, “유치원 공시자료 다운로드(Excel/CSV)”, 
2025년 7월 21일 검색,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교통분
석용 네트워크 데이터”, 한국교통연구원, 2025,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O/D 및 네트워크”, 
2025년 7월 29일 검색, https://www.ktdb.go.kr/www/index.do , “T map 도로망 데이
터 API”, 티맵모빌리티, 2025, SK Open API, “T map API 상세”, 2025년 9월 19일 검색, 
https://openapi.sk.com/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이러한 분석 결과와 활용 데이터의 특성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T 

map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된 결과를 중심으로 보고한다. 이는 T map 

도로망 데이터가 2023년 기준의 최신 현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공간적 

정확도가 높기 때문이다. T map 데이터는 단순한 물리적 네트워크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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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실제 차량 이용자들의 주행 패턴과 현실적인 도로 환경이 반영된 

내비게이션 기반 데이터라는 점에서, 차량 이동을 전제로 한 실제적인 

접근성 및 서비스 권역 산출에 더욱 적합하다. 다만, 750m 분석 결과는 

T map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KTDB를 활용한 결과를 

보고한다.

〔그림 4-4〕는 도보 750m 생활권을 기준으로 산출한 유일커버시설의 

공간적 분포를 나타낸다. 750m는 반경이 작아 시설별 서비스권이 상대

적으로 좁게 설정되므로, 시설 간 서비스권 중첩이 제한되고 시설 고유의 

생활권이 쉽게 분절된다. 그 결과 유일커버시설은 KTDB 기준으로 

5,891개 도출되어 전국적으로 영유아 거주 격자가 존재하는 대부분의 

지역에 촘촘히 분포한다. 이는 750m 기준의 서비스권이 좁아 동일한 

지역에서도 격자점이 한 시설에만 포함될 확률이 높아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취약지역에서의 유일성이라기보다, 도시 내부에서 생활권이 

잘게 쪼개지면서 미시적 유일성이 크게 포착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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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서비스 거리 750m 기준 유일커버시설 분포 

자료: “보육정보공개 API”,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5,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OPEN API 상세
(어린이집 DB)”, 2025년 7월 20일 검색,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 
oais/openapi/OpenApiInfoSl.jsp 및 “유치원알리미 공시자료(공시자료 다운로드)”,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5, 유치원알리미, “유치원 공시자료 다운로드(Excel/CSV)”, 2025년 
7월 21일 검색,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교통분석용 네트
워크 데이터”, 한국교통연구원, 2025,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O/D 및 네트워크”, 2025년 
7월 29일 검색, https://www.ktdb.go.kr/www/index.do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5〕는 1.5㎞ 생활권에서의 유일커버시설을 나타낸다. 유일커버

시설이 2,901개로 750m 생활권 대비 절반가량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지역에서 식별되고 있으므로, 이를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대체 

불가능한 필수 시설’로 규정하기에는 변별력이 부족하다. 차량을 이용하면 

1.5㎞ 외곽의 시설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므로, 1.5㎞ 역시 실질적인 고립성

이나 취약성을 정의하는 데 활용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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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서비스 거리 1.5㎞ 기준 유일커버시설 분포

자료: “보육정보공개 API”,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5,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OPEN API 상세
(어린이집 DB)”, 2025년 7월 20일 검색,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 
oais/openapi/OpenApiInfoSl.jsp 및 “유치원알리미 공시자료(공시자료 다운로드)”, 교육
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5, 유치원알리미, “유치원 공시자료 다운로드(Excel/CSV)”, 
2025년 7월 21일 검색,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T map 
도로망 데이터 API”, 티맵모빌리티, 2025, SK Open API, “T map API 상세”, 2025년 9월 
19일 검색, https://openapi.sk.com/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6〕은 5㎞ 생활권에서의 유일커버시설 분포를 나타낸다. 앞서 

750m와 1.5㎞가 도보 생활권이라면, 5㎞ 이상은 차량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다.  유일커버시설은 1,245개로 다시 약 57% 감소하였다. 5㎞ 기준을 

적용하면 대부분의 광역시에서는 유일커버시설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즉, 차량 이동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도시 지역에서는 인근에 선택 가능한 

보육·교육기관이 최소 2곳 이상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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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서비스 거리 5㎞ 기준 유일커버시설 분포 

자료: “보육정보공개 API”,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5,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OPEN API 상세
(어린이집 DB)”, 2025년 7월 20일 검색,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 
oais/openapi/OpenApiInfoSl.jsp 및 “유치원알리미 공시자료(공시자료 다운로드)”, 교육
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5, 유치원알리미, “유치원 공시자료 다운로드(Excel/CSV)”, 
2025년 7월 21일 검색,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T map 
도로망 데이터 API”, 티맵모빌리티, 2025, SK Open API, “T map API 상세”, 2025년 9월 
19일 검색, https://openapi.sk.com/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러나 이같이 산출된 ‘단독 서비스 시설’이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유일

커버시설인지, 아니면 격자 및 서비스권 경계 처리 과정에서 우연히 생성된 

결과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도로망을 반영하여 지역 내부의 시설 

중복은 제외되었으나, 인구 밀도와 시설 밀집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

하고 격자 중심점의 위치나 미세한 도로망 데이터의 차이로 인해 특정 

구역이 기계적으로 유일 커버 영역으로 포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간분석의 오차로 도출된 인한 유일성은 실질적인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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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취약지를 식별하려는 연구의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공간적 유일성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해당 구역의 배후수요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유일커버시설이 단독으로 커버하는 서비스 인원(단독

서비스 인원, ), 해당 유일커버시설이 위치한 서비스권 내 총 보육 수요

(서비스권 배후수요, ), 단독서비스 인원 비중(  )을 산출하여 (i) 

단독서비스의 절대 규모가 충분한지, (ii) 배후수요 대비 단독서비스가 

무시할 수준인지를 동시에 점검하였다. 즉, 앞서 산출한 서비스권 배후

수요()와 단독서비스 인원 비중()을 결합한 검증기준을 적용하여 통계적 

오류로 의심되는 시설을 선별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료의 분포를 고려하여, 

서비스권 배후수요 규모가 상위 75% 이상이면서 단독 서비스의 상대적 

크기(u)가 하위 25% 이하인 시설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부표 4 참조).

<표 4-5>는 서비스 거리 5㎞를 기준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

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1,156개 시설 중 238개의 시설이 검증을 통해 제외

되었다. 최종 도출된 918개의 유일커버시설은 평균 39.5명의 서비스권 

배후수요를 가지며, 이 중 약 44.2%에 해당하는 평균 8.9명을 단독으로 

커버하고 있었다. 반면 통계적 착시로 의심되어 제외된 238개 시설의 경우, 

서비스권 배후수요가 평균 918.1명에 달할 정도로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 서비스 인원은 평균 3명에 불과했다. 배후

수요 대비 단독 서비스 인원 비중(p/r) 역시 평균 1.2%로 미미했다. 이러한 

양상은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946

개의 어린이집 중 189개의 시설이 검증을 통해 제외되었다. 757개 유일

커버시설은 평균 146.5명의 배후수요 중 45.3%인 18.5명을 단독으로 

담당한 반면, 검증에서 제외된 189개 시설은 서비스권 내 배후수요가 평균 

2,000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담당하는 인원은 평균 2.5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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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쳤으며, 단독 서비스 비중(p/r)은 0.2%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유치원을 포함했을 때(평균 

8.9명)보다 단독 서비스 인원이 평균 18.5명으로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치원이 농어촌 등 서비스 소외 지역에서 

유일한 보육기관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분
유일커버시설 검증제외 전체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어린
이집 
+유치

원

단독서비스 인원 (p) 8.9 9.7 3.0 3.3 7.7 9.1

서비스권 배후수요 (r) 39.5 53.7 918.1 1454.2 220.4 750.0

(p/r) 44.2 37.8 1.2 1.5 34.1 37.8

시설수 918 238 1156

어린
이집

단독서비스 인원 (p) 18.5 20.7 2.5 2.3 15.3 19.7

서비스권 배후수요 (r) 146.5 228.3 2000.0 1693.4 516.8 1078.0

(p/r) 45.3 42.4 0.2 0.1 36.2 42.0

시설수 757 189 946

<표 4-5> 유일커버시설과 검증제외 시설의 특성 (서비스 거리 5㎞)

(단위: 개, %)

자료: “보육정보공개 API”,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5,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OPEN API 상세
(어린이집 DB)”, 2025년 7월 20일 검색,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 
oais/openapi/OpenApiInfoSl.jsp 및 “유치원알리미 공시자료(공시자료 다운로드)”, 교육
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5, 유치원알리미, “유치원 공시자료 다운로드(Excel/CSV)”, 
2025년 7월 21일 검색,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T map 
도로망 데이터 API”, 티맵모빌리티, 2025, SK Open API, “T map API 상세”, 2025년 9월 
19일 검색, https://openapi.sk.com/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시설종류별 유일커버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서비스 거리 5㎞ 기준 분석 

대상인 총 1,156개 시설 중 유치원이 865개(74.83%), 어린이집이 291개

(25.17%)를 차지하고 있다. 918개의 유일커버시설 내에서도 유치원이 

728개로 약 79.3%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실질

적으로 병설유치원이 지역 내 유일한 보육기관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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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반면, 통계적 착시로 인해 검증 과정에서 제외된 238개 시설의 

분포를 보면 유치원이 137개(57.56%), 어린이집이 101개(42.44%)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전체 시설 수 대비 검증 제외 시설의 비중

이 약 34.7%에 달해, 유치원(15.8%)에 비해 인구 밀집 지역 내 시설 간 

중첩 현상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 + 유치원

유일커버시설 검증제외 전체

어린이집 190 (20.7) 101 (42.4) 291 (25.2)

유치원 728 (79.3) 137 (57.6) 865 (74.8)

전체 918 238 1,156

<표 4-6> 시설종류별 유일커버시설 현황 (서비스 거리 5㎞)

자료: “보육정보공개 API”,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5,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OPEN API 상세
(어린이집 DB)”, 2025년 7월 20일 검색,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 
oais/openapi/OpenApiInfoSl.jsp 및 “유치원알리미 공시자료(공시자료 다운로드)”, 교육
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5, 유치원알리미, “유치원 공시자료 다운로드(Excel/CSV)”, 
2025년 7월 21일 검색,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T map 
도로망 데이터 API”, 티맵모빌리티, 2025, SK Open API, “T map API 상세”, 2025년 9월 

19일 검색, https://openapi.sk.com/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지역별 분포를 보면, 유일커버시설의 절대 규모는 전라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에서 크게 나타난다. 이는 농촌·도서·산간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에서 생활권 내 대체시설이 적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광역시는 유일커버시설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체

시설로나 어린이집 기준 모두에서 단 한 곳의 유일커버시설도 도출되지 

않았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어린이집+유치원’ 기준 전체 7개의 시설이 

도출되었으나, 이 중 6개가 시설 밀집에 따른 검증 제외 기준에 해당하여 

단 1개소만이 유일커버시설로 남았다. 그 외, 대도시권의 유일커버시설 

수 역시 적은 수준에 머물렀다. 도농복합 성격이 강한 경기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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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7개 시설 중 41개가 검증 과정에서 제외(38.3%)되어 수도권 내

에서도 인구 밀집도에 따른 중첩 현상이 확인되었다. 어린이집만 단독으로 

분석했을 때 유일커버시설 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검증 제외 비중이 낮아

지는 현상은, 경기도 내에서 어린이집이 포괄하지 못하는 공간적 사각

지대를 유치원이 보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도명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유일커버
시설

검증 
제외

전체
유일커버

시설
검증 
제외

전체

서울특별시 - - - - - -

부산광역시 1 6 7 7 1 8

인천광역시 14 1 15 17 1 18

대구광역시 10 0 10 4 2 6

광주광역시 4 0 4 5 3 8

대전광역시 1 3 4 2 4 6

울산광역시 6 5 11 4 5 9

세종특별자치시 4 1 5 4 2 6

경기도 66 41 107 92 36 128

강원특별자치도 97 31 128 82 22 104

충청북도 69 15 84 52 12 64

충청남도 118 19 137 98 18 116

전라북도 88 16 104 82 13 95

전라남도 178 22 200 120 20 140

경상북도 139 44 183 107 31 138

경상남도 113 28 141 59 15 74

제주특별자치도 10 6 16 22 4 26

전체 918 238 1,156 757 189 946

<표 4-7> 시도별 유일커버시설 분포 (서비스 거리 5㎞)

(단위: 개, %)

자료: “보육정보공개 API”,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5,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OPEN API 상세
(어린이집 DB)”, 2025년 7월 20일 검색,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 
oais/openapi/OpenApiInfoSl.jsp 및 “유치원알리미 공시자료(공시자료 다운로드)”, 교육
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5, 유치원알리미, “유치원 공시자료 다운로드(Excel/CSV)”, 
2025년 7월 21일 검색,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T map 
도로망 데이터 API”, 티맵모빌리티, 2025, SK Open API, “T map API 상세”, 2025년 9월 

19일 검색, https://openapi.sk.com/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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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은 10㎞(차량 약 20분) 서비스 거리를 기준으로 유일커버

시설을 분석한 결과이다. 10㎞를 기준으로 유일커버시설은 대부분 산간‧
도서 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 내부는 

시설이 거의 없고, 강원 산지 전역, 충북–경북 경계의 소백산맥 축, 경북 

북부·동해안 내륙, 전남·경남 남해안, 그리고 제주 일부 읍면부에 유일

커버시설이 선별되고 있다. 

〔그림 4-7〕 서비스 거리 10㎞ 기준 유일커버시설 분포 

 

자료: “보육정보공개 API”,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5,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OPEN API 상세
(어린이집 DB)”, 2025년 7월 20일 검색,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 
oais/openapi/OpenApiInfoSl.jsp 및 “유치원알리미 공시자료(공시자료 다운로드)”, 교육
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5, 유치원알리미, “유치원 공시자료 다운로드(Excel/CSV)”, 
2025년 7월 21일 검색,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T map 
도로망 데이터 API”, 티맵모빌리티, 2025, SK Open API, “T map API 상세”, 2025년 9월 
19일 검색, https://openapi.sk.com/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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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은 서비스 거리 10㎞를 기준으로 유일커버시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시설 기준으로 317개 시설 중 71개가 검증 과정

에서 제외되었고, 어린이집만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442개의 어린이집 

중 85개 시설이 검증을 통해 제외되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쳐서 

계산했을 때 유일커버시설은 246개이지만, 어린이집만 단독으로 기준을 

좁히면 358개로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시설을 기준으로 246개의 유일커버시설은 평균 67.1명의 서비스권 

배후수요를 지니고 있었다. 이 배후수요 중 평균 24%에 해당하는 6명을 

단독으로 전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시설 간 중첩으로 인해 제외된 

71개 시설의 경우, 평균 서비스권 배후수요가 1,220명에 달할 만큼 인구가 

밀집된 곳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단독 커버 인원은 평균 2명에 

그쳤다. 배후수요 대비 단독 서비스 인원의 비율(p/r) 또한 0.3% 수준으로 

극히 저조했다.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357개의 유일커버시설은 평균 238.3명의 배후

수요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 중 31%인 19.4명을 단독으로 담당했다. 

대조적으로 검증 제외된 85개 시설은 서비스권 내 배후수요가 평균 

3,953명으로 상대적으로 컸으나, 단독 담당 인원은 3.5명에 불과했으며 

단독 서비스 비중(p/r)은 0.1%로 사실상 독자적인 커버 역할이 미미했다. 

어린이집만 포함할 경우, 단독 서비스 인원(평균 19.4명)이 유치원을 포함

했을 때(평균 6명)보다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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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일커버시설 검증제외 전체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어린이
집 +

유치원

단독서비스 인원 (p) 6.0 6.5 2.0 1.6 5.1 6.0

서비스권 배후수요 (r) 67.1 81.8 1220.0 1253.4 325.4 764.8

(p/r) 24.0 31.1 0.3 0.2 18.7 29.1

시설수 246 71 317

어린
이집

단독서비스 인원 (p) 19.4 21.6 3.5 3.8 16.3 20.5

서비스권 배후수요 (r) 238.3 425.3 3953.0 4545.9 952.7 2496.1

(p/r) 31.0 36.1 0.1 0.1 25.1 34.7

시설수 357 85 442

<표 4-8> 유일커버시설과 검증제외 시설의 특성 (서비스 거리 10㎞)

(단위: 개, %)

자료: “보육정보공개 API”,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5,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OPEN API 상세
(어린이집 DB)”, 2025년 7월 20일 검색,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 
oais/openapi/OpenApiInfoSl.jsp 및 “유치원알리미 공시자료(공시자료 다운로드)”, 교육
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5, 유치원알리미, “유치원 공시자료 다운로드(Excel/CSV)”, 
2025년 7월 21일 검색,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T map 
도로망 데이터 API”, 티맵모빌리티, 2025, SK Open API, “T map API 상세”, 2025년 9월 

19일 검색, https://openapi.sk.com/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어린이집 +유치원

유일커버시설 검증제외 전체

어린이집 36 (14.6) 11 (15.5) 47 (14.8)

유치원 210 (85.4) 60 (84.5) 270 (85.2)

전체 246 71 317

<표 4-9> 시설종류별 유일커버시설 현황 (서비스 거리 10㎞)

자료: “보육정보공개 API”,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5,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OPEN API 상세
(어린이집 DB)”, 2025년 7월 20일 검색,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 
oais/openapi/OpenApiInfoSl.jsp 및 “유치원알리미 공시자료(공시자료 다운로드)”, 교육
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5, 유치원알리미, “유치원 공시자료 다운로드(Excel/CSV)”, 
2025년 7월 21일 검색,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T map 
도로망 데이터 API”, 티맵모빌리티, 2025, SK Open API, “T map API 상세”, 2025년 9월 

19일 검색, https://openapi.sk.com/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서비스 거리 10㎞ 기준으로 지역별 분포를 보면, 앞서 5㎞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유일커버시설의 절대 규모는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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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 강원특별자치도 등 도 단위 지역에서 크게 나타나는 반면, 광역시는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치원 인프라를 제외했을 때, 10㎞ 반경 내에 

오직 1개의 어린이집에만 의존해야 하는 보육 취약 지역이 지방을 중심

으로 넓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도명

어린이집 + 유치원 어린이집

유일커버
시설

검증 
제외

전체
유일커버

시설
검증 
제외

전체

서울특별시 - - - 　- - -　

부산광역시 0 1 1 - 1 1

인천광역시 6 0 6 12 1 13

대구광역시 4 1 5 2 2 4

광주광역시 - - - 1 - 1

대전광역시 - - - - 2 2

울산광역시 0 2 2 1 - 1

경기도 4 7 11 15 6 21

강원특별자치도 41 9 50 55 4 59

충청북도 17 7 24 29 6 35

충청남도 12 4 16 32 10 42

전북특별자치도 21 1 22 33 6 39

전라남도 45 5 50 66 13 79

경상북도 52 22 74 68 19 87

경상남도 44 12 56 40 10 50

제주특별자치도 - - - 4 2 6

세종특별자치시 - - - - 3 3

전체 246 71 317 358 85 443

<표 4-10> 시도별 유일커버시설 분포 (서비스 거리 10㎞)

(단위: 개, %)

자료: “보육정보공개 API”,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5,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OPEN API 상세
(어린이집 DB)”, 2025년 7월 20일 검색,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 
oais/openapi/OpenApiInfoSl.jsp 및 “유치원알리미 공시자료(공시자료 다운로드)”, 교육
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5, 유치원알리미, “유치원 공시자료 다운로드(Excel/CSV)”, 
2025년 7월 21일 검색,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T map 
도로망 데이터 API”, 티맵모빌리티, 2025, SK Open API, “T map API 상세”, 2025년 9월 

19일 검색, https://openapi.sk.com/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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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서비스 거리 임계값에 따라 단독 서비스 영유아를 보유한 

읍면동 수를 산출하여 이를 '접근성 취약 읍면동'으로 정의하였으며, 1차 

KTDB와 2차 T map 데이터를 활용하여 그 분포를 분석하였다. 앞서 유일

커버시설을 분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접근성 취약 읍면동 역시 서비스 

거리 임계값이 커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KTDB 기준 

도보권인 750m에서는 전체 시설의 67.7%가 접근성 취약 읍면동으로 

분석되었으나, 차량 이동이 전제된 10㎞ 서비스권에서는 그 비중이 7.4% 

(287개)로 감소하였다. T map 기준 분석 결과 역시 1.5㎞ 구간에서 

39.8%, 5㎞ 구간에서 26.1%로 KTDB와 유사한 수준이었고, 10㎞ 기준

으로는 8.5%로 KTDB 대비 접근성 취약 읍면동 비중이 소폭 높게 나타

났다. 또한,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한 T map 분석에서는 접근성 취약 

읍면동 비중이 5㎞ 기준 25.5%, 10㎞ 기준 16.5%로 나타나, 앞서 유일

커버시설과 마찬가지로 전체시설에 비해 높게 분석되었다. 

구분
KTDB T map

전체시설 전체시설 어린이집

서비스권 거리 750m 2,612 (67.7) - -

서비스권 거리 1.5㎞ 1,589 (41.2) 1,537 (39.8) -

서비스권 거리 5㎞ 1,027 (26.6) 1,008 (26.1) 986 (25.5)

서비스권 거리 10㎞ 287 (7.4) 330 (8.5) 635 (16.5)

전체 읍면동 수 3,860 (100.0) 3,860 (100.0) 3,860 (100.0)

<표 4-11> 서비스권 거리 임계값에 따른 접근성 취약 읍면동 수 

(단위: 개, %)

자료: “보육정보공개 API”,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5,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OPEN API 상세
(어린이집 DB)”, 2025년 7월 20일 검색,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 
oais/openapi/OpenApiInfoSl.jsp 및 “유치원알리미 공시자료(공시자료 다운로드)”, 교육
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5, 유치원알리미, “유치원 공시자료 다운로드(Excel/CSV)”, 
2025년 7월 21일 검색,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T map 
도로망 데이터 API”, 티맵모빌리티, 2025, SK Open API, “T map API 상세”, 2025년 9월 

19일 검색, https://openapi.sk.com/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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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은 도보 10분(750m) 기준에서 마을권 단독 서비스 인구의 

지리적 분포를 보여준다. 1개의 보육 시설이 해당 지역 내 영유아를 커버

하는 단독 서비스권이 발생한 읍면동은 총 2,612개로 나타났다. 이 중 

서비스 인구 ‘1~50명’ 구간에 속한 읍면동이 2,008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지도상에서도 옅은 색으로 표시되어 전국 비수도권 및 도 단위 

지역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51~500명’ 

(54개)과 ‘501명 이상’(5개) 구간의 고밀 단독권은 드물게 나타났다. 

지도상에서 짙은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들 읍면동은 주로 거점 도시의 외곽, 

읍면 소재지 중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일부 지역 등에서 나타났다. 

〔그림 4-8〕 읍면동별 단독 서비스 영유아 인구수 (서비스 거리 750m)

자료: “보육정보공개 API”,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5,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OPEN API 상세
(어린이집 DB)”, 2025년 7월 20일 검색,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 
oais/openapi/OpenApiInfoSl.jsp 및 “유치원알리미 공시자료(공시자료 다운로드)”,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5, 유치원알리미, “유치원 공시자료 다운로드(Excel/CSV)”, 2025년 
7월 21일 검색,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교통분석용 네트
워크 데이터”, 한국교통연구원, 2025,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 “O/D 및 네트워크”, 2025년 
7월 29일 검색, https://www.ktdb.go.kr/www/index.do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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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에 따르면, 1.5㎞(차량 약 10분) 기준 반경 내에 1개 시설만 

이용 가능한 영유아가 거주하는 읍면동은 총 1,537개로 나타났다. 이는 

750m 기준(2,612개) 대비 1,075개(약 41%) 감소한 수치이다. 대상 아동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1~50명’ 구간이 1,427개(92.8%)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51~100명’ 73개(4.7%), ‘101~150명’ 18개 

(1.2%), ‘151~200명’ 12개(0.8%), ‘201명 이상’ 7개(0.5%) 순으로 나타

났다. 이는 서비스 거리 기준을 750m에서 1.5㎞로 확대하면서 기존의 

‘소규모 단독 커버’ 지역이 대거 인근 시설의 중첩 권역으로 흡수되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101명 이상의 영유아를 단일 시설에서 수용해야 

하는 '고밀 단독권'은 전국에 37개(약 2.4%)만 남아 그 비중이 크게 축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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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읍면동별 단독 서비스 영유아 인구수 (서비스 거리 1.5㎞)

자료: “보육정보공개 API”,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5,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OPEN API 상세
(어린이집 DB)”, 2025년 7월 20일 검색,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 
oais/openapi/OpenApiInfoSl.jsp 및 “유치원알리미 공시자료(공시자료 다운로드)”, 교육
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5, 유치원알리미, “유치원 공시자료 다운로드(Excel/CSV)”, 
2025년 7월 21일 검색,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T map 
도로망 데이터 API”, 티맵모빌리티, 2025, SK Open API, “T map API 상세”, 2025년 9월 

19일 검색, https://openapi.sk.com/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10〕은 서비스 거리를 5㎞로 확장한 결과이다. 1개 시설만 이용 

가능한 읍면동 수는 총 1,008개로 감소했다. 이 중 대상 아동이 ‘1~50명’

인 구간이 998개로 전체의 99%라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101명 이상의 고밀 단독 서비스 권역은 전국에 단 2곳만 남았다. 즉, 서비스 

권역을 5㎞ 반경으로 넓힐 경우 남은 단독 권역의 절대다수(99%)는 50명 

이하의 영유아만 담당하게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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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서비스 거리 5㎞ 기준 접근성 취약 읍면동 

자료: “보육정보공개 API”,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5,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OPEN API 상세
(어린이집 DB)”, 2025년 7월 20일 검색,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 
oais/openapi/OpenApiInfoSl.jsp 및 “유치원알리미 공시자료(공시자료 다운로드)”, 교육
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5, 유치원알리미, “유치원 공시자료 다운로드(Excel/CSV)”, 
2025년 7월 21일 검색,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T map 
도로망 데이터 API”, 티맵모빌리티, 2025, SK Open API, “T map API 상세”, 2025년 9월 

19일 검색, https://openapi.sk.com/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이렇게 산출된 ‘단독 서비스 읍면동’이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보육 접근

성 취약지인지, 아니면 공간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우연히 생성된 기계적 

오류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 분석은 도로망을 반영하여 5㎞ 기준 

내에서 시설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권을 구성했다. 하지만 인구 

밀도와 시설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라도 격자 중심점의 위치, 행정 경계의 

미세한 차이, 도로망 데이터의 세부 수준에 따라 특정 구역이 기계적으로 

‘단독 서비스’ 권역으로 포착될 수 있다. 이러한 통계적 착시에 기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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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은 실질적인 취약지를 식별하려는 분석 목적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단순한 공간적 유일성뿐만 아니라 읍면동의 배후 수요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우연이나 오류가 의심되는 읍면동을 선별하였다. 

이를 위해 읍면동 단위로 (i) 단독서비스 아동 수(단독서비스 인원, ), 

(ii) 읍면동 내 전체 영유아 수( ), (iii) 단독서비스 비중(u= )을 

산출하였다. 읍면동 전체 영유아 수는 많지만 단독 서비스 아동 수의 

비중이 작은 경우, ‘대규모 수요 지역에서 미미한 단독 서비스가 기계적

으로 포착된 사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의심 읍면동으로 분류했다. 

구체적으로, 단독 서비스 비중(u)이 하위 25% 이하(약 2.1% 미만)이면서 

동시에 읍면동 영유아 수가 상위 25%(75분위 초과, 439명 초과)인 경우를 

통계적 오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집 및 유치원 통합' 기준으로는 

초기 도출된 1,008개 읍면동 중 859개(약 85%)가 실제 접근성 취약 

읍면동으로 분류되었고, 149개(약 15%)는 통계적 착시로 간주되어 제외

되었다. ‘어린이집 단독’ 기준에서도 전체 986개 중 820개(약 83%)가 

취약 읍면동으로, 166개(약 17%)가 제외 지역으로 판별되었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등 비수도권 도 

지역에 취약 읍면동이 크게 집중되었다. 반면, 광역시 지역에서는 앞선 

유일커버시설 분석과 마찬가지로 접근성 취약 읍면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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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명

어린이집 + 유치원 어린이집

접근성 
취약

읍면동

검증 
제외

전체
접근성 
취약

읍면동

검증 
제외

전체

서울특별시 - - - - - -

부산광역시 2 4 6 2 4 6

인천광역시 13 1 14 16 1 17

대구광역시 8 2 10 5 2 7

광주광역시 2 0 2 4 1 5

대전광역시 2 1 3 2 3 5

울산광역시 6 3 9 5 3 8

경기도 49 32 81 66 30 96

강원특별자치도 76 23 99 71 19 90

충청북도 61 11 72 60 19 79

충청남도 107 9 116 104 18 122

전북특별자치도 89 5 94 110 8 118

전라남도 169 17 186 143 17 160

경상북도 146 22 168 135 23 158

경상남도 119 14 133 80 15 95

제주특별자치도 5 5 10 9 3 12

세종특별자치시 5 0 5 8 0 8

전체 859 149 1,008 820 166 986

<표 4-12> 시도별 접근성 취약 읍면동 분포 (서비스 거리 5㎞)

(단위: 개, %)

자료: “보육정보공개 API”,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5,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OPEN API 상세
(어린이집 DB)”, 2025년 7월 20일 검색,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 
oais/openapi/OpenApiInfoSl.jsp 및 “유치원알리미 공시자료(공시자료 다운로드)”, 교육
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5, 유치원알리미, “유치원 공시자료 다운로드(Excel/CSV)”, 
2025년 7월 21일 검색,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T map 
도로망 데이터 API”, 티맵모빌리티, 2025, SK Open API, “T map API 상세”, 2025년 9월 

19일 검색, https://openapi.sk.com/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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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기준(1,008개)과 어린이집 단독 기준

(986개)을 비교하면, 단독 서비스 읍면동의 분포 양상에 지역별 차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경기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등은 어린이집 단독 기준

일 때 단독 서비스 읍면동이 더 많다. 이는 유치원을 함께 고려할 경우 

대체 시설이 확보되어 접근성 제약이 완화됨을 보여준다. 반면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등 일부 지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했을 때 

오히려 단독 서비스 읍면동이 더 많게 나타나는 역전 현상을 보인다. 이는 

기존에 어린이집이 전혀 없어 서비스 소외 지역이었던 곳에 유치원이 

사실상 유일한 보육 대체 시설로 작용하며 새로운 ‘단독 서비스’ 권역을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4-11〕은 서비스 거리를 10㎞로 확장했을 때 단독 서비스 읍면

동의 분포를 나타낸다. 이 반경에서는 단독 서비스 읍면동이 총 330개로 

감소하며, 이들 모두 대상 영유아 수 '1~50명' 구간에 분포한다. 즉, 서비스 

거리를 10㎞로 넓히면 51명 이상의 영유아를 단일 시설에서 감당해야 

하는 읍면동은 전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공간 분포를 살펴보아도 단독 

서비스 읍면동은 전국에 넓게 퍼져 있다기보다는 점상(point-like)으로 

드문드문 잔존한다. 이는 10㎞ 반경 기준의 접근성 취약 읍면동이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이 극히 희소한 극소수 지역에 국한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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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읍면동별 단독 서비스 영유아 인구수 (서비스 거리 10㎞)

자료: “보육정보공개 API”,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5,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OPEN API 상세
(어린이집 DB)”, 2025년 7월 20일 검색,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 
oais/openapi/OpenApiInfoSl.jsp 및 “유치원알리미 공시자료(공시자료 다운로드)”, 교육
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5, 유치원알리미, “유치원 공시자료 다운로드(Excel/CSV)”, 
2025년 7월 21일 검색,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T map 
도로망 데이터 API”, 티맵모빌리티, 2025, SK Open API, “T map API 상세”, 2025년 9월 

19일 검색, https://openapi.sk.com/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4-12>는 10㎞ 기준에서 단독 서비스 읍면동을 앞선 방식과 동일

하게 검증한 결과이다. 먼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모두 포함해 서비스

권을 구성하면 단독 서비스 읍면동은 총 330개 남으며, 이 중 293개

(88.8%)가 실질적 ‘접근성 취약 읍면동’으로 유지되고 37개(11.2%)는 

통계적 오류로 간주되어 제외되었다. 반면 어린이집만을 기준으로 하면 

단독 서비스 읍면동이 635개로 더 많이 남는데, 이 중 569개(89.6%)가 

접근성 취약 지역으로, 66개(10.4%)가 검증 제외 지역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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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반경을 10㎞까지 확장했을 때 단독 서비스로 포착된 읍면동의 

절대다수는 단순한 공간적 경계나 격자 효과라기보다는 실제로 대체 

시설이 부족한 실질적 취약지일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검증 제외 비중

(약 10~11%)이 5㎞ 기준보다 낮아진 것은, 서비스 거리가 확장됨에 따라 

‘기계적 단독 포착’의 발생 여지가 그만큼 감소했음을 뒷받침한다.

시도별 분포를 보면, 10㎞ 기준에서도 접근성 취약 읍면동은 비수도권 

도(道) 단위 지역에 집중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 기준에서는 경상

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가 핵심적인 잔여 취약지로 도출되었다. 

어린이집 단독 기준에서는 취약 읍면동 규모가 더욱 확대되어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어린이집만 고려했을 때 

접근성 취약 읍면동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 유치

원이 사실상 어린이집의 보육 기능을 대체하고 있음을 뜻한다. 즉, 10㎞ 

범위 내에서는 유치원이 어린이집의 단독 서비스를 상쇄할 만큼 서비스 

권역이 폭넓게 중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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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명

어린이집 + 유치원 어린이집

접근성 
취약

읍면동

검증 
제외

전체
접근성 
취약

읍면동

검증 
제외

전체

서울특별시 - - - - - -

부산광역시 1 0 1 1 0 1

인천광역시 5 0 5 11 2 13

대구광역시 5 1 6 6 0 6

광주광역시 1 0 1 - - -

대전광역시 - - - 1 1 2

울산광역시 1 0 1 2 0 2

경기도 6 4 10 14 8 22

강원특별자치도 36 12 48 54 11 65

충청북도 22 1 23 50 2 52

충청남도 15 1 16 55 5 60

전북특별자치도 22 3 25 52 7 59

전라남도 51 4 55 108 5 113

경상북도 77 9 86 123 14 137

경상남도 51 2 53 90 6 96

제주특별자치도 - - - 2 4 6

세종특별자치시 - - - 0 1 1

전체 293 37 330 569 66 635

<표 4-13> 시도별 접근성 취약 읍면동 분포 (서비스 거리 10㎞)

(단위: 개, %)

자료: “보육정보공개 API”,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5,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OPEN API 상세
(어린이집 DB)”, 2025년 7월 20일 검색,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 
oais/openapi/OpenApiInfoSl.jsp 및 “유치원알리미 공시자료(공시자료 다운로드)”, 교육
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5, 유치원알리미, “유치원 공시자료 다운로드(Excel/CSV)”, 
2025년 7월 21일 검색,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T map 
도로망 데이터 API”, 티맵모빌리티, 2025, SK Open API, “T map API 상세”, 2025년 9월 

19일 검색, https://openapi.sk.com/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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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본 장은 ‘필수 보육·교육기관’을 생활권(catchment) 내 대체재가 사실

상 부재한 거점으로 정의하고, 이를 유일커버리지(unique coverage) 

개념으로 조작화하였다. 즉, 특정 100m 영유아 격자가 오직 1개 시설의 

서비스 권역에만 포함되는 경우(n=1), 해당 격자에 속한 아동을 접근성이 

취약하다고 정의하고, 해당 격자 내 영유아 인구를 그 시설의 단독 서비스 

인원(p)으로 산출하였다. 이와 동시에 서비스권 내 전체 수요(배후 수요, 

r) 및 단독 서비스 비중(u=p/r)을 함께 계산함으로써, “단독 서비스가 

실제로 의미 있는 규모인지”를 검증하는 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의료 취약지 및 필수 의료 기관 지정 방식과 유사하게, ‘폐원 시 즉각적인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시설 및 지역’을 사전적으로 식별하여 정책적 개입 

대상을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서비스 거리 임계값이 커질수록 유일커버시설과 단독 서비스 

읍면동은 체계적으로 감소했다. 750m와 1.5㎞ 구간에서는 서비스 범위

가 좁아 권역이 미시적으로 분절됨에 따라 유일성이 광범위하게 포착

되었고, 이로 인해 ‘필수 시설’로서의 변별력이 낮았다. 반면 차량 생활권

(5㎞, 10㎞)으로 범위를 넓히면 도시 내부의 유일 커버 및 단독 서비스 

지역은 해소되며, 산간·도서·농촌처럼 공급 자체가 희소한 지역을 중심

으로만 잔존하는 양상이 뚜렷해졌다. 특히 읍면동 단위 단독 서비스는 

5㎞ 반경에서 1,008개(전체 시설 기준)로 감소한 뒤, 10㎞ 반경에서는 

330개만 남았다. 남은 330개 지역 또한 모두 영유아 1~50명 구간에 

속해, 고밀 단독 서비스 권역은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 

기준의 단독 서비스가 ‘대규모 수요를 단일 시설이 전담하는 구조’라기

보다는, 소규모 수요가 제한된 공급에 의존하는 ‘잔여적 취약성’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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띤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는 공간 데이터 처리 과정(격자 중심점 위치, 행정 경계, 

도로망 세부 수준 차이 등)에서 기계적으로 단독 서비스 권역으로 과대 

추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후 수요와 단독 서비스 비중을 결합한 

검증(제외) 기준을 적용했다. 그 결과 5㎞ 기준에서는 단독 서비스 읍면

동의 약 15~17%가, 10㎞ 기준에서는 약 10~11%가 ‘검증 제외’로 분류

되었다. 즉, 서비스 거리가 확장될수록 통계적 착시에 의한 단독 서비스 

발생 여지가 줄어들고, 남은 지역들이 더 ‘구조적 취약지’에 가까워짐을 

확인했다. 지역적으로는 5㎞와 10㎞ 기준 모두에서 접근성 취약 읍면

동이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및 충청권 일부) 등 도 단위 

지역에 집중되었다. 반면 서울은 두 기준 모두에서 단독 서비스 읍면동이 

관찰되지 않아 도시와 농촌 간의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만을 기준으로 분석할 때 취약 읍면동이 더 많이 

도출되었던 것은 유치원이 농산어촌 등지에서 실질적인 보육 대체재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재 유치원은 영아(0~2세) 보육을 

전담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이 소멸하고 유치원만 단독으로 남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실질적으로 영아 돌봄의 절대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종합하면, 본 장의 유일 커버리지 분석은 (i) 필수 

시설 후보(유일커버시설)와 (ii) 접근성 취약 읍면동(단독 서비스 읍면동)

을 다층적으로 식별하고, (iii) 그중 우연이나 통계적 오류일 가능성이 큰 

사례를 배후 수요 기반으로 걸러내어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핵심 취약지

에 집중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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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조사 설계 및 방법

본 장의 목적은 인구감소로 보육 공백이 심화되는 지역에 필수 보육·

교육기관을 도입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여 공급자(이하 시설장)와 수요자(이하 학부모)의 구체적인 선호, 

경험, 정책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주요 표집 임계값, 그룹 구성, 질문지 

구조 등은 자문위원 검토를 거쳐 확정했다.

FGI 대상 표집 프레임은 앞서 4장에서 도출된 유일 커버 보육·교육

기관 목록을 활용했다. 유일 커버 기관은 1.5㎞, 5㎞, 10㎞의 거리 임계값을 

적용하여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대도시는 고밀도 및 대체 시설 분포를 

고려해 1.5㎞를, 중소도시는 생활권 규모의 이질성을 반영해 5㎞와 10㎞를 

병행 적용했으며, 농어촌은 교통 접근성과 분산 정주 특성을 감안해 10㎞를 

적용했다. 표집 목록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모두 포함했으나, 학교 

회계에 기반한 별도 거버넌스로 운영되는 병설 유치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 유일커버시설에 거의 포함되지 않아 FGI 

그룹 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 제외하였다.

최종 조사 대상 지역은 섭외 가능성, 지역 균형, 정책적 중요도를 종합적

으로 고려해 지역 유형별로 선정했다. 대도시는 폐원 압력이 높은 서울과 

부산의 구도심 동 단위에서, 중소도시는 저출산으로 민간 폐원이 잇따른 

강원·전북·경기의 외곽 지역에서 표집했다. 농어촌은 도서·산간 및 분산 

정주 성향이 뚜렷하고 대체 시설까지의 이동 거리가 길어 서비스 공백 

위험이 높은 군 단위를 선정했다. 다만 현장 섭외 과정에서 특정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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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산간 등)의 참여자 모집에 제약이 생겨 초기 표집 대비 지역 대표성의 

한계도 일부 확인되었다. 이를 보완하고, 농어촌과 유사한 공간적 쇠퇴를 

겪고 있는 도농 복합 형태의 중소도시 외곽 지역 참여자를 결합하여 지역 

유형 간 비교 쟁점을 검증하기 위해 '농어촌–중소도시 혼합 FGI'를 추가로 

배정했다. 이로써 농어촌 고유의 접근성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면서도 

중소도시로의 정책 전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참여자는 정책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공급자(원장)와 수요자(학부모)로 

명확히 구분하여 모집했다. 지역 유형별로(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원장 그룹과 학부모 그룹을 각각 1회씩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앞서 언급한 비교 쟁점 검증용 혼합 FGI 1회를 추가했다. 참여자의 발언 

자유와 심층 토론을 보장하기 위해 동질 집단 구성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특히 자녀 연령이나 통학 수단 등 하위 특성까지 통제하여 집단 내 이질

성을 최소화했다. 원장 대상 FGI는 2025년 7월 8일부터 11일까지 3~4명

으로 구성된 5개 그룹으로, 학부모 대상 FGI는 8월 4일부터 7일까지 4명

으로 구성된 4개 그룹으로 실시되었으며, 각 토론은 약 2시간 내외로 

운영되었다. 연구 참여자 모집, 일정 및 장소 섭외, 녹취, 전사 등의 실무 

업무는 조사 전문업체를 통해 표준화하여 진행했다. 지역 특성상 섭외가 

까다로운 일부 세션은 표본 대표성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으나, 사회자가 

제시 주제에 따라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적극 촉진하여 질적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질문지는 이용 접근성, 시설 안정성, 서비스 질, 정책 선호를 중심축으로 

설계했다. 구체적으로 거주지 선택과 보육 환경의 상호작용, 통학 시간 

및 거리와 그에 따른 불편 요인, 폐원 경험 및 대응, ‘필수 보육·교육기관’ 

제도에 대한 기대와 우려, 유지 및 지원 방식에 대한 선호 등을 포함했다. 

본 조사에 앞서 지역유형별 원장을 대상으로 파일럿 인터뷰를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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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적절성, 질문 이해도, 진행 소요 시간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운영 

지침에 반영했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승인번호: 제2025-028호)을 받은 후 진행되었으며, 민감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 모든 개인 및 기관 식별 정보는 코드화하여 익명 처리

했으며, 전사본은 원본 녹취 파일과 대조해 정확도를 검수했다.

전사 자료는 ‘이용 접근성–시설 안정성–서비스 질–정책 선호’라는 분석 

축을 기준으로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수행했다. 예비 코딩을 

통해 코드북을 구성하고(개방 코딩, open coding), 유사 코드를 통합·

정련하는 축 코딩(axial coding)을 거쳐 최종 주제를 도출했다. 이렇게 

도출된 질적 연구 결과를 GIS 기반의 정량 분석 결과와 교차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일 커버 임계값, 통학 시간 및 거리 분포, 폐원 및 개원 이력 

등의 정량 지표를 FGI에서 수집된 체감 접근성 및 폐원 충격·대응 경험과 

교차 점검하여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분석의 포화도는 신규 핵심 

주제가 더 이상 도출되지 않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으며, 농어촌–중소

도시 혼합 FGI 결과를 통해 지역 유형 간 공통 패턴 및 차별적 특성의 

정책적 전이 가능성을 심층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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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날짜

어린이집 특성 운영자 특성

시군구 지역 유형 설립유형
어린이집 
운영 경력

나이, 성별

파일
럿

25.6.25 충북 A군 농어촌 법인·단체 20년 이상 50대 여성

25.6.28 충남 B군 농어촌 국공립 20년 이상 50대 여성

25.7.3 전남 A시 중소도시
사회복지 

법인
20년 이상 50대 여성

25.7.4 대전 A구 대도시 민간 20년 이상 50대 여성

1차 25.7.8

울산 A군 농어촌 국공립 20년 이상 50대 여성

경기 B시 중소도시 민간 20년 이상 40대 여성

경기 C시 중소도시 민간 20년 이상 50대 여성

경기 D시 중소도시 민간 10년~20년 미만 50대 여성

2차 25.7.9

강원 A군 농어촌 국공립 5년 미만 40대 여성

경북 B군 농어촌 국공립 10년~20년 미만 60대 여성

전북 C군 중소도시
사회복지 

법인
10년~20년 미만 50대 남성

전북 D군 중소도시 국공립 10년~20년 미만 50대 여성

3차 25.7.10

강원 A군 농어촌 직장 20년 이상 50대 여성

강원 B군 농어촌 국공립 20년 이상 50대 여성

경북 C군 농어촌 직장 5년~10년 미만 50대 여성

강원 D시 농어촌 법인·단체 10년~20년 미만 50대 여성

4차 25.7.10

부산 A구 대도시 민간 20년 이상 50대 여성

서울 B구 대도시 민간 20년 이상 60대 여성

서울 C구 대도시 민간 20년 이상 60대 여성

5차 25.7.11

강원 A시 중소도시 민간 5년~10년 미만 40대 여성

경기 B시 중소도시 국공립 10년~20년 미만 50대 여성

경기 C시 중소도시 국공립 20년 이상 50대 여성

경기 D시 중소도시 민간 5년~10년 미만 50대 여성

<표 5-1> 어린이집 원장 FGI 참석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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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호 연령, 직업 총 자녀수 등원 자녀 특성

1차
25.8.4.
(농어촌)

A 30대 여성 전업주부 3명 20년생 여아

B 30대 여성 전업주부 3명 20년생 여아

C 30대 여성 전업주부 1명 20년생 여아

D 40대 여성 전업주부 2명 20년생 여아

2차
25.8.5.
(대도시)

A 30대 여성 전업주부 1명 19년생 남아

B 30대 여성 전업주부 3명
19년생 여아
20년생 남아

C 40대 여성 전업주부 1명 20년생 여아

D 40대 여성 전업주부 1명 19년생 여아

3차
25.8.6.
(농어촌)

A 30대 남성 직장인 1명 23년생 남아

B 40대 여성 전업주부 2명
19년생 남아
21년생 여아

C 30대 여성 프리랜서 2명 20년생 여아

D 40대 여성 직장인 3명 19년생 남아

4차
25.8.7.
(중소도

시)

A 30대 여성 직장인 1명 24년생 남아

B 40대 여성 직장인 2명 23년생 남아

C 20대 여성 전업주부 3명
21년생 여아
23년생 여아

D 30대 여성 직장인 4명 20년생 남아

<표 5-2> 어린이집 학부모 FGI 참석자 특성

주: 4차 중소도시 그룹은 농어촌 거주 학부모 1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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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역유형별 생활권 및 통원권의 변화

영유아 인구 감소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보육현장 전반이 공유

하는 구조적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의 어린이집은 과거 

면사무소, 전통시장, 초등학교 등이 모여 있던 생활권 중심지에 자리 잡은 

경우가 많은데, 그 중심지 마저도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기능을 잃어가면서 

보육 인프라도 함께 약화되고 있다. 

“어떻게, 여기가 우리 어린이집이 2개, 3개의 옛날에는 3개의 면 어린
이집으로 전부 다 와서 62명의 정원이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현원은 
9명입니다.” - 농어촌·거점집중형, 국공립 시설장 B (7/9)

“민간만 이쪽에서  2~3년 안에 한 6~7개 정도의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한 반 이상이 다 폐원했어요. 주로 민간 어린이집이... 왜냐하면 수익
성이 안 나니까...” - 농어촌·수축거점형, 법인단체 시설장 (6/25)

“저희가 규모가 117명 정원으로 시작을 해서... 10년 전에는 아이들이 
한 80명 정도 됐어요. 지금 현재는 5년 전에 40명, 지금 현재는 19명 
정도 돼 있고요. 매해년 마다 10명, 10명, 올해도 아이들 7명 졸업할 
예정이고, 그리고 들어올 아이는 현재 저희 5천 면 단위의 출생아 수가 
지금 현재 출산 등록한 애들이 4명 정도 되거든요.” -  농어촌·수축
거점형, 국공립 시설장 B (7/10)

중소도시에서는 산업 구조 전환과 주거지 노후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영유아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다. 대규모 사업장의 이탈로 신규 인구 유입이 

끊기고, 새 아파트 공급이 드문 구도심은 젊은 가구의 선호 거주지에서 

멀어졌다. 불과 몇 년 사이 어린이집 총량이 절반 가까이 축소된 지역도 

나타나고 있으며, 정원은 그대로인데 실제 재원 아동이 감소하여 정원

충족률이 하락한 지역도 존재한다. 저녁 시간대에 상권이 조용해질 정도로 

생활 밀도가 약화하고, 외부 유입 및 다문화 가정의 입소 수요까지 함께 

위축되면서 특히 민간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난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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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에 거의 20명 30명씩 줄다 보니 이제 여기가 신규로 아파트가 
들어오는 지역도 아니고... 제가 146명 정원에 146명 정원을 다 한 지가 
불과 한 7~8년 까지는 그렇게 했었어요. 최근 21년부터 지금 사이에 
117명에서 33명으로 아이들이 줄었네요.” - 중소도시·수축거점형, 사회
복지법인 시설장 (7/3)

“2017년도에 어린이집 개소수가 107개였는데, 지금 현재는 47개라는 
거… 지역에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63명이 
정원인데 현재 아이들이 11명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반에서 체감
하는 변화는 빈집들이 참으로 많아요. 빈집들이 많고 여기가 OO시라
고는 하지만 밤 8시 정도만 되면 거의 다 불이 꺼지더라고요.” - 중소
도시·수축거점형, 국공립 시설장 D (7/9)

“저희 어린이집이 시 외곽, 동과 면 사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면 
두세 명 정도의 아이들이 신입으로 들어왔어요. OO기업이 빠지며 
유입이 끊겼고, 이제는 이주여성 자체 또는 다문화 아이들이 전혀 저희 
어린이집에 입소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정원) 50명
에 현원은 10명입니다.” - 중소도시·이중감소형, 사회복지법인 시설장 
C (7/9)

이러한 쇠퇴의 흐름 속에서도, 앞서 살펴본 ‘거점집중형·수축거점형’ 

지역에서는 이동과 정주 패턴이 재편되며 내부적인 거점화 현상이 두드러

진다. 대단지 아파트처럼 생활인프라가 집적된 지점으로 젊은 층이 몰리는 

반면, 그 외 지역은 30~40대 가구의 이탈과 함께 공동화 속도가 빨라

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시·군 내에서도 보육 수요의 편차가 커져, 

거점 지역으로 인구와 서비스가 집중되는 반면, 비거점 지역은 잔여 수요가 

감소하여 시설 유지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왜 이렇게 변화가 되었나 하면, 여기 신도청이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젊은 분들이, 모두 다 또 신도청을 선호하기 때문에 신도청을 
다 나가시게 되어서...” - 농어촌·거점집중형, 국공립 시설장 B (7/9)

“아파트가 모여 있는 데는 아무래도 커뮤니티나 아이들 놀이 시설이나 
인프라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거의 다 나가요. 그래서 이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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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아이가 엄청 많이 줄었어요.” - 중소도시·수축거점형, 사회복지
법인 시설장 (7/3)

대도시와 신도시에서도 인구감소 흐름에 대한 체감은 분명하게 나타

난다. 1인 가구가 늘고 출산 가구는 줄어들거나 외곽으로 이동하면서, 

높은 시설 밀집도가 시설 간 경쟁을 심화시켜 폐원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전체 영유아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폐원이 가속화되고 있다. 

“아동 수 감소 부분은 정말 확 차이 나게 원장님들도 느끼실 거예요. 
예전에 뭐 대기자가 3배수이긴 하지만 줄줄이 줄줄이 달렸다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대기자 수가 확 차이 나게 많이 
감소한 게 보이고.” - 중소도시·저밀화형, 민간 시설장 B (7/8)

“주변에 빈 상점이 늘고 1인 원룸이 많이 생겨 가족가구가 줄었다… 
단설 유치원 개원 후 도미노처럼 폐원이 이어졌어요.” — 대도시·저밀화
형, 민간 시설장 C (7/10)

“재개발로 국공립 신설이 이어지고, 빈집도 남아요… 원아모집 걱정을 
하게 됐죠.”— 대도시·저밀화형, 민간 시설장 A (7/10)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지금 저희가 잘 되는 어린이집 중에 하나인
데도 20명 정원이 이제 딱 10명 채우고 주변 (20명 정원) 어린이집도 
많아야 열하나 열둘... 요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한 반 딱 한 반을 더 채우냐 
안 채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예요...” - 중소도시(신도시)·완만
감소형, 가정 시설장 (6/3)

“저희도 마찬가지로 영유아가 많이 줄은 상태로 지역의 변화가 많이 
있고요. 젊은 층들은 다 외곽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출산도 줄었
지만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추세예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여기에 돈을 가지고 거기 외곽에 가면 아파트도 구입할 수 있는 여건
들이 되잖아요.” -  대도시·저밀화형, 민간 시설장 C (7/10)

이 같은 변화는 학부모의 일상에서도 선명하게 감지된다. 대기가 일상



제5장 보육접근성 취약 지역의 보육 주체별 인식에 관한 질적 분석 155

이던 도심에서도 이제는 별다른 기다림 없이 입소가 가능해졌고, 다니던 

기관의 폐원 소식이 잦아져 전학과 재배치를 반복하는 일이 늘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동일 연령대 아동 수가 부족해 혼합 연령 반을 운영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결과적으로 인구감소의 충격이 도시 지역에서는 '대기 

해소와 선택지의 재배치' 수준으로 체감되는 반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보육 인프라 축소로 인한 '선택지의 원천적 상실'로 나타난다

“저기를 넣었던 데가 확정이 된 데가, 확정이 됐는데 폐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로 들어갔는데 거기도 폐원을, 조금 다니다 보니까 
폐원을 하니까 요즘 엄청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 중소
도시·이중감소형, 학부모 A (8/7)

“큰애 때, 둘째 때까지만 해도 … 대기가 길다 느꼈는데… 최근은 새로 
개원하는 어린이집에 입소 신청을 하면 대기가 없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 대도시·저밀화형, 학부모 B (8/5)

“예전엔 대기가 길어 회사 주변에 맡겼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점점 
없어져 6세 반에 친구가 한 명뿐이라 7세와 합반 운영 중이에요.” - 중소
도시·완만감소형, 학부모 D (8/7)

“OO동에 사는데 거기 기관은 꽤 많아요. 예전에는 몇 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다 미달인 상태로 알고 있어요.” - 대도시·저밀
화형, 학부모 A (8/5)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다녔던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없어지더라고요. 거기가 공터로 남아 있거나 약간 폐건물
처럼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걸 많이 봐서 아, 심각한 문제구나...” - 중소
도시·이중감소형, 학부모 C (8/7)

“예전에 그 가정 어린이집은 ... 인기가 되게 많은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대기가 없다고.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는 나도 이거 몇 년만 
하고 그만둬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시더라고요.” - 
대도시·저밀화형, 학부모 C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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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수가 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 보육 통원권은 공간적으로 광역화

되고 통학 시간은 길어지는 형태로 재편되고 있다. 가까운 시설이 줄어든 

농어촌과 수축거점 지역에서는 한 기관이 여러 면·리 단위의 수요를 떠맡게 

되며, 이에 따라 등원 차량의 순회 동선이 크게 넓어졌다. 소수의 아동

들을 각각 태우는 일이 늘어나면서 아동들도 더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서야 

하고, 정원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진 기관은 넓어진 구역을 감당하기 위한 

차량 유지비 및 인력 운영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 

“넓어지고 있는 거죠.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가까운 원들
이 폐원을 하잖아요.” — 중소도시·수축거점형, 국공립 시설장 D (7/9)

“3개의 면 아이들이 온다 그랬는데 그쪽에는 어린이집이 없는 아이들
이에요. 그래서 그 30분 거리를 한 명을 태워 갖고 와서, 진짜 극과 극에 
있는 아이인데 아이들을 다 태워 오면 1시간 걸리고, 그리고 아이들은 
4명 정도 타고 극과 극이 한 명씩 있고...”- 농어촌·거점집중형, 국공립 
시설장 B (7/9)

“이제 쭉 한 명 태우고 돌고 한 명 태우고 돌고 이래서 7시 30분에 나가
면... 돌고 나면 1시간... 근데 그 이상은 좀 어려워 애들이 너무 힘드니
까... 한 시간도 사실 너무 힘든 시간이기는...” - 농어촌·수축거점형, 
법인단체 시설장 (6/25)

반면 대도시에서는 통원 거리에 관한 체감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다. 

보행권 내에 대체 기관이 여전히 촘촘하게 분포해 있고 대중교통과 도로

망이 잘 갖춰져 있어,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단시간 내에 통원이 가능하다. 

수요 감소로 인한 폐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인프라 밀도와 물리적 접근성이 

높아 통학권 자체가 확장되지는 않는 ‘저밀화 속의 근거리 통원’ 특성이 

유지되고 있다.

“OO동(어린이집이 위치한 동) 안에서만 오시거든요… (우리는) 걸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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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이내에는 다 올 수 있는 거리예요. 차량 운행할 경우에는 한 3㎞? 
3㎞ 정도이고 차량이 있다 해도 주변에 워낙 어린이집들이 국공립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다들 근거리 가까운 데로 가시지 멀리 차량
까지 해서 오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  대도시·저밀화형, 민간 시설장 
B (7/10)

“차량을 해도 근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엄마들 출근 시간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는 거지, 거리가 멀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멀리 해도 
왕복 10분 거리밖에 안 돼요 차량으로.” -  대도시·저밀화형, 민간 
시설장 B (7/10)

제3절 공급자 측면에서의 영향과 차별적 적응비용 

인구감소의 양상이 지역별로 상이한 만큼, 영유아 인구 축소가 어린이

집 운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역시 지역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인구 재편 과정에서 시설이 감내해야 할 적응비용은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누적된다. 시설장들은 크게 세 가지 적응비용을 지적했다.

첫째, 통원 거리 증가로 인한 차량 운영 비용이다. 흩어진 거주지를 

연결하려면 한 번에 원아를 등원시키는 순환식 노선이 아니라, 원아마다 

탑승 시간을 30분 안쪽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노선을 분할하여 운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차량의 복귀 및 회차가 반복되며, 오전 운행 시간이 

연장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하루 주행거리가 100㎞ 안팎으로 늘고, 경로 

사이 간격이 두 자릿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구간도 흔해지면서 비효율이 

누적된다. 행정경계를 넘어 인접 시·군의 수요까지 흡수하는 경계부 시설은 

이러한 패턴이 더욱 두드러져, 사실상 한 기관이 넓은 배후지를 담당하는 

형태로 재편되고 있다.

“3개의 면 아이들이 온다 그랬는데 그쪽에는 어린이집이 없는 아이들
이에요. 그래서 그 30분 거리를 한 명을 태워 갖고 와서, 진짜 극과 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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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아이인데 아이들을 다 태워 오면...어린이집에 데려다 놓고, 다시 
또 2차로 또 반대 방향으로 또 가서 30분 태워 갖고 또 데리고 와서...” 
- 농어촌·거점집중형, 국공립 시설장 B (7/9)

“제가 아침, 저녁 차 2대 차량 시간을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130㎞ 
정도 달려요. 대구시청에서 부산시청보다 더 먼 거리를... 보통 한 15㎞ 
정도 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리가, 한 코스로 차량을 돌리면 너무 한 
아이가 오래 타기 때문에.... 원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이렇게 
반복을 하고”- 농어촌·이중감소형, 국공립 시설장 A (7/8)

“30분 거리에서 한 명 태워 갖고 와서1차로 나가서… 어린이집에 데려다 
놓고, 다시 또 2차로 또 반대 방향으로 또 가서30분 태워 갖고 또 데리고 
와서… 또 반대 하원도 또 그렇게1차적으로 또 해서 하원하고… 또 
2차로 또 나가고…” — 농어촌·이중감소형, 국공립 시설장 A (7/8)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7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한 5분 거리 아이
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15분 20분 거리에 한 명씩 살고 있기 때문에 
두세 명만 데리고 와도 1시간이 훌쩍 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 
농어촌·수축거점형, 국공립 시설장 A (7/9) 

중소도시라 하더라도 경계부에 위치한 곳은 농어촌과 유사한 조건에 

놓인다. 경계부 중소도시는 생활권이 분절되면서 원의 통학권이 행정

경계를 넘어 장거리로 확장되고, 여기에 인근 시설의 폐원까지 겹치며 

수송 거리가 더 길어진다. 이처럼 도농경계부의 중소도시는 농어촌과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희소화’와 ‘거리화’가 진행되어 비용 구조 또한 

농어촌형으로 수렴한다. 결국 중소도시라는 행정구역 범주와 무관하게 

경계부 시설은 산발적 수요를 흡수하는 역할을 떠안게 된다.

“저희 같은 경우는 3개 도가 다 모였다 그랬잖아요. 주소지가 경기도가 
아닌 충청북도 아이도 있고, 다른 시 아이도 있어요. 거리는 24㎞? 2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쪽에는 옛날에는 운행하지도 않았던 거리예요. 
근데 이제 거리를 더 넓힌 거죠.” - 중소도시·수축거점형, 국공립 시설장 
C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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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시간이 아침에 3시간, 오후에 2시간... 차량시간이 아침에 7시 
30분부터 시작을 하는 데 10시 20분에 마감이 된다라는 거... (통원
거리가) 넓어지고 있는 거죠.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가까운 원들이 폐원을 하잖아요. 그 아이들을 태우러 가야 되잖아요.”  
- 중소도시·수축거점형, 국공립 시설장 D (7/9)

“저도 7시에 차량을 시작을 해요. 아이들이 타는 시간은 30분 이내로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짧게 짧게 하고, 먼 거리 친구는 따로 한 명이라도 
데리고 오고 있고... ” -중소도시·완만감소형, 민간 시설장 D (7/11)

차량 운행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비용 역시 상승한다. 유류비·

정비비·보험료 같은 변동비가 늘어날 뿐 아니라, 기사 인건비와 추가 

차량 투입에 따른 고정비도 증가한다. 장거리 운행이 일상화되면 누적 

주행거리는 몇 년 사이에 수십만 ㎞에 도달해 차량 교체 주기가 짧아진다. 

실제 현장에서는 중형 승합차 한 대를 교체하는 데 수천만 원이 필요한

데, 안정적 수입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

한다. 일부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이나 시·도 지정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에는 월 20만 원 내외의 차량운영비가 지원되나(부표 3 참조), 행정구역상 

‘도시’로 분류되어 동일한 통원 거리 조건을 가진 도농 경계부 중소도시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정책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제일 부담이 되는 부분이 목돈 나가는 부분인데, 사실 
차량비가 엄청 많이 들어요. 농촌지역의 어린이집이 한 5년만 타면 10만, 
20만이 다 넘어가기 때문에, 아직 8년밖에 안 됐는데 30만이 거의 가까
워지고...차량(구입)비도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하는 데, 지금은 
그걸 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안 되고.” -농어촌·수축거점형, 사회복지
법인 시설장 A (7/9)  

“차량을 한다는 게 원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차량 기사님의 
급여가 또 많이 나가야 되죠.”- 중소도시·수축거점형, 국공립 시설장 
D (7/9) 



160 지역 인구감소 위험에 따른 필수보육시설 지원방안 모색

“영유아를 이 근거리에 도보로 오는 아이는 이제 거의 없고... 33명을 
등하원 시키는 데도 차가 2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운영상으로 
차량비 때문에 우선은 어린이집이 존폐 위기에 놓였어요.” - 중소도시·
수축거점형, 사회복지법인 시설장 (7/3) 

다만 이러한 ‘거리화’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강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도농 경계부가 아닌 도시 중심부의 시설은 보행권 내 대체 기관이 

촘촘하게 분포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아, 차량 운행 거리가 크게 증가

하지 않았다. 간혹 먼 곳에서 통원하는 사례가 있더라도 이는 부모의 근무 

동선이나 선호에 따른 선택인 경우가 많아, 이를 공급 공백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도시는 저밀화를 겪고 있음에도 여전히 근거리 통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농어촌 및 경계부 지역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지금 한 40분 정도 아이들이 통학 차량을 타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 통틀어 가지고 8시 10분부터 시작해가지고 9시 
40분에 끝나요 오전 차량이.”  - 중소도시·저밀화형, 국공립 시설장 B 
(7/11)

“저희는 셔틀 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걸어서 10분 이내에는 다 올 수 
있는 거리예요.” - 대도시·저밀화형, 민간 시설장 B (7/10)

“저희 어린이집도 크게 변화는 없는데... 차량을 해도 근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엄마들 출근 시간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는 거지, 거리가 
멀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멀리 해도 왕복 10분 거리밖에 
안 돼요 차량으로.” - 대도시·저밀화형, 민간 시설장 C (7/10) 

한편, 일부 농어촌에서는 원아 수 감소로 노선이 축소되면서 총 운행

시간이 과거보다 오히려 줄었다는 응답도 확인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차량 및 기사 유지 등 기본 운영비는 크게 줄지 않기 때문에, 소수의 영유

아가 동일한 고정비를 나눠 부담하는 역설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지역

별로 드러나는 지표는 서로 다를 수 있으나, 동선 배치 문제와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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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상승 압력은 각자의 방식으로 누적되고 있다. 

”거리가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렇게 먼, 저희랑 그렇게 먼 거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만큼 
젊으신 분들이 안 사시기 때문에...” - 농어촌·수축거점형, 사회복지법인 
시설장 B (7/10)

“그전에 한 몇 해 전은 거의 2시간 반을 차량을 돌 정도로... 지금은 원아 
수가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지금은 1시간 안에, 왕복 1시간 안에 다 돌 
수가 있어요.” - 농어촌·완만감소형, 법인·단체 등 시설장 D (7/10)

둘째, 원아 수 감소와 연동된 정부 지원 제도의 한계와 고정비 부담 가중

이다. 정부지원 시설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과 연령별 최소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그러나 저밀 지역에서는 연령 분포가 

고르게 모이기 어렵고, 다연령 분산으로 인해 반 편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1~2명의 아동 부족으로 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지원금 전체가 삭감되는 

이른바 '절벽 효과'가 발생한다. 한편, 인건비 중심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재무 구조가 더욱 취약하다. 정부 지원이 영유아 

1인당 기본보육료로 지급되기 때문에 충원율이 떨어질수록 수입이 비례

하여 즉각적으로 감소한다. 반면 교사 인건비는 즉시 줄일 수 없어 지출

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며,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다른 

운영 경비를 끌어와 인건비를 보전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법인도... 반이 요건이 되려면 몇 명 이상의 아이들이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유아반이 한 4명 정도가 5 6 7세면 유아반이 형성이 안 되고 
.... 0세 1명 1세 2명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인건비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 농어촌·수축거점형, 법인·단체 등 시설장 (6/25)

“국공립에 저도 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인건비를 100% 주는 게 아니
에요. 누리반은 30%, 영아반은 80%만 주잖아요... 애들은 지금 14명이 
남아 있는데 이게 2세부터 만 5세까지 골고루 섞여 있는 원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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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이중감소형, 국공립 시설장 A (7/8)
 
“한 70% 이상 차 있지 않으면 오히려 굉장히 인건비로 다 나가버리니까 
...저희는 안 되면 기타 경비를 끌어다 써서라도 그걸 맞춰야 되는 거죠.” 
- 중소도시·저밀화형, 민간 시설장 B (7/8)

   

여기에 보조교사나 운영 보조 등 부가 인력에 대한 지원 역시 영유아 

수나 반 수에 연동되어 축소된다. 저밀 지역일수록 반 편성이 어려워 지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필요한 인건비를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인건비 운영 압박이 증가한다.

“20명 이하는 얼마 이런 식으로 끊어서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 큰, 어린 
애들이 많은 데는 그만큼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많이 들어와요.... 외진 
곳에 그런 경우도 똑같이 그렇게 취급이 되면은... 한 100명이 있는 
어린이집을 많이 지원해 주면은 그리고 한 10명 있는 어린이집은 사실상 
100명 있는 데는 그거 지원 많이 안 받아도 아이들 결제되는 금액만 
갖고도 기름값 전기료 다 충분히 하고 교재 교구도 충분히 살 수 있거
든요. 근데 운영비가 안 나오는 어린이집은 기름값도 걱정되고 전기세도 
걱정되고 교재 교구비도 안 나오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 농어촌·
수축거점형, 법인단체 시설장 (6/25)

“OO군 같은 경우에는 영아반이 2반 이상일 때 보조교사 지원을 해주
는데, 영아반이 한 반이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내년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보조교사 지원도 어려울 것 같고...” - 농어촌·이중
감소형, 국공립 시설장 (7/8)

“저희가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보조교사, 연장교사가 지원이 되지가 
않아요. 농촌은 50% 이상이거나 영아반 2반이 있을 경우나 보조교사가 
지원되는데, 2반 이상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 - 농어촌·완만감소형, 
법인·단체 등 시설장 D (7/10)

수입뿐만 아니라 지출 구조도 영유아 감소의 영향을 받는다. 원아 수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고정비 형태의 운영비가 대표적이다. 어린이집은 

필수적인 물리적 환경을 갖추고 운영해야 하므로 임차료, 냉난방비,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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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비 등 상당한 고정비가 소요된다. 현재의 지원 제도는 '저밀 수요'라는 

구조적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아 수가 줄어들수록  

1인당 단위 고정비용이 상승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애들이 없는 데는 오히려 더 운영이 힘들거든요. 근데 예 애들이 많은 
데는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애들이 작은 데는 이용할 수 있는 애가 적어서 
지원을 되게 많이 안 해줘요.  근데 사실 반대로... 난방비 예 이런 부분
들도...아이들이 한 명이 있든 2명이 있던... ” -  농어촌·수축거점형, 
법인단체 시설장 (6/25)

“공과금이 가스 요금이라든가 전기 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아이가 많고 
적고 이거는 (아이 수에 따라) 차이가 별로 나지를 않아요. 아이들이 
많아지면은 사실 그 지원 갖고 금액이 좀 커지니까 어디 하나 가든지 
뭐 해도 이게 가능한 숫자인데 적으면 적을수록 가는 게 힘든 거예요.” 
-중소도시·수축거점형, 사회복지법인 시설장 (7/3)

셋째, 입지의 불리성에 따른 구인난과 인력 운영의 한계이다. 유일커버 

어린이집들은 대부분 채용 시장에서도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 농어촌과 

도농 경계부 시설은 구인 공고를 내도 지원 자체가 드물다. 입지와 교통 

여건이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이나 

신도시 중심부를 선호하는 지원자들은 외곽이나 생활권 경계에 위치한 

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제가 최근에 이제 문을 닫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건 교사가 없는 
거예요. 여기 되게 시골이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퇴사를 하게 되셔
가지고 ... 계속 모집을 하는 데 한 명도 단 한 명도 문의가 없었어요. 
교사 중에 한 분이 또 멀리 가셔야 돼가지고 이제 그분도 이제 퇴사를 
하시는데... 그런 절망스러움이 조금 저는 있었네요. 그래서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농어촌·수축거점형, 국공립 시설장 A (8/6)

“광고를 내도 국공립에 호봉제를 주니까 서로 오고 싶어 할 건데도.... 
생각보다... 와 주기만 하면, 사람 만들어서 써 보리라 그런 마음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 - 농어촌·이중감소형, 국공립 시설장 A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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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위치가 일반 상권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교사 채용함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들은 교통편이 편한 
지하철 옆이라든가 아니면 신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채용하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  중소도시·저밀화형, 민간 시설장 C (7/8)

“신도시가 이렇게 저 밑에 동네에 있어요. 여기를 오려면은 거리가 좀 
있고 대중교통은 조금 신도시랑 다르게 마을버스가 있거나 이러지 않고 
... 교통이 불편한 상황이고, 자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왕이면 그냥 
단지 안에 있는 데를 선호하시지 이렇게 벗어난 데를 불편해하시고.” 
- 중소도시·저밀화형, 민간 시설장 B (7/8)

“이력서가 들어오는 비율은 교사 한 번 채용할 때 한 5건 이내, 한 명 
채용할 때 5건 이내, 근데 대부분 고호봉자들이 많고...” -  중소도시·
저밀화형, 국공립 시설장 B (7/11)

교사 채용의 지연은 남아있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으로 직결된다. 통원

권이 넓어진 지역은 차량 회차가 늘어 동승 교사의 상시 배치가 필수적인

데, 교사 수가 부족해 담임이 차량에 동승하면 교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 배치가 반복된다. 산업단지 인접 지역처럼 조기 등원이 많은 곳은 

개원 시간이 앞당겨져 실근무 시간이 길어지고, 당직 순번 및 동승 시간 

누적 등으로 실질적인 휴게 시간이나 교육 협의 시간이 사라진다. 또한 

앞서 살펴본 대로 보조 인력 지원이 끊기면 교실 안팎의 ‘필수 잡무’가 

교사 개인에게 오롯이 집중된다. 인력 보강이 늦어질수록 초과근무와 

겸임업무가 일상화되고, 이는 피로 누적과 이직으로 되돌아와 채용난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형성한다.

“재작년엔가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원장님 저희 퇴근시간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차량
으로 나가야 되니까, 차량으로 나가면은 원을 지켜야 되는 선생님과 
차량 2대를 2코스로 나눠서 움직여야 되니까” - 중소도시·저밀화형, 
민간 시설장 B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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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중요한 게 산단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은 일찍 열어야 되는데 일찍 
열어 그러면 엄마 출근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근데 애들이 없으니까 
교사를 많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교사 입장에서는 근무 시간은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더 못 쓰니까. 그리고 그런 어린이집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시간 정도 근무해야 
되는...” - 농어촌·수축거점형, 법인·단체 등 시설장 (6/25)

“차량이 두 대다 보니까 담임이 몇 명 안 되는데 동승자로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차량이 들어왔다 나가는 그 갭 시간에 애를 
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급할 때는 주방 쌤이 
와서 잠깐 애를 보고 있다든지... 다음 차가 들어올 때까지, 그런 상황
이고.” - 농어촌·이중감소형, 국공립 시설장 A (7/8)

“보통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당직제로 계속 풀타임으로 
돌 수밖에 없어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 같은, 더군다나 외진 
곳은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교사들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일을 많이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하지 않아요.” - 중소도시·완만감
소형, 민간 시설장 D (7/11)

이러한 인력난은 보육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원자 풀이 

좁은 곳일수록 선택의 여지 없이 일단 채용을 서두를 수밖에 없어 보육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 담임 교체가 잦아지면 아동과의 

관계 형성 및 돌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또한, 보육교사들이 차량 

동행 등 부가적인 업무에 내몰리면서 실제 보육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일과 후에 이루어져야 할 

협의, 성찰, 연간 교육계획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며, 교사들의 

전문성 성장을 지원하기도 불가능해진다.

“이력서가 많이 들어오질 않다 보니까....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채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거기서부터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 자꾸 아이들을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중소도시·저밀화형, 민간 시설장 B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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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계획안에 그 프로그램대로 하려고 하면 토의를 하고 생각을 나누고 
해야 진짜 질 좋은 교육이 나오는데....퇴근해서 한다는 거는 아예 막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농어촌·거점집중형, 국공립 시설장 B (7/9) 

“아이들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교사가 많으면 
로테이션이라도 하겠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선생님들이 오후 차량이 
너무 늦게 끝나기 때문에 ... 빨리 일찍 등원한 선생님 빨리 퇴근을 시켜
줘야 되고”.. -중소도시·수축거점형, 국공립 시설장 D (7/9) 

반면, 대도시와 신도시는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어린이집 폐원 증가로 

구직 경쟁이 심화되어 민간 시설의 교사 확보 용이성이 높아졌다. 대도시 

역시 영유아 인구감소를 겪고 있으나, 풍부한 구직자 풀을 바탕으로 역량 

중심의 인력 선발이 가능해졌다. 더불어 하락한 학급 밀도와 안정적 교사 

배치가 결합되어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긍정적 사례도 

확인된다. 이는 인구감소의 충격이 지역 인프라 여건에 따라 보육 현장에 

차별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선생님 너무 힘든 거예요.  좋은 선생님들을 구하
기가 너무 힘들고... 막말로 보육교사 자격증만 있으면은 그냥 취업이 
되는 시대였었어요. 올해는 뭐 선생님 하나 뽑는다 하면 진짜 거짓말 
하고 하루 만에 막 20개씩 이력서가 들어와요. 저도 그거 엄청 체감을 
하거든요.” - 신도시·완만감소형, 가정어린이집 시설장 (6/8)

“교사 채용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채용을, 공고가 뜨면 
이력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는 지금 국공립에 있다가 여기 
민간에 처음 왔는데, 교사들이 의외로 이력서가 들어왔어요. 요즘 
불경기라 그런지. 그래서 쉽게 채용은 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민간 
어린이집이 교사 채용하기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 대도시·
저밀화형, 민간 시설장 C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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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이용자 측면에서의 영향과 보육공백

영유아 인구감소로 인한 어린이집의 연쇄적 폐원은 시설장의 운영난을 

넘어, 보육서비스 수요자인 학부모에게도 상당한 ‘적응 비용’을 전가한다. 

부모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은 시간(장거리 통원 및 대기), 금전(교통비 

및 기회비용), 정서(아이의 피로와 돌봄 불안, 돌봄 연속성 붕괴), 권리

(선택권 및 접근권 약화) 등 다차원적으로 구성된다. 같은 인구감소 지역

이라 하더라도 교통망, 시설 분포, 특화 서비스 존재 여부에 따라 부모가 

치러야 하는 비용의 크기와 형태는 달라지며, 이는 다시 해당 지역의 정주

성과 돌봄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된다.

첫째, 가까운 시설이 먼저 사라지는 농어촌 및 도농 경계부의 학부모

들은 늘어난 통원 거리와 시간으로 인한 일상의 부담을 매일 직접 감당

하게 된다. 면 바깥까지 이동하거나 왕복 1시간 안팎의 셔틀 탑승이 일상화

되면서, 아이의 피로도와 예민함이 높아지고 부모 역시 출퇴근 동선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한다. 

“OO에서 거기가 한 3~40분, 편도 40분을 라이딩을 하는 집이 있어요.” 
- 농어촌·수축거점형, 국공립 학부모 A (8/6) 

“저희 지역에 한 10㎞ 정도? 15㎞ 정도 거리에 국공립 유치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같은 면 어린이들 몇 군데를 해서 통합으로 다니는 곳이라 
가지고,  차량 시간만 1시간 정도 넘게 소요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애들 보면 저희 집 앞에서 거기도 내리고 타고를 하는 데, 애들이 
보통 다 자면서 하원을 하니까 엄마들이 와서 깨우면 짜증을 내고 
이러는 거 보니까,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OO면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규모도 꽤 크고 되게 잘 해놨어요....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저는 
포기를 했거든요. - 농어촌·수축거점형, 국공립 학부모 B (8/7) 

“셔틀 이용하는 시간이 저희가 워낙 외진 면이긴 하다 보니까, 아이가 
8시 40분 정도에 타거든요. 저희 아이만 거리가 멀어서, 1차로 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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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태우고 가는 상황이라 좀.... 집으로 올 때는 제가 데리고 오는데, 
사실 그때도 근무 중이라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까지는 운행이 
안 되다 보니 제가 직접 가서 데리고 오는데 그 시간만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려요.” - 중소도시·이중감소형, 학부모 A (8/7)

“OO에 차로 한 10분 거리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아 진짜 편하
구나, 이걸 느꼈어요. 가까운 거리에 사니까. 등원시간이 일찍 안 일어
나도 되고 여유롭고, 저한테도 삶의 질이 좋아지네... 애들이 그렇게 
셔틀을 오래 타고 다니니까 예민할 수밖에 없고 너무 힘든 거를 뒤늦게 
깨달았어요. 미안했죠.”  - 농어촌·수축거점형, 학부모 C (8/6)

이 과정에서 교통수단 의존도가 높아지며 ‘서비스 배제 위험’도 커진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은 셔틀버스나 자가용 의존이 매우 높다. 

그러나 셔틀은 노선과 시간이 고정되어 돌발 상황 대처가 어렵고, 차량 

미보유·무면허·교대 근무 가정은 이용 자체가 차단된다. 특히 농번기나 

비정규 근무처럼 시간대 변동이 큰 가정일수록 ‘등·하원 공백’을 메우지 

못해 시설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교통 접근성이 

낮을수록 보육 격차가 심화되고, 이동 여력이 부족한 가정이 보육망에서 

가장 먼저 배제되는 구조적 불평등이 드러난다.

“저 같은 경우는 보내고 싶은 데는 다 교통편이 문제였고요. 셔틀이 
있어도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갑자기 아이가 일이 있어서 데리러 가야 
되거나 그러면 이 동네 특성이 약간 교통편이 막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자차가 뭔가 필수인 거예요.” - 대도시·저밀화형, 학부모 C (8/5)

“농사를 짓게 돼서, 그러면 셔틀이 안 움직이면 애들을 보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요. 꼭 필요한? 셔틀이 없는 환경에 있을 때는 너무 힘들
었고, 그래서 그런 쪽은 어린이집에서 배려해서 셔틀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해줬으면 좋은데...” - 농어촌·수축거점형, 학부모 C (8/6)

“운전을 못하는 분도 계셨거든요 엄마 중에. 그러면 이 등하원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린이집 못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지. OO이네도.”. 
- 농어촌·수축거점형, 학부모 D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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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로 놓고 뽑은 건 거리예요. 특히 애들 어릴 때는 더더욱이 가장 
가까운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애가 어릴 때일수록 아프기도 
하고 무슨 일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거리가 가까운 데부터 보는 거죠.” 
- 농어촌·거점집중형, 학부모 A (8/4)

“저희 동네에. 거리가 있고 통학시간이 길고 하니까... 애들이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차를 오래 타는 것도 힘이 든데, 도착할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이, 애들이 징징거리면 사탕 쥐여주고 달래고 하는 데 
선생님들도 힘이 들고, 애들도 자면서 오니까 또 힘이 들고 또 깨야 
되니까 힘들고.”  -농어촌·수축거점형, 학부모 A (8/7) 

둘째, 부모의 보육 시설 선택권이 크게 축소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여러 시설의 교육 철학과 프로그램, 거리 등을 비교해 기관을 고를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이용 가능한 보육 시설이 소수로 제한되는 지역이 다수 

관찰된다. 다연령 혼합반 편성과 폐원 누적으로 소수 시설에 수요가 몰리

면서 전원이나 중도 입소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남은 시설의 서비스가 

부모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대안 부재로 인해 해당 시설을 이용

해야만 한다. 부모 입장에서는 ‘원하는 곳을 고르는 선택권’보다 ‘도달 

가능한 곳에 진입하는 접근권’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선택권이 일단은 없어요.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거기밖에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거기도 차량이 와야 되든지... 
예전에 저희 첫째 때만 해도 다른 데서 차량도 조금 오고 했거든요. 
아기들이 그때 더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정말 없어지다 보니까 차량도 
안 들어오고, 진짜 나는 바깥에 딴 데 보내고 싶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계속 매일매일 라이드를 해서 애들 등하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
고요.” - 농어촌·거점집중형, 학부모 A (8/4) 

“저는 어린이집은 애초에 선택권이 없었기는 하지만 다른 면 단위로 
나가면 보낼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하면 통학차량을 
못 타게 되니까... 저한테는 솔직히 거리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요.” 
- 농어촌·수축거점형, 국공립 학부모 A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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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의 상실은 이주 결정의 압박으로 이어지며, 그 이면에 자리한 

가구 간의 자원 격차와 불평등을 드러낸다. 장거리 통원의 스트레스와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가구 중 이동 여력이 있는 이들은 보육 인프라가 

갖춰진 곳으로 이주하여 접근성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대체 선택지가 

거의 없는 유일커버(Unique Coverage) 지역에서 마지막 남은 시설마저 

문을 닫게 되면, 이주하지 못한 가정은 원거리 도시로 이동하거나 가정 

보육으로 강제 전환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일단 제 경우로는 저희 지역에 보육·교육기관 서비스가 하나밖에 안 
남으면 저는 무조건 이사를 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서비스 질 하락은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할 것 같고...” - 중소도시·이중감소형, 학부모 C (8/7)

“만약에 그렇게(폐원) 된다면 애를 한 1~2년 보낼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사를 가겠어요. 이사를 가거나 (보낼 수 있는) 지역으로 가야죠. 그게 
우선이죠.”- 농어촌·거점집중형, 학부모 D (8/4)

“저는 제가 원하는 교육에 보낼 거는… 보낼 거고, 이사를 갈 것 같아요 
가까운 데로. 그리고 배우자가 조금 멀더라도 운전을 해서 다니는 걸 
권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농어촌·수축거점형, 학부모 C (8/6)

“생활권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는 차라리 이사를 가지, 굳이 
등원 하나 자체만을 위해서 (원거리 통원은) 애기가 너무 힘든 길인 것 
같은데...” - 중소도시·수축거점형, 학부모 B (8/7)

“선택권이 없어서 가정 보육을 했다 이렇게는 못할 것 같고, 찾아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농어촌·수축거점형, 학부모 A (8/6)

시설장들은 이주 여력이 부족한 가정의 영유아가 보육 사각지대에 

방치될 위험이 가장 높은 집단임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가정, 맞벌이 및 교대근무나 조손가정과 같은 사회적인 

취약성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일커버시설은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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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에게 ‘마지막 안전망’으로 기능하며, 존속 여부가 영유아에 대한 

돌봄 공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수의 시설장들은 유일

커버시설의 폐원이 현실화될 경우 대체시설 부재와 장거리 통원, 가정형 

보육의 어려움이 겹치며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폐원을 고려해 봤는데 올해도 초에도 고려해 봤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래도 남아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여기는 정말 저희가 문 
닫으면은... 여기 OOO라는 항에서 장사하는 아이들 엄마 그다음에 
여기는 또 다문화도 있어요. 종업원으로 일하는 엄마들이 주로 하는 
데가 요식업체나 식당이나 이런 데 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멀리 
조금 이사 가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도 유지하려고는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없어질 경우에 대책이 사실은 없어요.” 
-농어촌·수축거점형, 법인단체 시설장 (6/25)

“폐원을 하게 되면, 그곳에 아이들을 한두 명을 데리러 가지는 않습
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가정에서 보육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
들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저희는 그쪽에 가려고 하면 1시간 정도를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농어촌·거점집중형, 직장 
시설장 C (7/10)

“정말 폐원을 하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시골에서 키즈카페가 있기를 하나 학원이 있기를 하나 문화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안이 아이들 세상의 전부
예요. 농번기 때는 선생님들 퇴근시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귀가 시간에 맞춰주는데, 5시 농번기 때는 아이들이... 그냥 
다 논에다 데려다 달라는 부모님들이 계셔요. 집에는 갈 수가 없고 일은 
해야 되고.” -  농어촌·수축거점형, 사회복지법인 시설장 A (7/9)

“저희는 한 2~3년 안에 저희도 폐원? 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거
든요. 근데 저희는 읍에 유일하게 어린이집이, 유아교육 시설이 저희 
어린이집 딱 한 개예요. 옆에 병설유치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문을 닫는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데...” — 
농어촌·수축거점형, 국공립 시설장 B (7/10)

어린이집 폐원은 기본적으로 돌봄의 연속성을 훼손하여 아동의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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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애착 관계 형성을 저해한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다수 거주하는 조손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은 원가정 내 대체 보육이 어렵고 타 돌봄 지원 

제도의 접근성도 낮아, 시설 폐원이 곧바로 심각한 돌봄 사각지대 발생

으로 이어진다. 또한, 보육 기관의 폐원은 언어 지연과 같은 느린 학습자, 

경계선 지능, 장애를 지닌 영유아에게는 부담을 가중시킨다. 장애 통합 

등 특화 서비스에 주력하던 유일커버시설이 사라질 경우, 돌봄 단절에 따른 

충격의 여파가 크게 나타나며 해당 영유아들이 다른 일반 어린이집에 

편입되어 새롭게 정착하거나 적응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저희가 만약에 내년 같은 경우 폐원을 하게 되면요. 당장 두 형제가 
다니는, 다문화인데 두 형제가 다녀요. 그리고 엄마가 안 계시기 때문에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가 있거든요. 올해 나이로 우리 나이로 4살, 5살 
아이인데 저희가 만약에 ... 이 어린이집을 접으면 이 아이들은, 그러면 
정말 원주시내로 나가야 되는데... 원주 시내에서 여기까지 차량이 
들어오지 않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아이들이 
학교 갈 때까지만 어린이집 운영 해달라고 진짜 빌고 있거든요.” - 농
어촌·완만감소형, 법인단체 시설장 D (7/10)

“할머니가 이혼해서 키우시는 분, 그 다음 저희도 다문화가 거의 50% 
되거든요. 다문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머님들 교육열이 저희처럼 
높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려고 합니다.” - 농어촌·수축
거점형, 국공립 시설장 B (7/10)

“어린이집을 제가 폐원을 해본 경험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 아이들하고 또 언어치료를 받는 그 아이들이 
어머님들이 거의 말씀을 못하셨어요. 그 아이가 적응력이 조금 느리
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실망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 농어촌·
수축거점형, 직장 시설장 A (7/10)

“우리 원이 사라지면 경계선·정서 어려움 있는 아이들이 맞춤지도를 
잃을 수 있어요.” — 중소도시·완만감소형, 민간 시설장 D (7/11)

“유치원을 못 가는 이유도 그 통합반이 없기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합반이 있는 어린이집은 대기가 엄청나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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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장애가 없어도 느린 아이들이 많거든요. 통합반 같은 데를 
들어가면 좀 더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가 있는데 통합반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 대도시·저밀화형, 학부모 A (8/5)

대도시의 양상은 농어촌의 ‘절대적 결핍’과는 다르다. 다만, 부모에게 

전가되는 ‘다차원적 비용’의 본질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밀집된 인프라 

덕분에 물리적인 대체 기관 탐색 자체는 가능하지만, 특정 권역에서 폐원이 

누적되고 살아남은 소수 기관으로 수요가 쏠리면서 부모들은 극심한 

대기열과 선발의 불확실성이라는 ‘정서적·시간적 혼잡 비용’을 새롭게 

감당하게 된다. 결국 통학권이 인접 자치구로 무리하게 확장되고, 도심

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정원 포화로 인한 중도 입소의 어려움과 출퇴근 

동선의 악화가 현실적인 장벽으로 작용한다. 이는 “가까워서 선택한다”는 

대도시 보육의 본원적 장점을 퇴색시키며, 특히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다소 떨어진 구역이나 민간 시설 중심의 권역에서는 이러한 공백 체감이 

더욱 뚜렷하다.

“우리 동네는 민간이 싹 폐원하고… 가정어린이집은 3명으로 겨우 운영 
중이에요. 우리가 폐원하면 서초·동작까지 가야 할 수도 있어요.” — 
대도시·저밀화형, 민간 시설장 C (7/10)

“여기가 없어지면 정말 멀리 나가야 되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
시겠죠. 또 맞벌이 가정 부모님들이다 보니까 전전긍긍하실 것 같아
요.... 이곳에 이사 와서 이 어린이집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선택을 해서 
또 오신 분들이거든요.”  — 중소도시·저밀화형, 민간 시설장 B (7/8)

“저희는 지금 어린이집이 국공립 하나, 서울형 하나 있고 저희 민간 
하나 남았다 했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폐원을 하게 된다면 두 군데는 
거의 지금 다 정원이 찬 상태라서, 저희 어린이집이 폐원하면 아무래도 
엄마들이 불안해할 것 같고, 어린이집 이용을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에는 갈 만한 어린이집 시설이 없으니까 좀 불안해할 것 같긴 해요.” - 
대도시·저밀화형, 민간 시설장 C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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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종합해 볼 때, 어린이집은 단순한 돌봄 

제공처를 넘어 생활권을 묶어두는 필수 인프라로 작동한다. 초·중등 돌봄 

및 지역 공동 육아 네트워크와 단단히 연결될 경우, 외부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정주 유인을 제고할 수 있다. 친환경 농업, 자연 놀이, 커뮤니티 

기반 교육 등 지역 특화 자원을 접목해 차별화된 보육 생태계를 구축할 

잠재력도 존재한다. 반대로 이러한 핵심 인프라가 상실될 경우, 취약 

가정의 즉각적인 돌봄 위기와 더불어 지역의 교육적·정주적 매력도까지 

하락해 궁극적으로 인구 유출을 야기하게 된다.

“이 지역의 특징인데... 외부에서 이제 여기에 있는 초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이사를 온다거나 근데 그 덕에 어린이집도 있네 하고 이제 동생
들을 여기로 보낸다거나 이런 게 자꾸 좀 생기는데... 유기농 농사 짓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예전에는 그렇게 농사 지으러 내려갔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있으니까 여기서 또 출산도 하고 애들 여기서 키우고 이런 게 
좀... 말하자면 인프라라고 해야 되나 교육 인프라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 게 좀 있고... - 농어촌·수축거점형, 국공립 시설장 (6/25)

“중학교 아이들 돌봄 공간으로 쓰이고, 초등학교 안에서 또 돌봄 교실이 
있고. 저희가 꿈터라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체 통합 공동육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을처럼, 영유아부터 중등까지 확실하게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줄 수 있는 마을이 없는데, 어린이집이 시작이잖아
요. 어린이집부터 사람을 끌어 모으면 나갈 사람은 없거든요.” - 농어촌·
수축거점형, 학부모 D (8/6)

“도시에서도 이쪽에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
든요. 저도 도시에서 왔지만. 그래서 그렇게 찾아올 수 있을 만한, 예를 
들면 (지금 다니는) OO 어린이집이든 그런 특화된 어떤 교육 환경, 
그리고 시골의 환경을 잘 활용해서 한 어린이집? 그런 거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고...” - 농어촌·수축거점형, 학부모 C (8/6)

“그냥 아예 아이가 없는 지역, 이렇게 되어 버릴 것 같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줄어든다고 해도 시골에도 경찰서, 소방서 이런 거 
다 읽듯이 약간 필수적으로, 규모를 줄이더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 
중소도시·저밀화형, 학부모 A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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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보육주체들의 접근권 인식과 제도개선 요구 

  1. 접근권 인식 

학부모들은 보육서비스를 자신의 정주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

이자, 생활권을 성립시키는 최소한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 내 

보육·교육기관이 없을 경우 장거리 통원이 불가피해지는데, 이는 단순한 

시간과 비용, 피로의 증가뿐만 아니라 차량 이용에 따른 사고 위험까지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생활권 내 보육 인프라의 

물리적 임계치는 대체로 ‘차량 이동 기준 30분 이내’로 나타났다. 이를 

농촌 지역의 공간적 기준으로 환산하면 반경 약 20㎞ 수준이다. 이 임계치 

내에 보육·교육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면 장거리 셔틀이나 자가용 이동이 

상시화되며, 직장 통근 경로와 영유아 등원 동선이 불일치하는 맞벌이 

가정일수록 체력적·시간적·비용적 부담이 가중된다. 

“아동이 차를 타는 게 한 맥시멈 30분이다 하면 그 안에 정도에는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셔틀을 타고 도는 건 너무 오래 걸리
면... 다른 도시로 다 모여. 그러면 이 도시는 진짜 그냥 없어지는 거잖
아요. 여기는 그냥 아예 아이가 없는 지역, 이렇게 되어 버릴 것 같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줄어든다고 해도 우리 시골에도 경찰서, 
소방서 이런 거 다 있듯이 약간 필수적으로, 규모를 줄이더라도 필요
하지 않을까...” - 대도시·저밀화형, 학부모 B (8/5)

“거리가 좀, 규모를 크게 짓다 보니까 외진 데 있어요. 조금 더 규모를 
살짝 줄여가지고 그냥 각 면마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조금 더 나
았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 농어촌·수축거점형, 
학부모 B (8/7)

“전 출근도 했어 가지고, 7시 50분에 나와서... 여기다 내려놓고 다시 
읍내로 가는... 아기들도 힘들어하기도 했었고 기름값도 엄청 많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 자체도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눈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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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완전 지옥이에요. 고립되고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애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왔어야 됐거든요. 위험한 적도 있었
죠.” -농어촌·수축거점형, 학부모 B (8/6)

공급자(시설장) 역시 어린이집이 지역 내에 엄격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필수 시설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차량 운행이 가능하더라도 

아동의 피로도와 안전을 고려할 때 단일 기관이 포괄할 수 있는 서비스 

반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소한의 수요만 존재하더라도 

생활권 반경마다 1개의 필수 기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교처럼 주소지 내에서 공교육을 이용할 수 있듯, 

보육 역시 “특정 반경을 명확히 설정해 최소 한 곳 이상을 공적으로 보장

한다”는 식의 원칙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육 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정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린이집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도 작게라도 그거를 유지해야 될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농어촌·수축거점형, 시설장 (6/25)

“어린이집이 없다면 혹여라도 귀농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부모님
한테 아이를 맡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어린이집이 있는지, 그 
지역에 어린이집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근데 어린이집이 
없으면 그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귀농도 더 어려워지고, 아이를 또 
부모님한테 맡기는 것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농어촌·완만
감소형, 법인단체 시설장 D (7/10)

 “학교는 아무리 아이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다 지원을 해 주잖
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학교처럼 이 주소지 안에 
있는 아이들은 여기 안에서만 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든가. 이렇게 
뭔가가 딱 정립이 돼서...” - 중소도시·수축거점형, 민간 시설장 A (7/11)

“반경 몇 ㎞ 이내 꼭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명확하게 반경 20㎞ 
이내 1개. 그 시설은 한 명이 있더라도 무조건 지원한다, 그런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 중소도시·저밀화형, 국공립 시설장 B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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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요자인 학부모는 시설의 단순한 ‘존재’ 여부보다 ‘서비스의 질’을 

더욱 중시한다. 선택지가 줄어드는 저밀 지역의 구조적 특성상, 유일하게 

남은 기관의 서비스가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 이는 기관의 자발적 서비스 품질 개선 유인을 저하시키는 

동시에, 수요자의 협상력을 약화시켜 공급자 우위의 비대칭적 권력 구조를 

형성한다. 따라서 물리적인 접근권을 보장하는 정책은, 최소 운영 기준 

확립 및 독립적인 품질 관리 장치를 통해 ‘접근권의 보장’이 곧 ‘양질의 

서비스 이용’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정말 불안한 어린이집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밖에 없다 라고 생각
하면... 폐가 같잖아. 나 거기 운영을 안 하는 데인 줄 알았어. 근데 운영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유일하게 있었다면, 그랬다고 하면 
정말 어땠을까, 그러면 우리가 귀촌을 포기하고 읍내나 OO(도시)로 
들어갔어야 됐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 농어촌·수축거점형, 
학부모 A (8/6)

“저는 보육·교육기관이 한 곳뿐이라면 서비스 질이 가장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올 데가 여기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충 해도 
오겠거니 라고 생각할까 봐...” - 중소도시·완만감소형, 학부모 D (8/7)

“이 근처가 시골이다 보니까 갈 곳이 없다는 거를 원장님도 아시고 그 
선생님들도 알아요...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된다는 것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보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라이딩 해서 오니까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라이딩을 하면서도... 
좀, 을이 돼요.” - 농어촌·거점집중형, 학부모 B (8/4)

이러한 독점적 구조 속에서 학부모들은 보육의 질을 담보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대안적 소통 통로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학부모가 기관 

운영자(원장)를 직접 대면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관계 악화의 위험을 

수반한다. 대체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는 공식적인 운영위원회가 존재

하더라도, 대면 회의체 구조에서 학부모가 민감한 의견을 온전히 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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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이러한 소통 채널이 실질적으로 작동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감당해야 할 ‘심리적·관계적 참여 비용’을 낮추어

야 한다. 학부모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게시판이나 제3의 상담 

창구 등, 경직된 지도 점검이 아닌 일상적이고 유연한 상호작용의 공간을 

통해 돌봄의 질이 견제되고 보장되기를 희망했다.

“저는 약간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뭔가 원에다 얘기하고 싶은 게 있거나 
궁금한 게 있는데 원장님 바쁘시기도 하고, 원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들어줄 
사람이, 들어줄 기관이나 뭔가 통로가 있으면 좋겠다.” -  대도시·저밀
화형, 학부모 C (8/5)

“회사에서도 노동조합이나 이런 것처럼 학부모 모임이 있어서 실질적
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받고 하는 건데, 아무리 기관에서 감사를 한다
고 한들 자세히 이 상황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 대도시·저밀
화형, 학부모 A (8/5)

“운영위원회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은 회기나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또 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아닌 학부모님들은 그걸 알 수도 없기도 하니까... 지자체
에서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게시판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 놔서, 익명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공개든 
익명이든, 그런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서... 학부모의 목소리를 듣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중소도시·이중감소형, 학부모 A (8/7)

 

인구가 희박한 저밀 지역에서는 기존의 획일적인 기관 중심 보육을 

넘어, 지역 구조를 반영한 유연한 제공 방식과 공공 차원의 ‘의도된 적자’ 

보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학부모들은 영유아 수가 소수(예: 3~5명)로 

감소하더라도 공공이 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아동 간 상호작용을 위한 일정 규모의 시설 유지가 이상적임을 인지하면

서도, 당장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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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보육 방식에서 탈피하여 소규모 전담, 유휴 공간 활용 모듈형, 교사 

순회 및 파견형 보육 등 다변화된 대안 모델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소 5명을 생각했는데, 농촌에서 진짜 한 명이라도 부모가 일을 해야 
되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꼭 어린이집 기관을 만드는 그게 아니라 
유연성을 가져서 품앗이처럼 두 명이 모여서 어떤 걸 하면, 어떤 돌봐 
주시는 분이 파견돼서 부모가 원하는 장소에다 아이들을 길게...”- 농
어촌·수축거점형, 학부모 C (8/6)

“그런 지역에는 정말로 그냥 보육교사 1명이 파견되어도 괜찮다, 그렇게 
된다면. 그 지역에 요즘은 시골에 빈 집들 많거든요. 집 하나 딱 계약
해서 그 집을 꾸며서,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이 아이들이 여기를 떠날 
때까지만이라도 그 집을 꾸며서 가정형 보육처럼 그 집에서 키워주고 
봐주고 하는 형태로...” - 농어촌·수축거점형, 학부모 A (8/6) 

“직장 어린이집 기준이 5명 이상이거든요. 최소 정원이. 그럼 그 정도
면은 지원을 해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공이라면 
사실 의도된 적자도 지원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 중소도시·완만
감소형, 학부모 D (8/7)

“저는 한, 그래도 하나 남은 어린이집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한 5인 
정도를 제가 최소 인원으로 생각을 했는데....” - 중소도시·이중감소형, 
학부모 C (8/7)
 
“읍면이라고 한다면은 저도 한 3인 정도로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제도적으로 아이 수 몇 명에 교사, 이렇게 정해져 있긴 하겠지만 우선 
3명을 최소로 했을 때 원장 선생님과 교사 한 명 정도는 배치가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서로를 챙길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명만 우선 있다고 하면은 
정말 서비스 질적으로 그 한 분이 모든 일을 다 해 나가기도 어려울 
거고, 그 안에서 있는 학대나 이런 범죄 관련된 것에도 노출도 심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3인이더라도 원장 한 명에 교사 한 명, 이런 제도적인 
것들을 좀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중소도시·이중감소형, 
학부모 A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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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도 개선 요구

시설장들은 인구 희박 지역의 보육 인프라 유지를 위한 지원 제도가 

존재함에도, 현실과의 정합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가장 큰 

문제는 제도가 행정구역이나 규모 등 행정적 기준에 얽매여 있다는 점이다. 

농어촌 특례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이다. 특례 대상 지역은 섬·벽지, 읍·면, 그리고 「국토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아닌 ‘동’ 지역으로 한정된다. 행정구역상 도시에 

있지만 생활권이 농촌형(도농 경계·산지 거점)인 곳은 특례에서 제외된다. 

산업단지 주변 역시 생활권과 수요 특성이 농어촌과 비슷한데도 이와 

관련된 지원이 어렵다. 

“동일한 조건, 저보다 더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특례를 
받고 있는데, 저는 더 취약한데도 농어촌 특례를 못 받고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농어촌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그 
법안도 한번, 그것도 그 법도 한 번쯤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국토부가 아는 게 아니라 이건 지자체가 더 잘 알잖아요. 
모든 것에서 다 저는 제외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소외되거든요.” - 중소
도시·수축거점형, 국공립 시설장 D (7/9)

“중소도시 중에서도 이렇게 조금 조금 외곽에 있는 이제 이런 곳이라
든가 그런 걸 차등을 둬서 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게 존폐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죠.” - 중소도시·수축거점형, 국공립 시설장 
D (7/9)

“군 같은 경우에는 차량비 주유비로 20만 원씩, 똑같이 지원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주유비조차도 특별한 지역이라고 더 주는 게 없어요. 
여기가 특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만 특별히 더 줄 수 없다는 게 원론
적인 얘기였거든요.” - 농어촌·이중감소형, 국공립 시설장 A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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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시작된 ‘최소필요지역’ 지원 제도는 읍면동 단위에 어린이집

이 단 1개뿐이거나 거리와 지형 탓에 대체가 불가능한 곳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시설이 2개 반 

이상을 운영할 경우, 반별 정원의 50%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1년간 인건

비를 지원한다. 이는 보육기관의 ‘존재 그 자체’가 지역 보육 접근성에 

결정적이라는 판단을 최초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제도의 분명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정 문턱이 지나치게 높아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특히 ‘2개 반 

이상 운영’이라는 조건은 1개 반으로 운영되는 취약 소규모 시설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현장의 시설장들이 “아동이 

줄어 한 반이 되면 당장 지원이 끊긴다”고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은 현행 

지원 제도가 연령대 구성이나 계절적 수요 등 생활권 내 미시적 수요 

변동을 유연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다연령·소규모 보육이 불가피한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할 

때, 보육서비스 단절 위험이 높은 ‘유일커버’ 지역일수록 규정의 잣대

보다는 현장을 전제로 한 예외적 설계가 필수적이다. 1개 반 운영이나 

다연령 혼합반 편성을 인정하고, 순회교사를 지원하는 등 반 편성과 교사 

배치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에서 폐원

으로 인한 긴급한 돌봄 공백 위기가 발생할 경우, 현재의 협소한 지정 

문턱과 범위를 과감히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탄력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3명을 유지하면서 언제 또 아이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을 
약간의 최소의, 그러니까 시설비나 아니면 운영비를 갖고 있으면서...  
만약에 누가 와요. 그러면 또 다시 운영할 수 있게끔. 어린이집이 아예 
문 닫아서 진짜 폐쇄해서 아무도 쓸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지 않고, 
주기적으로 3년에 여기는 어린이집이 평균 3명은 유지해. 그러면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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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고, 만약에 한 명 유지? 그러면 없애는 게 맞지 않나? - 농어촌·수축
거점형, 국공립 시설장 B (7/10)

“어린이집이 만약에 없다면... 아이들 몇 명이라도 갈 데가 없어서 되게 
심각하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유아는 있는데 영아가 없어요. 
그럼... 또 지원이 안 돼서 이 부분도 지금 되게 심각하고, 솔직히 올해 
최소 필요지역이 안 됐으면 저희가 아예 운영을 못 할 텐데, 5명이 
넘어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나마 그 최소 필요지역의 
유아반 교사가, 50%가 되는 거예요.”  - 농어촌·완만감소형, 법인단체 
시설장 D (7/10)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농촌

아이돌봄지원)은 보육·교육기관이 희소한 읍·면·도서 지역의 시설·운영을 

지원해 왔다. 과거에는 현원 3~20인까지 열어두었으나, 2024년부터 

3~10인으로 대상이 좁아졌다. 현장에서는 교사 처우개선비, 교구교재비, 

냉난방비 등 소액이지만 핵심 운영 지원 항목이 축소 또는 중단되며, 10인 

이상이지만 통학 거리가 멀고 영유아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의 시설들이 

지원선 밖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너무 작아 어려운” 곳을 

보호하려던 취지가 ‘중간 규모의 취약시설’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예산이 완전 삭감이 돼가지고 교사들 선생
님들한테 가는 처우 개선비가 20만 원씩 있었는데 그게 그게 누락이 
됐고 우리 이제 이제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원됐던 그런 비용들이 
100% 삭감됐어요. 2024년 1월부터 지원이 안 됐어요. 교구 교재비
(연 100만원) 또 뭐 있었더라. 냉난방비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요. 그런 게 
다 끊겼어요. 사실 총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근데 그게 이 작은 
농촌의 어린이집은 좀 살아남을 수 있는 큰 힘이었어요.” - 농어촌·수축
거점형, 국공립 시설장 (6/25)

이렇듯 현행 제도는 ‘어디가 접근성이 낮은가’를 정하는 방식과 ‘얼마나 

작아야 소규모인가’를 정하는 방식에서 경직성을 드러낸다. 농어촌 특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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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과 용도지역 분류를 전제할수록, 도농 경계처럼 주소는 ‘도시’라도 

접근성은 ‘농촌’인 생활권이 빠져나간다. 산업단지 주변의 교대근무 수요, 

야간·새벽 통근 패턴처럼 농촌과 닮은 시간 구조를 가진 도시 변두리 역시 

동일한 이유로 지원선 밖에 있어, 통학권 보조나 주유비 같은 거리·시간 

기반 비용을 스스로 흡수해야 한다. 최소필요지역은 ‘유일커버’ 위험이 

높은 곳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지만, 두 반 이상이라는 문턱과 규모 제약

으로 인해 정책과 현실 간의 간극이 존재한다.

현재의 폐원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각자의 입장

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수요자의 경우, 현재의 폐원 

관리 절차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현재 어린이집을 

폐지하려는 자는 폐지 2개월 전까지 시군구에 신고하고, 신고 즉시 보육

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신고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시행규칙 제

36조 제1항).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기간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으며, 

지켜진다고 해도 실제 학부모들이 적응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통지 이후, 한두달 안에 폐원하기 보다는 유예기간이 필요

하며, 전원조치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최소 

3~6개월의 유예기간을 확보하고, 보호자와 함께 전원 계획을 공동 설계

하며, 한 개의 시설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보다 여러 대안 중 선택권을 

보장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애들 적응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는 거고 만나는 친구들이 
바뀌는 거고... 그리고 이 어린이집도 매일매일 가다 보니까 아이들한
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6개월 정도가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나 싶지만 그게 안 되면 한 3개월 정도라도... 한 달 
정도는 사실 제 입장으로는 짧은 것 같아요.“ - 중소도시·이중감소형, 
학부모 C (8/7)

”전원을 한다거나 그런 통지에 대한 기간을 한 달 정도로 보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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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정도는 적어도 6개월 정도는 두는 게 맞지 않나.“ - 농어촌·
수축거점형, 학부모 B (8/7)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제가 사실 지금 지역영유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센터도 마찬가지로 영유아의 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저희는 원래 3개월 정도의 인원 수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법이 
있었는데 이게 6개월로 늘어났거든요.“ -  중소도시·이중감소형, 학부모 
A (8/7)

”전원할 곳을 정해놨어요 이미. 정해놓고 그리로 가라고.... 근데 이거를 
한 곳을 정해놓는 게 아니고 엄마들이 원하는 곳을 같이 컨택을 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갑자기 나는 원치도 않고 우리
집에서 너무 먼데 여기로 가래, 그러면 여기 안 가고 싶으면 딴 데를 
내가 알아봐야 돼.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없이 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  중소도시·수축거점형, 학부모 B (8/7)

시설장들 역시 현재 폐원 제도가 시설장에게 지나치게 큰 행정적·경제

적 부담을 야기한다고 지적하였다. 폐원 단계에서 가장 체감되는 것은 

보조금 자산의 정산과 이관에 따르는 행정적 부담이다.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기자재와 시설·리모델링 등은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 기준으로 

환수·반납되거나, 타 시설로의 이관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오래된 어린이

집일수록 전산 기록이 부실하거나 종이 문서로 산재해 있어, 취득 연도와 

재원, 시리얼, 위치, 사진 등 자산 정보를 다시 모으고 목록화하는 데 

막대한 시간이 든다. 이 과정은 폐지 사전 승인, 반납 계획, 목적 외 사용 

여부 확인 등 복잡한 행정 절차와 맞물려 시설장에게 상당한 행정부담을 

야기한다. 보조금 자산의 감가상각 환수액 정산이 필요하고, 임차 건물에서 

운영하던 시설이라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추가된다. 

“국공립 같은 경우는 일부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는 폐원 조치를 하게 되면 따로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 원에서 자체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걸로 
지금 구하고 우리 협회 차원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 대도시·수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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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형, 민간 시설장 A (7/10)

“정부지원금으로 산 물건들을 하나부터 정말 자잘한 것까지도 다 기록
해서 그거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관을 했다 하는 그런 증명 서류들을 
다 마련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20년 정도 되는 저희 어린이
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예전에 전산 시스템도 되지 않았고, 그런 재산 
목록들을 다 작성을 해가지고 그거를 폐기 연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대부분 법인 어린이집들은 20~30년씩 다 된 어린이집들
이기 때문에, 그리고 1세대들이 다 지나가고 2세대들이 거의 운영을 
하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렵다.” - 농어촌·수축
거점형, 사회복지법인 시설장 A (7/9)

“세를 얻어서 하는 어린이집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폐원할 때 원상
복구를 해달라고 한 대요. 원상복구 하는 비용도 꽤 많이 들더라고요. 
몇 천이 들더라고요. 여기 OO구는 폐원할 때 특별한 지원 정책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폐원하는 어린이집을 구청에서 
임대를 해서 OO형 키즈카페나 문화센터라든가...”. - 대도시·저밀화형, 
민간 시설장 C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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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소결

본 연구의 FGI에 참여한 유일커버 지역 시설장들은 거점 중심의 인구 

집중과 비거점 지역의 수축 및 거리화 현상을 명확히 체감하고 있었다. 

영유아 인구가 감소한 지역의 보육·교육기관은 광역화된 배후지를 담당

하며 통원 거리가 크게 증가한 반면, 대도시는 시설 밀도와 대중교통망을 

바탕으로 저밀화 속에서도 근거리 통원이 유지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동일 시군 내에서도 보육 수요와 접근성의 공간적 편차가 확대되고 유일

커버 위험 지역이 증가하여, '단일 시설 폐원 시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공급자 측면에서 지역별 차별적 적응비용을 유발했다. 

영유아 인구 희박 지역은 차량 운행의 장거리화, 고정·변동비 상승, 다연령 

반 편성의 제약 및 인원 미달에 따른 보조금 삭감을 겪고 있다. 특히 경계부 

중소도시는 농어촌과 유사한 비용 구조를 가짐에도 행정 기준에 막혀 

농어촌 대상 지원을 받지 못해 보육 안정성이 저해되었다. 반면 대도시 

및 신도시는 구직 경쟁 심화로 교사 인력풀이 상대적으로 개선된 사례도 

확인되었다. 요컨대 인구감소로 인한 '거리화' 강도와 운영 비용 증가는 

지역적 맥락에 따라 불균등하게 작용하였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시간(장거리 통원·대기), 금전(교통·기회비용), 

정서(영유아 피로·불안), 권리(선택권 축소) 비용이 증가했다. 대중교통이 

희박한 지역일수록 셔틀·자가용 의존이 커지고,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가정, 교대근무자, 농번기 농가 등의 경우 접근권 제약이 더욱 심각했다. 

학부모들은 자신이 원하는 보육을 받을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이주를 

선택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이동여력이 없는 가정(조손, 다문화 

등 기타 취약가구)은 지역에 남겨져 돌봄 공백에 처할 위험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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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학습자, ADHD 등 행동 특성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해 도시 외곽에서 

장애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던 영유아 역시 돌봄 공백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되었다.

조사 참여자들은 어린이집이 단순한 돌봄 시설을 넘어 지역 생활권 

유지를 위한 핵심 인프라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현행 지원 제도의 한계 

및 개선 과제로는 다음 사항들이 지적되었다. 첫째, 농어촌 특례 기준을 

행정구역 중심에서 실질적 생활권 단위로 개편하여 도농 경계부 및 도시 

내 취약 지역을 포괄해야 한다. 행정구역상 동 지역이라 하더라도 실질

적인 보육 인프라가 붕괴되어 농산어촌과 유사한 취약성을 띠는 구도심 

및 대도시 외곽 권역까지 공적 지원망을 넓혀야 한다. 둘째, 시설 유지 

중심의 지원을 넘어, 폐원 등으로 가정 보육이 불가피해진 취약 가구에 

대한 직접적 구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폐원 관리와 관련하여 

학부모는 현행 2개월의 예고 기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체 시설 

모색 과정에 학부모 참여를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시설장들은 

보조금 자산 정산 및 원상복구 의무 등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폐원 관리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

서비스를 시장 수요 중심에서 생활권 필수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역별 취약성 강도에 비례하여 공공 개입을 정교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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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결론 

본 연구는 보육서비스를 단순한 복지 수혜가 아닌 ‘지역사회 생활권을 

유지하는 필수 사회기반시설(앵커 인프라)’로 재정의하고, 이에 상응하는 

‘권리 기반의 접근권 보장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실증적·

규범적 근거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행 대한민국의 보육 접근성 정책은 

농어촌 특례나 최소필요지역 지정 등 다수의 프로그램이 병렬적으로 존재

하나, 영유아를 권리의 주체로 세우는 일관된 법정 체계나 돌봄 공백 발생 

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성 및 구제 절차가 연동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거주지와 주변 시설 여건에 따라 동일한 필요를 가진 가정이라도 이용 

기회와 질이 극심하게 차이 나는 구조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유럽 주요국의 경험은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권리 설계’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독일은 만 1세 이상 영유아의 보육 이용을 

법정 권리로 명시하고 지자체의 배치 의무를 규정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해 발생한 부모의 소득 손실에 대해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통해 권리의 실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했다. 스웨덴은 신청 후 

4개월 내 배치 의무를 법제화하고 미이행 시 감독기관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며, 프랑스는 무상 의무교육과 세밀한 이동 지원을 결합하여 법적 

권리와 실제 접근 간의 간극을 줄여왔다. 반면, 구체적인 저밀도 보정 장치나 

강제적 구제 수단 없이 지자체의 선언적 의무에 기댄 잉글랜드(영국)의 

사례는, ‘보육 사막’이 얼마나 빠르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면

교사다. 이는 인구감소와 지역 격차가 심화되는 한국의 국면에서, 선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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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계획을 넘어 실거주와 실제 이동을 반영한 공간 지표를 바탕으로 

접근권을 전면 재설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만 1~6세 영유아의 공간 

분포를 100m 격자 단위로 계량화하고, 격자 지표와 군집 분석을 통해 

지역별 불균형 구조를 해석하는 한편, 격자와 보육·교육기관 간의 최단

거리를 결합하여 접근성의 임계 변화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8년

간 영유아가 최소 1명 이상 거주하는 격자의 총면적과 밀집도는 공히 

23~24%가량 감소하며 전반적인 ‘공간의 희소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외곽 저밀 지역이 소멸하여 통계에서 탈락함과 동시에 

남은 거주지 내부의 인구 규모마저 하향 평준화되는 ‘공간 축소 속 균등화’ 

현상이 관찰되었다. 

나아가 공간 수축의 이행 경로는 지역의 구조와 발전 국면에 따라 6가지 

유형(①성장형, ② 완만감소형, ③ 저밀화형, ④거점집중형, ⑤ 수축거점형, 

⑥ 이중감소형)으로 분화되었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거주 면적 변화가 

작으면서 공간 전반의 인구가 옅어지는 양상이 주도적인 반면, 도 단위 

지역은 외곽 면적이 크게 축소되는 가운데 소수의 핵심 생활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면적의 수축’ 양상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축소 과정에서 

미시적 불평등은 더욱 복잡해져, 광역시나 도 단위 내에서도 격차가 심화된 

지역과 완화된 지역이 혼재하는 양상을 띤다.

이러한 인구 희소화에 따른 돌봄 공백은 대체재가 없는 유일커버시설의 

분포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특정 시설이 단독으로 책임지는 서비스 권역을 

차량 이동 기준 5㎞ 및 10㎞ 반경으로 넓혀 검증한 결과, 도시 내부의 유일

커버 지역은 해소되는 반면 산간·도서·농촌 등 공급 자체가 희박한 지역

에만 잔존했다. 10㎞ 반경 기준 단독 서비스 지역으로 남은 330개 읍면

동은 모두 영유아 1~50명 구간에 속해, 극소규모 수요가 아슬아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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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시설에 의존하는 잔여적 취약성이 고착된 상태이다. 

계량 분석으로 확인된 공간의 ‘희소화와 거리화’는 지역의 보육주체의 

인식과 맞닿아 있다. 유일커버 지역의 시설장들은 넓어진 배후지를 억지로 

떠안으며 차량 운행의 상시화와 장거리화, 고정·변동비의 동시 상승, 

연령 혼합에 따른 보육의 어려움과 최소 원아 미달로 인한 보조금 삭감

이라는 다중고를 겪고 있다. 부모 등 이용자 역시 장거리 통원과 대기에 

따른 막대한 시간 비용, 교통 및 기회비용, 영유아의 피로라는 정서적 비용, 

그리고 선택권 박탈이라는 권리 비용을 고스란히 치르고 있다. 나아가 

대중교통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동 여력이 없는 취약 가구나 특수 욕구를 

지닌 영유아들은 돌봄 사각지대로 직행할 위험에 처해 있다. 유일커버

시설이 폐원하면 해당 생활권의 정주 매력도는 하락하며, 현장은 학교 

배정의 원칙처럼 생활권 커버리지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고, 차량으로 

30분 이내이거나 반경 20㎞ 이내에서 최소 한 곳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지난 8년간 대한민국의 영유아 거주 공간은 대도시의 

‘얇아짐’과 지방의 ‘비어짐’이라는 이중 수축 경로를 겪으며 보육 접근권이 

점진적으로 침식되어 왔다. 따라서 보육정책의 패러다임은 공급 물량 

확대 중심에서 권리 보장과 연속성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생활권 

기준의 보육서비스 접근권과 체계적인 전환 관리를 하나의 설계로 묶는 

권리기반 접근권 체계를 통해 영유아와 가족의 기본 생활조건을 유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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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제언

인구감소가 일상화된 환경에서 기존의 행정구역 중심 하향식 공급 

정책은 더 이상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 거주 공간의 희소화와 생활권 

거점으로의 집중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거점 지역의 희소화와 

거리화는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등하원 거리와 대기 시간, 보육 비용과 

품질의 편차는 날로 커지고 있다. 이는 보육 정책의 패러다임이 단순한 

물량 확대나 복지 수혜를 넘어, 지역사회 생활권을 유지하는 필수 인프라

로서의 접근권 보장 체계로 전면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1. 보육공백에 대한 관리와 권리의 제도화 

인구가 희소화되고 거리화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보육 공백에 대한 

정밀한 관리가 시급하다. 초점집단면접(FGI) 결과에서도 확인되듯, 이러한 

지역에 끝까지 남겨진 보육 수요는 조손 가구나 다문화 가구 등 자력으로 

통원 이동 여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일 확률이 높다. 이들이 유일

커버시설의 폐원 등으로 인해 강제적인 보육 공백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두터운 안전망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내 접근가능한 보육·교육기관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가정형 

보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가구에 대한 재정적 대체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가정형 보육 시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영유아가 

실제 보육 시설을 이용할 때 정부가 기관에 지원하는 1인당 보육료 및 

지원금 총액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공간적 

한계와 공급망 붕괴로 인해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접근권  제약을 경험하는 가구에 한해서는 실제 보육료 지원 단가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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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게 상향하여 지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사후적이고 파편적인 지원을 넘어 근본적으로 돌봄 

공백의 발생 자체를 방어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 보육 

및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체계 전환이 요구된다. 독일의 사례를 참조하여, 영유아 거주

지를 기준으로 ‘차량 이동 30분 이내’ 또는 ‘반경 20㎞ 이내’에 최소 1개소 

이상의 보육 기관 접근을 보장하는 등 물리적 접근성의 최저 기준선

(National Minimum)을 법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육서비스를 단순한 

복지 수혜가 아닌, 거주와 생활권 유지를 위한 핵심 기본권으로 재정립

하는 토대가 된다.

이러한 접근권 명문화는 단순한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권리 구제 수단 및 행정적 책무성(Accountability)과 결합

되어야 한다. 지자체는 법정 배치 기한을 넘기거나 지정된 거리 및 대기 

시간 상한을 초과하는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개입

하여 임시반 개설, 공공 통학 셔틀 연계, 중심 거점 기관으로의 우선 배치 

등 구체적인 대체 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지자체가 

이러한 배치 및 대체 수단 제공 의무를 불이행할 시에는 상급 기관의 행정적 

이행 명령과 과태료 부과는 물론, 보호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까지 작동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법적 구제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시된 권리 기반의 접근권 체계는 생활권 및 통학권 단위의 정밀한 

공간 지표를 활용할 때 실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대체재가 

전무한 유일커버시설을 생활권의 '앵커 인프라'로 지정하여 공공의 집중 

지원 대상으로 삼고, 최소 보장선을 방어해야 한다. 또한 인구 희소화와 

거리화가 극심한 권역의 경우, 획일적인 단일 시설 유지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유형과 거리·시간 지표에 근거하여 커버리지 목표를 차등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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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초소규모 분산형 보육, 기존 유휴 공간을 활용한 

모듈형 돌봄, 교사 순회 및 파견형 서비스 등 다변화된 공급 모델을 결합함

으로써, 어떠한 지리적 여건에서도 보육서비스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2. 인구희박 지역의 운영방식 유연화 

보육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한 방식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의 보육이 ‘어린이집’ 단일 

유형에 묶여 동일한 인허가·시설·회계·평가 등 독립기관 수준의 행정

부담을 전제한다. 반면,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영국은 보육교사가 독립적

으로 하나의 보육기관이 되어서 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스웨덴에서는 이를 인구희박지역에서의 보육 수요를 

충족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인구가 

적은 지역의 단위 비용이 높은 상황을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고용 

혹은 운영을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하거나, 운영비 보조를 지자체가 담당

하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병행하고 있다. 

초점집단면접에 참여한 시설장이나 학부모들 역시 해당 지역의 보육·

교육기관이 최소필요지역과 같은 요건 조차 충족되지 못할 때 완전히 

폐원하기 보다는 지역 내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동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현행 어린이집을 무리하게 유지시키거나 기존 규제나 운영요건을 

완화하기 보다는 이미 제도화 되어 있는 ‘시간제 보육’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지역 내 마을회관, 주민센터, 혹은 유휴 공간 등에 전문 

교육을 받은 교사를 파견하여 보육서비스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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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인구가 적은 지역의 높은 단위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형태로 소규모 분산형 보육 

모델을 적극 도입하고, 운영비 보조와 서비스 품질 관리를 공공이 병행하는 

방식을 통해 지역 내 최소한의 돌봄 거점을 유지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3. 인구희박지역의 통학수단의 공공화 

인구 희박 지역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통학 지원의 공공화를 

고려할 수 있다. 거주 공간의 희소화와 거리화가 극심하게 진행된 권역에서 

개별 보육기관이 광범위한 배후지를 감당하며 자체적으로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방식은 이미 재정적, 행정적 한계에 직면했다. 개별 시설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장거리 이동에 따른 막대한 유류비는 물론, 운전기사와 

필수 동승 보육 인력의 인건비, 상승하는 보험료, 정기 점검비와 차량 감가

상각비까지 모든 운영 부담이 누적되어 좌석당 한계비용이 수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는 기관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가 

매일 왕복 수십 킬로미터의 통학 차량에 의무적으로 동승해야 하는 가혹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인구 희박 지역에 위치한 유일커버시설에 한해, 현재 개별 시설이 

전담하고 있는 통학 책임을 공공으로 이관하고, 프랑스의 공공 통학 사례와 

같이 지자체(또는 교육청) 단위의 공공 셔틀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을 고려

해야 한다. 통학 인력의 공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농어촌 지역 보육교사

들의 소모적인 업무 부담이 크게 경감되어 이들이 본연의 교육과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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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또한, 통학 지원의 

공공화는 물리적 고립을 넘어 영유아의 동등한 발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열악한 소규모 

시설을 무리하게 남겨두거나 신설하는 것은 표면적인 근거리 접근성만 

충족할 뿐,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보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한다. 그보

다는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하고 강력한 전용 공공 통학 편의를 지원하여,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양질의 교육 환경과 전문 인력을 갖춘 인근의 핵심 

거점 기관으로 원활하게 통원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경로가 타당성이 높다. 

이를 통해 인구 희박 지역의 아이들도 일정 규모 이상의 또래 집단과 교류

하며 필수적인 사회성 발달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공 통학은 

“기관을 통폐합해 효율화”하는 정책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인구감소 지역

에서 교육·보육의 권리를 실질화하는 핵심 인프라로 위치 지을 수 있다. 

  4.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재정지원체계 개편과 중앙의 모니터링 강화

재정 지원 방식은, 현행과 같이 중앙정부의 국고보조 방식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는, 기존의 행정구역 중심 제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생활권과 

이동 제약 정도를 반영하는 차등 보조 체계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현재 

보육 체계 내 농어촌 특례 제도는 읍·면 및 도서벽지라는 행정적 분류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간 구조의 변화가 지속

되면서 읍·면 지역임에도 도시와 유사한 인프라를 갖춘 곳이 있는 반면, 

동 지역이라 하더라도 대도시 외곽, 도농복합 경계부, 인구감소 주거지 

등에서는 보육 접근성이 취약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전통적인 행정구역 중심의 이분법적 분류만으로는 실질적 

취약지에서 발생하는 정책 누락을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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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행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는 한, 농산어촌이라는 행정적 구획에 

한정하지 않고 실제 이동이 곤란한 지역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이동

시간, 도로망 연결성, 대중교통 여건, 배후 수요 규모 등을 반영한 정밀한 

접근성 취약지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인구밀도와 서비스 

제공의 단위비용 상승분을 반영하여 재정을 추가 보전하는 방식은, 보육 

인프라 유지가 구조적으로 불리한 지역에 대한 합리적 보정장치가 될 

수 있다.

다만, 향후 지역 내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이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된다면, 중앙정부가 개별 시설 

단위나 세부 산식에 따라 차등보조액을 정교하게 산출하는 방식은 정책

적으로 덜 유효할 수 있다. 지역의 서비스 공급 방식과 재정 운용에 관한 

자율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세세한 항목별 보정보다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공급체계를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포괄적 권한과 

재정 책임을 부여하는 접근이 더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보육서비스 접근성 보장은 여전히 공적 책무의 

영역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즉, 지역 내 보육서비스 접근성에 대해

서는 지방정부가 1차적 책임을 지되, 중앙정부는 최종적 책임을 지는 구조

가 바람직하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일률적이고 세세한 보조금 산정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지역별 보육서비스 접근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최소 접근 기준의 충족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출 필요

가 있다. 다시 말해, 접근성 취약지수는 단지 차등보조의 기술적 기준이 

아니라, 지역 간 보육 접근권 보장 수준을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국가의 

최종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도 이러한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스웨덴은 

지자체 간 재정조정 제도 내에 인구 분산 지수(geographic disp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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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를 반영하여, 넓은 면적에 인구가 산재한 지역의 서비스 제공 비용을 

보정하고 있다. 호주는 접근성·격오성 지표를 국가 표준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고립도를 객관화하고, 이를 필수 서비스 공급 여건 판단에 반영

한다. 영국의 교육·보육 재정배분에서 활용되는 인구 희박성 가산금

(sparsity funding) 역시 대체 기관이 부족하고 배후 수요가 적은 지역에 

추가 재정을 배분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이러한 사례는 접근성 관련 지표가 

단순한 지역 분류를 넘어, 필수 서비스 유지 비용을 반영하는 재정 보정

수단이자 국가 차원의 서비스 접근 보장 모니터링 장치로 활용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결국 정책 방향은 이원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 현행 국고보조 체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접근성 취약지수 기반 차등 보조가 유효한 보정장치가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

가 재편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세부 산식에 의한 보조금 배분

보다 접근권 보장 수준의 모니터링과 최저기준 관리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5. 폐원 관리 체계화 

보육·교육기관 폐원에 따른 돌봄 공백과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폐원 관리의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돌봄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폐원 관리는 단순한 신고를 받고,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가 아니라, 보육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환관리 체계로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폐원(또는 휴지) 예정 시설에 대해 일정 

기간(예: 3개월)의 사전 예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자체(혹은 교육청)

가 폐원계획에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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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전원 계획에는 대체시설 배치, 통학 지원, 취약가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연계 등 최소 구성요소를 포함하도록 표준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폐원 절차가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규제 위주의 현행 제도를 

보완할 현실적인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행 제도는 폐원 관련 규정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적·법적 책임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로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폐원하는 경우 제재만으로는 전환관리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제재 조항은 유지하되, 폐원 예고 및 아동 

전원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시설장에게는 질서 있는 퇴로를 열어주는 

유인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구체적으로는 복잡한 보조금 및 

자산 정산 절차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시설 원상복구 과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거나, 현실적으로 정산이 불가능한 일부 항목에 대해

서는 조건부로 책임을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갑작스럽거나 음성적인 폐원을 방지하고, 지역 보육 생태계의 안정적인 

축소와 재편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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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동작구, 서울 
관악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영도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인천 미추홀구, 울산 중구, 울산 남구, 
울산 동구,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 성남시 수
정구, 경기 성남시 중원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기 의정부시, 경기 안양시 만안구,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기 부천시 원미구, 경기 부천시 소사구, 경기 부천시 오정구, 경기 광명
시, 경기 안산시 상록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경기 시흥시, 경기 군
포시, 경기 용인시 기흥구, 경기 용인시 수지구, 경기 연천군, 경기 양평군

강원 홍천군, 강원 영월군, 강원 철원군, 강원 양구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충북 괴산군, 
충남 공주시, 전남 담양군,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
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부표 2> 사분면 유형별 시군구명: 지니계수와 밀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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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보육료
(바우처)

ㅇ「만0~5세 全 계층」 영유아보육료 및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연령별 차등/ 영유아당 지급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 야간연장 시간당 4,000원, 휴일 일 

보육료의 150%

기관보육료

ㅇ「만 0~2세 영아」 및 「만 12세 
이하 장애아」 

 - 연령별 차등/ 아동당 지급
ㅇ영아반 인센티브 

인건비

ㅇ원장: 월 인건비의 80%
ㅇ보육교사
 - 영아반교사: 월 80%,           
 - 유아반교사: 월 30%
 - 방과후반교사: 월 50%,
 - 장애아반교사: 월 80%
 - 야간연장교사: 월 80%
ㅇ조리원, 치료사(장애아전문): 100%
 * 특수교사(전문+통합), 
ㅇ치료사(장애아전문) 수당: 월30만원 

ㅇ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영아전담 
(’05이전 
지정시설)·장애
아 전문 
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

ㅇ민간지정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80% 
지원(180만원) 
장애아전담교사

ㅇ야간연장교사

ㅇ1인당 월 
60만원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월 
138만원)

연장보육료 ㅇ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시간당 단가 지원

시설확충

ㅇ신축
ㅇ공동주택리

모델링
ㅇ기자재

ㅇ무상지원: 
시설비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
집 설치비

ㅇ장애아전문신축

환경개선 
기능보강

ㅇ증개축비, 시설개보수비, 장비비
ㅇ장애아시설 개보수
ㅇ장애아 장비비
ㅇ전자출결시스템

환경개선 
융자금

ㅇ공공자금관리기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
 - 3년 거치 4년 상환, 이자율 변동금리

교재교구비 ㅇ시설당 지원 

차량 운영비
ㅇ(대상)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시도지사가 지정한 정부지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부표 3> 어린이집 유형별 지원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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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유일커버시설 검증기준 및 분위수 기준

분위

배후수요 (r) 단독 비중 (u=p/r)

값
(Centile)

95% 
신뢰구간 

하한

95% 
신뢰구간 

상한

값
(Centile)

95% 
신뢰구간 

하한

95% 
신뢰구간 

상한

25 17 16 18 0.03 0.02 0.03

50 34 31 36 0.13 0.11 0.16

60 44 41 50 0.27 0.22 0.33

75 107.75 88.8 129.35 0.7 0.61 0.77

90 476.6 368.08 591.52 1 1 1

자료: “보육정보공개 API”,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5,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OPEN API 상세
(어린이집 DB)”, 2025년 7월 20일 검색,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 
oais/openapi/OpenApiInfoSl.jsp 및 “유치원알리미 공시자료(공시자료 다운로드)”, 교육
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5, 유치원알리미, “유치원 공시자료 다운로드(Excel/CSV)”, 
2025년 7월 21일 검색,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T map 
도로망 데이터 API”, 티맵모빌리티, 2025, SK Open API, “T map API 상세”, 2025년 9월 
19일 검색, https://openapi.sk.com/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부록 그림 1〕 배후수요 대비 단독서비스 인원 및 비중 분포

배후수요 (r)와 단독 서비스 인원 (p) 배후수요 (r)와 단독 비중 (u)

자료: “보육정보공개 API”,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5,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OPEN API 상세
(어린이집 DB)”, 2025년 7월 20일 검색, https://info.childcare.go.kr/info_html5/ 
oais/openapi/OpenApiInfoSl.jsp 및 “유치원알리미 공시자료(공시자료 다운로드)”, 교육
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5, 유치원알리미, “유치원 공시자료 다운로드(Excel/CSV)”, 
2025년 7월 21일 검색, https://e-childschoolinfo.moe.go.kr/openData.do, “T map 
도로망 데이터 API”, 티맵모빌리티, 2025, SK Open API, “T map API 상세”, 2025년 9월 
19일 검색, https://openapi.sk.com/ 원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bstract

Exploring Support Measures for Essential 
Childcare Facilities amid Regional Depopulation
: Policy Implications to Enhance Service Accessibility

8)Project Head: Choi, Hyejin

As birth rates remain at ultra-low levels and the infant and 

toddler population declines, closures of early childhood educa-

tion and care (ECEC) facilities, such as daycare centers and kin-

dergartens, are rapidly increasing. This study aims to redefine 

childcare as essential services for regional sustainability and to 

propose institutional and spatial design principles to guarantee 

the right to access these services.

First, this study analyzes international norms regarding the 

right to childcare access in European countries and evaluates 

the current state and limitations of South Korea's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Second, our spatial analysis using 

100-meter grid data (2016–2024) reveals that childcare vulner-

ability is expanding beyond rural regions into urban periph-

eries and aging metropolitan centers. To address this, the study 

utilizes a unique coverage algorithm to identify irreplaceable 

essential hubs by simulating the "coverage voids" created by 

potential facility closures. Finally, qualitative insights from 

Focus Group Interviews highlight hidden accessibility barriers, 

such as operational instability and the impact of sudden clo-

Co-Researchers: Son, Jae Soen, Kim, Ji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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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es, which serve as the basis for the proposed legal, financial, 

and operational frameworks to secure childcare rights.

The research confirms that a childcare ecosystem governed 

strictly by market demand inevitably exacerbates regional dis-

parities and the formation of "childcare deserts," necessitating a 

paradigm shift toward a living-zone-based rights guarantee 

system. To this end, access to childcare must be institutionalized 

as a codified legal right, supported by formal remedial proce-

dures to address service voids. In depopulated regions, the 

maintenance of essential service hubs should be prioritiz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flexible public operational models, 

such as small-scale facilities with relaxed requirements or 

direct municipal management. Furthermore, to promote 

equitable access to childcare services, a remoteness and acces-

sibility index based on actual travel distance rather than 

administrative boundaries should be introduced to guide fiscal 

adjustment and monitoring for underserved areas. This can be 

complemented by expanding public transportation options for 

sparsely populated areas and establishing a systematic facility- 

closure management framework with extended notice periods 

and transition plans to maintain continuity of care.

Key words: Childcare access rights, Unique coverage, Childcare service gaps, 
Essential childcar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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